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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서 문
지속가능한개발은 1992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로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
회의(UNCED)에서채택한지구환경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서범지구적이념으
로 확대되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의제 21』국가실천계획을수
립하였고, 국토의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01년 말에 선계획-후개발
체제구축을위한「국토기본법」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입법하
였다. 두법률은국토의이용및관리의기본이념과원칙으로 국토의지속가능
한발전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지속가능한개발과관리차원에서고려하여야
할다양한요소들을수렴하기위한실천방안은아직구체화되지않았다. 전문가
들역시이에관한방향설정및추진방안에대한공감대형성도미흡한실정이
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국토연구협의회의 연구과제로서
국토연구원과환경정의시민연대연구참여자가공동으로연구를수행하고토론회
를개최하여다양한의견을수렴, 집필하였다. 제1장부터제4장까지는국토연구원,
그리고제5장과제6장은 환경정의시민연대의연구진이 각각수행하였다. 새국토
연구협의회는국토의개발과보전을둘러싼이해관련자간의갈등을해소하고, 국
토관리정책이정치적·경제적논리를벗어나국민적공감대와전문성을바탕으로
수립될수있도록관련분야의학자·전문가·시민단체등이모여연구와토론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2000년 9월 20일 창립한 비법정단체이다. 현재 국토연구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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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시민연대 등 15개의 환경시민단체, 연구소, 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연구는국토의지속가능한이용에대해개념을정리하고, 이를기초로국토
현안과국토이용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다만, 정책
방향의세부적인검토는연구진과연구기간의한계로인해국토이용계획과환경
보전계획의 통합방안, 지속가능한국토이용체계확립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운
영방안, 도시(군)계획제도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으로한정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학계 및
NGO와의협동연구를통해각계전문가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함으로써올바
른 국토관리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연구를 수행한환경정의시민
연대정책위원인 서울시립대학교서순탁 교수와협성대학교 이상문교수, 그리
고 국토연구원의 박헌주 선임연구위원, 최영국 연구위원, 문경희 책임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
원장 이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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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개 관
이 연구는 새국토연구협의회의 연구과제의 하나로서 국토연구원과 환경정의
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지속가능성과국토이용의상관관계를논의할필요가있다. 제2장《지속가
능성과국토관리》는이러한시각에서지속가능한개발의일반적개념과현실적
의미를 논의하고, 국토이용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기초로현재우리가안고있는국토문제와『의제 21』국가실천계획의문
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제3장《지속가능한국토이용체계구축을위한정책과제》에서는국토이용계
획법의제정배경인국토의난개발실태를살펴보고, 이를방지하기위해 2001년
12월 7일 입법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2장에서개념화한지속가능성의준거및지속가능성측면에서검토한국토관
리의현안을해소하기위한정책과제와이에대한향후정책방향을논의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는 제4장부터 제6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
다. 다만, 이연구에서는연구진과연구기간의한계로인해우선적인논의가필
요한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방안(제4장)》,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개발권 양도제 운영방안(제5장)》, 《도시(군)계획제도에
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제6장)》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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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성과 국토관리
지속가능성개념은환경적·생태적지속가능성뿐만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속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폭 넓게 이해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토는 환경
적·생태적지속가능성과함께 사회적정의와 지속가능한경제 등사회적·경
제적지속성을포괄하는국토이용및관리의개념이다. 자연환경의보호와함께
세대간·지역간·계층간의형평성을도모하고, 에너지·물등꼭필요한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토이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토이용차원에서도이와같은세가지요건을충족시킬수있을때지속가능
한국토이용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동안우리국토는경제적논리에치우
쳐관리되어왔다. 모자라는주택과산업시설, 공공시설등을공급하기위해주
거지, 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및주변지역의지속가능성이제대로고려되지못
한채오로지공급을확대하는데정책의우선순위를부여하였다. 개발계획은가
급적개발이익을많이올릴수있도록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였다. 이러한상황
은자연환경의특성과생태계, 그곳에서살아야할주민의편익까지간과함으로
써사회적·경제적비효율성을초래하고있다. 이때문에무질서한개발이일어
나는한편으로도시용지의부족, 급속한지가상승과이로인한자본이득의편중
등의토지문제를안고있다. 또한국토의과학적관리체제미흡등으로인해국
토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수립하는『의제 21』국가실천계획은국토이용계획
의 목표를 자원절약적이고환경보전적 토지이용을도모하여 개발과보전이조
화된토지이용을촉진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이를실천하기위한정책
수단으로는토지수요에대응해지속적으로용지공급을확대하고, 국토이용계획
체계를개선하여국토의효율적이용과국토환경의보전을도모하며, 토지에관
한 정보를일괄한 토지종합정보체계 구축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
리제도의실효성이미흡하여토지수급의불균형과함께국토의난개발및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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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임야훼손등이사회문제로확대되고있다. 이과정에서개발지역의토지소유
자는개발이익을 사유화하여재산상의이익을 보는데비해, 보전지역은 재산가
치의상대적손실을초래하여사회적갈등도발생하고있다. 투기를억제하고국
토를합리적관리하기위해추진하는토지종합정보체계도아직은제대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3.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의난개발이사회문제로대두되고국토의환경친화적·계획적이용의중
요성이 부각되면서선계획-후개발체제구축을 위해 2001년 12월에제정된국토
기본법과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국토의이용및관리의기본이념과원칙
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국토
의계획적이용및관리체계를구축할수있어사회문제로부각된난개발은현저
히줄어들것이다. 그러나지속가능한개발과관리차원에서고려하여야할다양
한 요소들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압축성장과급격한도시화를겪으면서토지수요가크게 늘었지만, 국토의계
획적, 환경친화적관리체계미흡으로난개발과도시용지의부족, 급속한지가상
승과이로인한자본이득편중등의토지문제를안고있으며, 국토의과학적관
리체제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관리를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토지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
가 구축 되어야한다. 둘째로 도시용지와 농업용지 등 국민의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는데필요한용지의 환경친화적이용및공급기반조성 이다. 셋째로공
동체이익우선의토지이용규범, 즉토지이용의공공성이확립되어야하며, 특히
개발이익과개발손실의 형평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토지의과
학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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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질서있는이용및관리체계구축 을위해서는도시지역과비도시지
역으로구분된국토이용제도를하나로통합하고, 복잡다기한용도지역·지구를
정비하며, 개별법에의해수립하고있는각종공간계획을 국토이용체계 개편안
에서 제시한 계획체계로 정비하며, 도시(군)계획을 물적계획에서 종합계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토지의환경친화적이용 을위해서는토지적성평가를통해국토를보전용지
와개발가능용지로구분하여보전용지를우선관리하면서개발이필요한용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계획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성을 고려한
도시적용지의안정적공급과농지보전을통해환경친화적인국토이용을도모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이익우선의토지이용규범형성및토지이용의공공성강화 에있어
서 가장 큰걸림돌은개발이익과 개발손실간의 불공평성이다. 토지소유권개념
에서개발권을분리하여국공유화하거나 시장에서 거래되도록하고, 국공유지
의 비축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의 과학적 관리와 정보화 를 위해
토지관련 정보의 체계적구축 및 효율적활용이 필요하다. 토지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정보교환체계를 확충하며, 정보의 수집관
리를일원화해야한다. 아울러토지정보를각종정책및계획수립의다차원적인
행정수행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방안
지속적인국토이용을도모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서국토이용계획체계와환
경보전계획체계의 통합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기존 국토개발 및 환경보전 관련 제도와 계획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발계획시여러가지환경보전에대한수단을강구함에도불구하고, 국토의난
개발과같은국토문제가발생하는원인을개발계획을제어할수있는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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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없다는 관점에서 기존 제도와 계획을 평가하였다.
두번째로환경보전계획과개발계획의통합을위한방안을찾기위하여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해외사례로서 독일의 자연보호법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독
일의경우, 개발계획과 경관관리계획을연계하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있
으며, 이외에도개발계획에서환경을 고려하도록하는갖가지 수단을보유하고
있다. 예를들면, 개발에따른자연침해정도를구체적으로판단할수있는기본
원칙을제시하고있으며, 환경보전계획을수립할때사용가능한기초정보를구
축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세번째는우리나라에서국토이용계획과환경보전계획을통합하기위한과제
를도출하였다. 이를위해두계획을통합하는방안으로서 3가지를제시하고있
다. 하나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개발계획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강구하는방안이다. 둘째는국토이용계획과환경보전계획이연관성을갖
도록제도적 장치와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확보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 방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토이용계획체계에 대응한 두 계획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국토이용계획과환경보전계획을하나의계획틀로통
합하는방안이다. 이를위해서는제도를비롯한행정조직의통합을전제로하여
야 함을 강조한다.
세가지방안을검토한후, 구체적인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방안 2의내용을
중심으로두계획의통합을위해해결하여야할과제를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개발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진정한통합은개발과환경문제를별개로보려는시
각에서 동시적 사고체계가 형성될 때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5.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운영방안
21세기국토관리에있어서가장큰과제는지속가능한국토이용, 효율적인토
지이용, 토지이용에있어서이익과손실간의형평성확보라고할수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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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과규제손실간의형평성확보는지속가능한국토이용과효율적인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로서, 개발권양도제(開發權
讓渡制)가 그 대표적인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개발권이란영미법계통에친숙한개념으로서토지소유권의일부이며토지를
개발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이러한개발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할수있
도록하는제도를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TDR)라한다.
미국은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이를 많이 활용되고 있
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즉 용도지역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는 보전 중심의 토지이용규제가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권양도제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개발권양도제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을 위한 개략적인 정책실험 결과
도출된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송출지역(sending area) 주변에추가적
으로개발이가능한수용지역(receiving area)이있어야한다. 수용지역의규모는
적어도 송출지역의 규제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는 개발잠재력을 충분히 수용할
수있어야한다. 둘째, 기성시가지보다는미개발지에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기성시가지는규제로인해손실되는개발잠재력이매우커이를수용할수있는
수용지역을 주변지역에서 찾기가쉽지않다. 또한기성시가지 건축물의 허용용
적률이 매우 높아개발권 시장형성이쉽지않은 것도 문제가될수 있다. 셋째,
송출지역과 수용지역의 지정은 가급적 동일 행정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출지역과수용지역이 또는 수용지역이각기다른행정구역에 지
정될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합의 도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미국의경험과개략적인정책실험의결과를토대로국내에서의시행방안
을모색한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 지방정부가개발권양도제를활용할수있
도록법적근거및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필요시지
방정부가개발허가제및지구단위계획과연계하여개발권양도제를운용할수있
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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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앙정부는이제도가성공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시범지역을지정·
운용하고그결과를토대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해야할것이다. 사례지
역적용을통해개발에의한편익상승과규제로인한편익감소가개발권의매매
를통해상호보전될수있음을지방정부에게분명하게인식시키는일이이제도
의 성패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셋째, 미개발지의규모가작은사업부터예외적으로시행해야할것이다. 개발
권양도제는본질적으로용도지역제를보완하는정책수단이다. 따라서기존의다
른정책수단으로해결하기곤란한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적용해야한다. 또한
역사적 기념물보전, 문화재 보호처럼 보전목적이분명한 경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능력을제고하기위한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미국의경
험은 TDR프로그램의성패가지방정부의 도시계획수행능력즉, 자기 행정구역
내토지문제해결을위한정책대안의공동생산능력과전문성이중요함을보여주
고있다. 따라서현재우리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수행능력에대한정확한평
가를바탕으로지방정부행정역량제고를위한교육프로그램이지속적으로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6. 도시계획제도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성숙한시민사회로발전하기위해서는도시계획의수립과정에서도그동안관
주도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참여가 시민의 주체적 참여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시민참여의유형은행정과시민의두역학관계에따라, 행정주도형(제도형, 준
제도형), 민관협력형, 주민자치형(비제도형)으로구분할수 있다. 지금까지의 도
시계획제도에서의 시민참여는 공청회, 위원회, 공고·공람 등 행정주도형이 근
간을이루었다면, 앞으로는도시개발로인한집단의갈등과행정의문제를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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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방안으로옴부스만제도, 시민자문위원회, 주민교류센터의운영, 행정삼담원
제도, 민관파트너쉽과같은민관협력형이나주민과시민단체에의한정책및계
획제안권, 주민직접계획방식, 시민단체도시프로그램의정책연계등주민자치형
참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시민참여시기도계획안확정단계에서만이루어질게아니라계획초기의방향
설정단계, 추후계획집행·평가단계에서도이루어지는전후방적참여가되어야
한다. 또한시민참여주도그룹도과거이해당사자혹은이해집단이주류를이루
었던것에서탈피, 시민사회의공익성을추구하는시민단체도주도그룹이될수
있어야 한다.
이제시민참여도전자정보시대에걸맞는새로운시민참여방식이도입되어야
한다. 공청회, 공고·공람, 설명회와같은일방향인정보소통방식에서벗어나정
보네트워크를활용한쌍방향의사소통매체를적극활용하여야한다. 그러나국
토기본법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행정주도형의구습을탈피하지못하
고있다. 비록새롭게도입하려는주민의계획제안권도기존의계획방식을보완
하는선에서그치고있다. 이는건전한시민과그대표그룹이계획주도그룹으로
나서면서계획수립·집행·평가에있어민관협력에의한자율적인운영과맞물
렸을때그효과를발휘할수있는바, 이에대한보완이시급히이루어져야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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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H A P T E R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국토연구원이 새국토연구협의회의 환경정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국토의지속가능한이용체계를구축하기위해모색하여야할정책과제를논의하
고, 그가운데일부에대해정책방향을제시한연구이다. 15개기관으로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1)는참여한개별기관또는참여기관공동으로연구사업및토
론회를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맥락에서이연구는주로국토연구원과환경정
의시민연대가 주관하였으며, 연구과정에 새국토연구협의회 참여기관의 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나타난국토문제의 화두는난개발이다. 1990년대의국
토관리정책은신자유주의정책기조에따라시장기능에의한토지이용을강조하
였다. 그러나최근에는환경훼손과무질서한개발에대한반성의확산으로국토
1) 새국토연구협의회는 국토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련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토관리정책이
정치적·경제적 논리를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학
자·전문가·시민단체 등이 모여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2000년 9월 20일 창립한 비법정
단체이다. 현재 경실련 도시개혁센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국
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지역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 15
개의 환경시민단체, 연구소, 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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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획적이용과보전에대한요구가급증하고있다. 특히땅값이비싸서민주
택과 공장용지를 제대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요청 때문에 개발가능지를
늘려용지수급과지가를안정시킬목적으로 1993년에도입하였던준농림지역이
난개발의 대상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토의난개발은지난반세기동안의압축성장과정에서종합적토지이용계획
없이개별사업위주로국토를관리한데에근본적인원인이있다고하겠다. 아울
러 1990년대이후급격히늘어난자동차와양질주택에대한수요로도시가광역
화되고, 농촌이준도시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준농림지역을포함한국토전
체를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한제도의정비가제때에이루어지지않은데에도
원인이 있다.
국토의무질서한개발등으로인해환경친화적계획적토지이용체계의중요성
이부각되면서 2001년 12월에현행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 도시
계획법을폐지하고선계획-후개발체제구축을위한「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5월 30일 정부가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난개발
방지종합대책』을발표한 데에서비롯되었다. 이대책의 주요내용은준농림지
역의관리를강화하고, 도시지역의과도한고밀도개발을억제하며, 토지이용체
계를일원화하기위해국토관리의핵심법률인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
리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련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2000년 8월 18일에는『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가졌
고, 9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편방안을 담은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안)」에대해관계부처협의를거쳤다. 이법률안은 9월 29일규제개혁심사위원
회에서원안을의결하였고, 대통령자문지속가능위원회의심사를거쳐 10월 13
일입법예고하였다. 그리고 2000년 11월 20일부터 2001년 10월까지법제처의심
사를 마치고 2001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2)
2
국토의선계획후개발구축을위해입법한국토계획법은국토의관리와관련
된현행제도를계획중심(plan-led spatial management system)으로새롭게짜
는출발이라할수있지만, 성격상난개발방지에중점을두고있다. 따라서국토
의지속가능성차원에서고려하여야할자연, 환경, 역사 문화, 토지이용의공공
성, 토지부(富)의배분등의요소를수렴하기위한방안이구체화되지않아관련
전문가들의 방향 설정 및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실정이다.3)
또한 새국토연구협의회는 창립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국토를 관리하기 위한
이념과기본방향을담은『국토헌장』을채택하였고, 이헌장제1항은국토의지
속가능한개발과관리를선언하고있다.4) 그리고 2000년 12월의공동대표회의에
서는 2001년도사업으로국토헌장의실천전략연구의추진을제안한바있다(새
국토연구협의회 2000, 513).
이연구는이와같은관점에서지속가능한개발과국토이용에관해우선적으
로논의한다. 그리고이를기초로 2003년부터시행할예정으로최근에제정한국
토계획법의 주요내용을살펴본 다음에,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및관리측면에서
향후모색하여야할정책과제를파악한다. 이가운데에서특히중점적으로모색
하여야할과제에대해서는더세부적인정책방향을모색하는데목적을두고있
다. 연구진의제약으로인해정책과제모두에대해서세부적인정책방향을제시
하지 못한 점이 이 연구의 한계이다.
2) 이 법률안은 당초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로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고쳐졌고, 계획명칭도 당초의 국토도시계획 에서 도시(군)계획
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법률의명칭이 다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 변경, 확정되었다.
3) 국토이용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제정한 「국토기본법」은 제2조 국토의 기본이념에서 국토에 관한 계
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그 기본이념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토계획 및 정책의 기본목표로 국토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이 글의 주제
인 국토이용의 지속가능성은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하겠다.
4) 국토헌장은 국토관리의 이념을 제시하는 전문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5가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헌장 제1항은 국토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고려
하여 계획을 세워서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고 선언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첫 번째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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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이연구의범위는연구목적에서논의한바와같이국토기본법에서제시한국
토관리의기본이념및국토계획법제3조에서규정한국토이용및관리의기본원
칙, 그리고국토헌장제1항의관점에서국토이용체계개편안의정책과제를논의
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국토계획법을 연구의 중점 범위로 설정한다.
국토기본법은선언적, 지침적성격의법률로서일반국민을직접구속하지않
는다. 국토헌장또한국토와관련된비정부비영리단체들이선언한것이므로구
속력이 없다. 그러나국토계획법은법 체계상지속가능한 국토를기본이념으로
내세운국토기본법에서실질적인기능을맡을시군종합계획을국토계획법의도
시(군)계획으로갈음토록규정함으로써, 국토의이용및개발에있어서법적구
속력을갖는집행법이다. 이때문에국토의지속가능한이용및관리의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계획법은제3조국토이용및관리의기본원칙에서 국토의환경적건전성
과지속가능한발전을규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다음 7개항의국토이용
및 관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생활과경제활동에필요한토지및각종시설물의효율적이용과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지역경제의발전및지역간·지역내적정한기능배분을통한사회적비용
의 최소화
국토계획법에서제시하고있는이상의국토이용및관리의기본원칙이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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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발전을이룰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 먼저지속가능성과국토이용
의상관관계를논의할필요가있다. 제2장지속가능성과국토관리는이러한시각
에서지속가능한개발의일반적개념과현실적의미를논의하고, 국토이용차원
에서지속가능성의개념을정리한다. 그리고이를기초로현재우리가안고있는
국토문제와 『의제 21』국가실천계획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국토계획법의제정배경인국토의난개발실태를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위해제정하는이법의주요내용을논의한다. 그리고제2장에서개념화
한지속가능성의준거및지속가능성측면에서검토한국토관리의현안을해소
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이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개략적으로 논의한다.
여기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는 제4장부터 제6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다만, 이번연구에서는연구진과연구기간의한계로인해제3장의정책과제중에
서우선적인논의가필요한국토이용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통합방안(제4장), 지
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운영방안(제5장), 도시(군)계
획제도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제6장)에 대해서만 연구범위로 설정한다.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이 연구는 새국토연구협의회의 2001년도 연구진행방법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새국토연구협의회의환경정의시민연대연구참여자가주제별로연구를수행하였
다. 연구를 수행하는 중간과정에서 새국토연구협의회의 해당 주제별 전문가와
워크샾을개최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수정 보완한연구결과를 토대로공개토론
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진은국토연구원 3인,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추천한연구진 2인으로구성
하였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국토연구원, 그리고 제5장과 제6장은 환경정의
시민연대의 연구진이 각각 연구를수행하였다. 연구의질을높이고 연구내용에
대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참여기관의전문가풀5)에서워크샾과공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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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회의 참석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의질적 수준을 높이기위해 필요할 경
우, 전문가풀에등재되지않은국토및환경관련연구기관, 학회, 환경 시민단체
의 전문가도참여시켰다. 새국토연구협의회관련분야 전문가와의워크샵은 9월
14일, 공개토론회는 10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이와같은연구방법은국토기본법및국토계획법의조기정착을위한정책과
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적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용되는데 필요한 정책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있을것이다. 아울러지속가능한계획적 환경친화적국토이용및도시(군)계
획의수립에필요한실천적연구과제의발굴도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관련학계및NGO와의협동연구를통해각계전문가들의다양한의견을
수렴하고, 향후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확립을위한공동의 의식을형성함으
로써새국토연구협의회의설립목적을실천하는한편으로, 올바른국토관리방향
을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문가 풀 제도는 참여기관 전문가들의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기관별로 10명 안팎을 추천 받아 현재
약 8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진과 토론자들을 가급적 새국토연구협의회 전문가 풀에서 선정토
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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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지속가능성과 국토관리
박 헌 주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1. 지속가능성과 국토이용
1) 지속가능 개발의 개념
지속가능한개발이란 1980년대후반부터환경문제와관련하여전세계적으로
화두가되어온새로운패러다임이다. 이는 1992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향하는 리우선언을 채택
하면서 지구환경의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된것이다. 이어 1996년에개최된
제2차 UN 인간정주회의는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의 세계적인 추진을 위한
Habitat II 선언을채택하였다. 그리고 2001년 6월에는Habitat Agenda 이행상황
을 평가하기 위한 유엔특별총회(Istanbul + 5)가 개최되었다.
이와같이범지구적이념으로확대되고있는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개념은
우리공동의미래(Our Common Future) 라는제목으로 1987년에발간된브룬트
란트보고서에서제시되었다. 이보고서는지속가능한개발의개념을 후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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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미개발, 환경파괴의 악순환은 개발과환경보호를 동시에고려한 지속가
능한개발을통해해결될수있다. 또한현세대의개발이미래세대의복지를저
해하지 않도록 세대간·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WCED 1987, 43).
한편 1996년 6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
(Habitat II, City Summit)는The Global Plan of Action(GPA) / Habitat Agenda
를통해지속가능한정주지개발을구체적으로개념화하기시작하였다. 이보고
서는 지속가능한정주지 개발의 개념을 사회적 통합, 빈곤의근절, 역사적·문
화적유산의보존과복원등을통해사회적인지속성을유지하고, 생산적인고용
창출과농촌경제의유지발전을통해경제의지속성을확보하며, 지속가능한토
지이용및교통체계구축, 지속가능한에너지이용, 건전한생태환경조성등을
통해환경적지속성을높이는등사회·경제·환경적측면을총체적으로고려하
는 개발로 정의하고 있다(이규인, 새국토연구협의회 2000a, 275).
미국의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개발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경제적 번영
(economic prosperity)과건강한환경(healthy environment), 그리고정의롭고공
평한사회(just and equitable society)를이루어가는것이라고제시하고있다. 그
리고영국의계획정책지침(Planning Policy Guide)의 12항 3)은영국전략계획의
중심에지속가능한개발의개념을두고, 정부는지속가능한개발의개념과일치
하는 정책의 개발을 계속할 것이며, 계획체계, 특히 개발계획의 수립은 개발과
성장이지속가능하도록하는데기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김귀곤, 새국
토연구협의회 2000a, 192).
2) 지속가능한 개발의 현실적 의미
그렇지만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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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내용 또한 관념적이고 선언적인 것이 사실이다.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개념을넘어서사회정의나지속가능한경제등사회적·경제적지속성
을포괄하는개념으로폭넓게이해되고있다. 따라서지속가능성의가장보편적
인개념은 다음세대의필요와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용량을저해하지않은
채 지금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요즘들어지속가능성개념에서더강조되고있는것은자연환경보호
(수용능력한계내의인간생활을포함)와함께세대간평등, 세대내평등(사회적,
지리적, 행정적 평등을포함), 비재생자원이용의 최소화, 경제활성화와다양성,
지역사회의자족성, 개인복지와인간의기본수요충족등이다. 이때문에지속가
능성에대한개념의정의가학문분야는물론이고국가간지역간에도상당한시
각차가있다(정순오 2001, 6-7). 이렇게볼때지속가능개발의핵심적인사항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김귀곤, 새국토연구협의회 2000a, 192).
첫째, 환경을보호하는것은개발의전제조건이며, 개발에대한장애는아니다.
환경과개발은서로대체적이거나반대되는것이아니며상호의존적이다. 둘째,
많은인간적활동은환경의물리적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에의해서제한을
받는다. 셋째, 인간의복지는물질적차원을가진다. 개발은모든차원의복지를
추구하는것이되어야하며, 다른차원의복지를희생하면서특정차원의복지를
추구해서는안된다. 넷째, 개발은경제성장과는아주다르다. 개발없는경제성
장이가능하며, 경제성장이없는개발도가능하다. 개발은정책의일차적인목표
가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을측정하기위해서는경제성장외의광범위한
지표가 필요하다.
이와같은개념의지속가능한개발을실천하기위해서는먼저환경적자연생
태적 지속성(environmental, ecological sustainability)이 강조되어야 한다. 환경
이우리인류에게자연자원을공급할수있는능력과환경오염물질의자정능력
범위 내에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둘째로는 형평성(equity)을 추구해야 한다.
시간적으로는미래세대의발전가능성, 그리고공간적으로는국가내와국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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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등을 줄여나가야한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성(efficiency)이제고되어야
한다. 에너지, 물 등과같이사람이 살아가는데 꼭필요한각종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되, 공급 위주가 아닌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3 ) 지속가능성과 국토이용
국토이용차원에서도이와같은세가지요건을충족시킬수있을때지속가능
한국토이용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동안우리국토는경제적논리에치우
쳐관리되어왔다. 모자라는주택과산업시설, 공공시설등을공급하기위해주
거지, 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및주변지역의지속가능성이제대로고려되지못
한채오로지공급을확대하는데정책의우선순위를부여하였다. 더욱이산업용
지와주거용지는가급적싸게공급하는데중점을두고입지를정하고규제를완
화하였다. 그리고개발계획은가급적개발이익을많이올릴수있도록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상황은자연환경의 특성과생태계를간과하였을 뿐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야할주민의편익까지간과함으로써사회적·경제적비효율성을초래하고
있다. 이를한마디로표현한것이바로국토의난개발이며, 그원인은한사회의
가치체계,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리고 재정적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몇가지의평가기준을이용하여지금까지논의한지속가능개발과난개
발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이와같은관점에서볼때지속가능한국토는환경적또는생태적인지속가능
성의개념을넘어서서 사회적정의와 지속가능한경제 등사회적·경제적지
속성을포괄하는개념으로폭넓게이해되어야할것이다. 이는환경적지속성을
기초로하고, 그위에사회적지속성과경제적지속성이확보될수있도록, 존재
론보다는 관계론에 입각한 국토이용 및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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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난개발과지속가능개발의비교
평가기준 난개발 지속가능개발
수용인구
물리적 수용능력 (주택, 도로의 용량
등)범위 내에서 산정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수용능력 판단
이 론 갈등이론 협력이론
계획기준 획일적 도시혹은지역의특성(장소성)을고려
접근방법
교량접근(trade-off approach)
환경한계접근(environmental limit
approach)
분야별 접근(sectoral approach) 통합적 접근(hollistic approach)
지자체별 접근 지자체간의 파트너쉽에 의한 접근
기반시설
및 기본적
서비스
적절한 기반시설 및 기본적 서비스
미흡
적절한기반시설및기본적서비스제공
고용과 경
제적 기회
고용과 경제적 기회 제공 미흡 충분한 고용과 경제적 기회 제공
개발방법
피해받기 쉬운 개발(vulnerable
development)
피해받지 않는 개발(invulnerable
development)
사회적 형
평성
계층간의 갈등
현세대내에서는 물론, 미래세대와 현
세대간의 형평성 추구
환경정의 환경의무 이행의 획일화 환경의무 이행의 차등화
자료 : 김귀곤. 2000a. 국토계획과 환경관리의 통합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 「우리나라 국토관리
정책의 나아갈 길」. 새국토연구협의회. p197.
그리고이를국토에존재하는인간과자연을중심으로재음미하면, 그동안소
외되어왔던인간과자연, 인간과인간, 인간과역사와의관계를회복하는것이
라할수있다. 이러한차원에서지속가능한국토관리는다음세가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개념이다(김일태, 새국토연구협의회 2000a,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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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도록 환경적 지속성을 띠는 생태지향적
개념이다. 인간은생태계의한종(種)에불과한생명적존재이다. 따라서국토의
개발과보전에대한판단기준을인간의효용만이아니라생태계의안전과균형
까지를배려하여야할것이다. 그러자면지역의환경이지탱할수있는범위, 특
히자연자원과에너지가지속가능한범위안에서개발이이루어져야하며, 파괴
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인간은사회적존재이다. 현세대안에서사회구성원간의공생이가능
하도록분배의정의에입각한균형발전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즉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계층간에 공평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저개발지역의 주민이나 도시빈민들이
생존을위해불가피하게생태계를파괴할수밖에없거나, 지나친개발과환경파
괴로부터 얻은 혜택을 일부 부유층들이 독점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로인간은역사적존재이다. 세대간의공생을염두에둔자원절약형국토
관리인 효율성을 추구하여야할 것이다. 자연은 현세대뿐만이 아니라미래세대
의생존기반이다. 현세대의욕망을위해지나치게많은토지와자원을소비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국토관리체계를갖추어야할 것이다. 재생불가능한자원을 절
약하고재생가능한자원도재활용이가능한범위내에서신중하게이용할수있
도록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이개념화한지속가능한국토관리란결코쉬운과제가아니다.
지속가능성이란 경제와 환경과 사회라는 3자간의 긴장관계를 화해시킨다는 의
미를가지고있다. 이는현실적으로일어나는여러가지갈등들에대한이해속
에서정의되어야실천적의미를가질수있다. 국토를계획적으로관리하는것은
바로이와같은갈등을조정하고공동의선을추구하기위한이해당사들의합의
과정의 하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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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성과 국토문제
토지는삶의터전이자 생산요소의하나이다. 따라서이러한 목적으로이용하
여야할땅이모자라면그만큼삶의질이떨어지고생산활동에지장을줄수밖에
없다. 우리는지난 30여년간의압축성장과급격한도시화를겪으면서토지수요
가크게늘었다. 그러나국토가좁다는이유로수요관리에치중하면서국토의계
획적, 환경친화적 관리체계의미흡으로무질서한개발이 일어나는 한편으로 도
시용지의부족, 급속한지가상승과이로인한자본이득의편중등의토지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과학적 관리체제 미흡 등으로인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국토연구원 1999, 195-202; 박헌주 외 1999b,
17-24). 이러한문제점을앞에서논의한국토의지속가능성개념을실천하기위
한 세 가지 준거와 연결시키면 아래 <그림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
국민경제생활에필요한토지를원활히공급하여용지부족으로인한땅값의상
승을억제하고, 보전과개발이조화를이루는국토관리를목적으로 1993년국토
이용관리법을전면개정하여국토면적의 27%를준농림지역으로지정하였다. 그
러나이지역은도시계획과같은계획수단없이국토이용관리법과개별법에의
해 토지를 이용 관리함으로써 개발압력이 높은 일부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1997년에준농림지역의용적률을 400%에서 100%이하로제한하였고, 2000년
에는이를다시 80%로낮추었지만, 이러한조치는임시방편적인관리방안에지
나지않는다. 전국토를계획적으로이용·관리하기위한제도적장치와수단을
마련하지않고서는국토의무질서한개발을억제하고국토를지속가능하게관리
하는데한계가있다. 특히땅값이적게드는고밀공동주택지를땅값이싼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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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에많이조성하여도시주변이도심보다더고밀도로이용되는기현상을보
이고 있다.
그러나국토의질서있는이용과관리를목적으로하고있는국토이용관리법
은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도시지역에 한정시키고, 나머지 86%의 국토는 집행력
있는종합적 계획을수립하지않고개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계획, 산업단지개
발계획등으로토지를이용토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토지개발은해당사업목
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계획만세우기때문에국토이용관리차원
에서 비도시지역의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어렵다.
<그림 2- 1> 토지문제와국토의지속가능성실천준거간의관계
토지문제 지속가능성 실천준거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
환경성 고려 미흡 환경적·자연생태적
지속성
도시적 용지의 부족 형 평 성
비싼 토지가격과 개발
이익 환수 미흡 효 율 성
토지의 과학적 관리
미흡과 비효율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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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토지이용을결정하고각종개발사업의시행을계획하는공간계획체계는
전국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 도계획, 시·군계획, 도시계획, 광역계획, 농어촌계
획, 특정계획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한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개발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 있다. 이는 국토건설종
합계획법상의 종합개발계획과 농어촌정주권개발계획 등 비도시지역을 관리할
수있는대부분의계획의집행력이미흡하고, 특정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해해
당 사업지구만을 대상으로 국지적으로 수립되기 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인해하나의생활권안에서도시계획구역과비도시계획구역은
물론이고도시와농촌간의연계성이미흡하여상호단절된상태에서토지를이
용·관리하고있어도로등기반시설과학교등공공시설을제대로갖추지않은
채소규모고층아파트와음식·숙박업소, 영세공장등이무질서하게난립되었다.
이러한개발은결국자연경관의훼손과기반시설및공공용지부족을초래하여
국토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었다.
또한도시계획법을적용할수있는광역시, 통합시는도시계획, 종합개발계획,
장기발전계획, 정주권개발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 환경관리계획등내용이비슷
한각종법정또는비법정계획을중복수립하고있어계획에의한국토의지속가
능성확보에도어려움이있다. 2001년 12월에 제정한국토기본법과국토계획법
은 국토이용계획체계상의 이러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2) 환경성 고려 미흡
우리나라의토지이용변화를살펴보면산업화와도시화과정을거치면서친환
경적용도라고할수있는농경지와산림지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 대지와공장
용지, 공공용지등도시적용지는꾸준히증가하여왔다. 인구의지속적증가와
산업화의진전에따라도시적용지의신규공급은불가피하다. 이러한용도의토
제 2 장 지속가능성과 국토관리 15
지는 대부분 도시 주변의 농지와 산지를 전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농경지와산림지는치산, 치수 등국토보전기능과 맑은 공기및 깨끗한 물의
공급, 생물서식공간의제공등환경보전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친환경적용지
가도시적용지로전용되면국토의환경용량이저하되기쉽다. 따라서도시용지
로전용이불가피한농경지와산림지에대해환경적중요성을인식하여체계적
이며환경친화적인관리계획을수립하여이용하고, 무분별한전용을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적측면에서는각종토지개발사업의환경성검토를위한환경영향평가제
도와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미흡하여개발에의한환경훼손을충분히억제할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대부분사업용량과면적이큰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은환경에미치는영향이크더라도평가대상에서제외되어환경성평가에서
개발사업의입지여건또는사업별특수성이고려되지못하고있다. 그리고환경
영향평가는사업계획이확정된후에실시됨으로써개발사업을용인해주는결과
를 초래한다는지적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시시행하는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개최하는 설명회나 공청회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역시전략환경평가로서의역할이미흡하다. 환경정책이
외에경제개발, 산업, 국토이용, 에너지등환경에큰영향을미치는정책들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사전환경성 검토의 대상이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한정되어
법령개정이나제도신설에대한환경성검토도어렵다. 준농림지역을도입하기
위한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에대해환경성검토가이루어졌다면국토의난개발
문제는어느정도방지가되었을것이라는지적이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달
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주민 또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주도형
환경정책의 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3 ) 도시적 용지의 부족
토지는생산과생활의필수적인요소이다. 우리는지난 40여년동안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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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를찾기어려우리만치급속한산업화와도시화, 핵가족화를겪으면서도시
적 토지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1975∼1995년 중도시인구는 1.8배늘었는데
대지는 1.2배, 공공시설용지는 1.3배 증가에 그쳐 도시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밀도가높을수록국토면적에서도시용지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진다. 우
리나라의도시용지는 2000년현재국토면적의 5.5%로서국토여건이비슷한일본
7%, 영국 13%보다낮은수준이다. 이때문에국토의 2.3%에서모든국민이살고,
0.5%에서생산활동을수행하고있다. 실제로㏊당인구밀도는서울이 175인으로
런던 43인, 동경 53인등에비해매우높다. 도시용지㎢당인구밀도는 8,370명으
로일본의3,540명보다 2.3배나조밀하다. 한정된국토의효율적이용을위해토지
의집약적이용이바람직하다. 그러나최소한의필요토지조차확보하지않고조
밀하게 이용하는 토지이용정책은 오히려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4 ) 비싼 토지가격과 개발이익 환수 미흡
도시용지의부족으로인해개발이땅값상승을부추기는한편으로개발이익이
제대로환수되지않아사유화되고있다. 이는토지의무분별한개발을조장하고,
토지를소유한계층과그렇지못한계층간의토지부(富) 배분의형평성문제를
유발하고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연평균 지가상승률은 1960년대의 경우 무려
50%에이르렀고, 1970년대이후에도 20%를훨씬넘었다. 이때문에 1992년이후
지속적인지가안정에도불구하고 1997년말기준지가총액은 GDP의 3.7배로서
미국 0.6배, 영국 1.1배, 일본 3.4배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도시지역의 개발전후 지가상승률은 주거지역이 1.8배, 녹지지역이 1.7배이며,
농촌지역은 1.6배와 3.8배에이른다. 그러나개발이익에대한세부담은매우낮
다. 과표가공시지가의 30%에지나지않고, 종합토지세의실효세율도 0.06% 수
준으로일본 0.2%, 미국 1.4%에비해크게낮다. 양도과세는비과세및감면조항
이많아자본이득의대부분이사유화되고있다. 개발부담금도개발이익의 25%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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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토지의 과학적 관리 미흡과 비효율적 이용
모든경제·사회적활동은토지위에서이루어질수밖에없다. 우리나라는용
도지역제를바탕으로토지를관리하고있다. 국토이용관리의상위계획은국토이
용관리법에의한국토이용계획이다. 다만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이우선이
다. 이계획은 국토를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
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도시지역과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일부는개별법에의해토
지를이용, 관리한다. 도시지역중도시계획구역은도시계획법, 농림지역중농업
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임지는 산림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자연
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은문화재보호법을각각적용
한다. 그밖의 세부적인 토지이용관리는각 부처가제각기 고유행정을수행하기
위해필요한법령을만들어지역지구등의구획을지정하고, 이에따라토지이용
을 규제 또는 조장하고 있다.
해방이후토지이용관리를위해제정한법률은총 116개에이르며, 이중현재
95개 법률이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90여 법령에서 보전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한지역·지구·구역은 220여가지에이른다(건설교통부 1999b). 이처럼관
련부처가개별법에의해제각기용도지역제를시행하고있기때문에지역지구가
복잡다기하다. 하나의필지에여러지역·지구가중복지정되어있고, 법령간의
상충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보전해야 할 토지는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개발해도좋은여건의토지는규제가심하여보전대상용지가더쉽게개발되는
사례도있다. 이러한이유로인해국토의합리적인이용과관리를어렵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제도는 국토의 개발과 보전 방향을 공간에 투영시키는 틀이다.
따라서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토지이용계획이국토를구성하는각
지역의장기적인개발및보전전략을제시하는각종계획과긴밀히연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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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현행 국토이용관리제도는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시설계획 등
관련계획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 별도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연계하는제도적장치도미흡하다. 또한토지의이용과관리는주민들의일
상생활과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국토의이용관리에 관한 결정권한이대부분 중
앙부처에집중되어있어지방자치시대에걸맞는제도개선도필요한실정이다.
국토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합리적으로보전하기위한바람직한접근방법은
토지의 이용실태와 적성(land suitability)을 분석·평가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
여야한다. 그러나우리는이와같은과학적인분석없이그때그때의필요에따
라용도지역을지정해왔다. 그러다보니국토환경의훼손과비효율적인토지이
용, 나아가 국토 전체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이후정보통신기술과각종정보를통합분석할수있는지리정
보체계의 발달에 따라 토지거래관리시스템,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지적도면전산
화, 토지관리정보체계등토지관련정보화사업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그러
나대부분부동산투기억제와행정업무전산화를목적으로관련부처별로제각기
구축하고있어정보가상호연계되지못하거나종합적인수집·분석이이루어지
지않고있다(박헌주·박종택외 2001). 이때문에시장동향에부응하는토지행
정및지속가능한토지정책수립에한계가있고, 토지시장의합리적관리가곤란
한 실정이다.
3. 『의제 21』국가실천계획 검토
1)『의제 21』국토이용부문 개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수립하는『의제 21』국가실천계획1)은국토이용계
1) 국가실천계획은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의 실천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
가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정책을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국무회의 의결(1996. 3. 19)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국토정책은 국가실천계획에서 주로 제10장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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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목표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보전적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토지이용을촉진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이를실천하기위한정
책수단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2)
첫째, 토지수요에대해지속적으로용지공급을확대하고, 공급용지의질적수
준을제고하여쾌적한생활및생산환경을조성한다. 둘째, 국토이용계획체계를
개선하여국토의효율적이용을촉진하고국토환경의보전을도모한다. 이를위
해토지를이용목적과보전목적으로구분관리하고지역실정에맞는자율적토
지이용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토지의 소유·거래·이용·가격·자연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일괄하여 토지종합정보체계로 구축한다.
이와같은『의제 21』을 실천하기위해정부는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
획, 국토종합개발계획등각종계획을통해토지자원의효율적이용과관리를추
진하고있다. 그러나앞에서논의한국토문제인가용토지의부족과 1990년대초
까지의지가급등으로인한부동산투기의만연등우리나라의독특한토지사정
으로인해토지자원은종합적체계적실행수단이나프로그램보다는규제위주의
정책을 통해 관리되어 왔다.
이때문에국토이용관리제도의실효성이미흡하여토지수급의불균형과함께
국토의난개발및농지와임야훼손등이사회문제로확대되고있다. 이과정에
서개발지역의토지소유자는개발이익을사유화하여재산상의이익을보는데비
루고 있으며, 그밖에 제7장 지속가능한 인간정주개발 증진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글은 국토이용의 지속가능성이 연구주제이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국가실천계획 제10장
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다른 장에 있는 토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국토의 지속가능성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7장에서 다루는 적정주거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과밀완화,
지방광역권 및 지방도시 개발, 낙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도 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
항은 토지의 이용 측면보다는 국토종합계획 등과 같은 인간정주체계의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과
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토지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으로 두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에 대
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2) 정책수단은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제10장과 제7장의 환경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과 관리의 촉진
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국가실천계획은 1996년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국토관리 및 토지부문 계획과 난개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
는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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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전지역은재산가치의상대적손실을초래하여사회적갈등도발생하고있
다. 투기를억제하고국토를 합리적관리하기위해추진하는토지종합정보체계
도 아직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국가실천계획상 정책수단의 한계
(1) 국토이용관리제도의 실효성 미흡
국토이용관리제도는자연환경의보전과토지의합리적이용을통하여국민의
양호한생활환경을확보하고, 국토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국가적
차원에서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기본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는
토지이용은토지수요에그때그때대응하는정책보다는질서있고계획적인토지
이용및관리체계를미리마련하고, 이에입각하여토지를공급하는것이중요하
다. 그러나기존의국가실천계획에서는도시용지의부족때문에공급위주의토
지이용정책수단이강조되어토지적성평가에입각한용도의부여및관리와같
은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국토관리의 현안인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및개발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준도시및준농림지역의계획적개발을위
한여러가지제도적보완이뒤따랐다. 보전이필요한지역은개발밀도기준강화
등을통해개발을 제한하고, 개발지역에대해서는기반시설설치를 의무화하여
환경에대한압력을완화하고자하였다. 국토이용체계를개편하기위한제도개
선도추진하고있다. 국토의효율적이용과관리를위한제도적기반으로국가지
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기본계
획(2001∼2005)도 수립되었다.
그러나용도지역제를기초로국토를도시와비도시로이원화하여이용관리함
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이사회·경제적국민활동의 변화와서로맞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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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불구하고토지이용계획체계의개선을여건변화에맞추어근본적, 종합
적인관점에서추진하기보다는현안을해결하는데필요한대증적개선책마련에
치중으로써국토이용계획제도의실효성이부족한실정이다. 대표적인사례로무
질서한개발이일어나사회문제화된준농림지역을들수있다. 용지공급확대와
공급토지의질을높이기위해도입한준농림지역은지역에따라개발압력이높
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같은종합적인공간계획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전국에걸쳐획일적으로토지이용규제를대폭완화하였다. 이때문에수도권등
에서 준농림지역은 부족한 도시용지의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국토의
난개발과 고층고밀 개발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용토지는여전히부족하다. 복잡다기한토지이용규제체
계로인해토지의수급불균형이개선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또한수많은계획
제도가있지만, 계획간의수직적, 수평적연계성이미흡하고, 국민의생활권과계
획권이일치하지않아개발과계획이따로따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국토의
효율적이용에필요한용지를충분히확보하고, 이를합리적인용도로계획적환
경친화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토지이용규제를전면정비하여계획의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 농지및 산지의 계획적환경친화적 전용방안미흡
산업화와도시의지속적인확산에따라주거용지와산업용지, 그리고도로, 댐,
항만등기반시설에대한수요가크게늘고있다. 이러한용지는농경지나산림
지를전환하여공급할수밖에없다. 다른한편으로우량농지는국민식량의공급
을위해, 임야는자연환경보전및국민휴양의증진을위해반드시보전해야할
땅이다.
이와같이토지이용에있어서용도간의경합이발생할경우국토의합리적이
용과보전차원에서상대적으로보전가치가적은농지와임야를도시적용도로
쉽게 전용할 수있도록 토지의 적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획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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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하는제도가시행되어야한다. 즉반드시보전해야할토지를철저히보전하
기위해서는필요한도시적용지를쉽게공급할수있도록보전가치가적은토지
를 대상으로 개발가능지를 사전에투명하게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
개발가능지는계획을통해지속가능하게활용되도록계획체계를마련하여야할
것이다.
이과정에서국민식량확보에꼭필요한농지의규모를보전하기위한대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도시적용도로 전용되는 토지에대해서는환경친화적 농경지
및산림지이용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다만도시적용지는위치가중요시
되기때문에이러한특성을감안하여기존의도시용지와이용가능한도시적용
지의지속가능한 개발방향을마련하여야 할것이다. 그럼으로써농지와 산지의
합리적 보전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현행국토이용계획체계는토지이용에있어서경합이일어나고있는지
역에서토지이용부문간의합리적과학적조정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 또한
토지이용의대분류라할수있는도시용지, 농지, 산지를건설교통부, 농림부, 산
림청등관련부처가따로따로관리하고있어종합적인시각에서용도별로토지
이용을배분하기어렵다. 그리고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개발가능지에대한계
획적토지이용제도도미흡하다. 이때문에꼭보전해야할토지가무분별하게전
용되고있으며, 이를계획적으로유도하지못하여점점이분산된개발행위가주
변의 농지와 산지의 전용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3) 보전지역의지정과규제에 따른갈등
용도지역제중심의국토관리는국토의계획적관리가어려울뿐만아니라, 토
지이용규제로인한우발이익과 우발손실에대한문제해결이 곤란하다. 특히 규
제지역의토지소유자반발이커국토의합리적관리에는한계가있다. 대도시주
변의우량농지, 생태학적으로보전가치가있는지역, 수려한자연경관, 도시확산
방지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신설등환경자원의보전이나공익을위해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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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현행용도지역제하에서는용도지정자체가규제로인한손실을발생
시키고, 이에대한보상장치가없어많은사회적비용과갈등을초래하고있다.
실제로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등을둘러싸고토지소유
자와관리주체간에갈등을겪고있다. 이는용도지역제로국토를관리하는국가
에서흔히볼수있는현상이다. 미국과유럽국가에서는토지소유권에서개발권
또는 건축권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경향이다.
토지를둘러싼공익과사익의충돌은토지이용이공익적관점에서사익추구를
억제해온데도원인(遠因)이있지만, 토지이용규제에필요한절차적인적법성및
손실보상의결여에근인(近因)이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보상재원
의 확보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거나 토지소유권제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보전목적의과도한규제로인한손실의보전은토지소유권의보호에도기
여할뿐만아니라, 쾌적한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마련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4) 토지종합정보망의비효율적 운영
현재각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토지정보전산화는지속가능한토지정책의수
립및집행에크게기여할것이다. 그러나다음몇가지의해결해야할과제때문
에 현재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토지정보관리기관이 다원화되어 있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토지정보인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이원화로관장기관이 행정자치부와사법부(법원행정처)
로나누어져있다. 이원화보다더큰문제는상호간의유기적인업무연계가미
흡하여내용이서로일치하지않는것이다. 이때문에토지의공시기능이저하되
고소유자간의토지분쟁이자주발생한다. 실제로토지대장에등록된약 3,300만
필지 중 400만 필지(약 9%)가 미등기 상태이다.
또한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법원등이기관별로토지정보를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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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있어토지정보의종합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각기관은개
별행정에초점을맞추어토지정보를관리하므로부분적인정보만을수록하거나
같은내용의 정보가중복되는문제가 있다. 더욱이토지종합정보망의종합전산
정보가상시제공되는연계체계가아니고필요할때요청에의해이루어지는단
절적체계여서부처간의업무협조가원활하지않을경우연계가잘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토지정보의활용도가미흡한점도개선되어야한다. 공공이관리하고있는현
행 토지정보는정보상호간의연계성이낮아, 개별정보를 통합한종합정보로서
활용되지못하여정보의활용도가극히낮고, 정보의통합성, 적시성(適時性), 정
확성이떨어지는문제가있다. 아울러민간의자료와공공자료를연계하여상호
보완하고, 공동으로활용하는체계가갖추어져있지않는것도아쉬운점의하나
이다. 이 때문에대부분의토지정보전산화자료가행정업무수행의 기초자료로
서의 일차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고, 각종 정책효과 분석 및 계획수립의 기초자
료, 정책판단자료와같은다차원적인용도로활용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이
와같은문제점을개선하지않은상태에서는토지종합정보망이완전히구축되더
라도 국토의 합리적인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자료나 정보로
활용하는것은물론이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토지자원에관한정책을 평가하
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전산화 추진의지연문제를지적할 수있다. 등기부전산화는 2003년에
완료할계획으로추진되고있는중이다. 이처럼토지정보가운데에서가장중요
한등기부가정부의각종공부중에서전산화가가장늦어, 토지관련정보망확충
에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등기는국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부동산소유와
거래사실, 거래가격등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정보확보수단이기때문에지속
가능 국토의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현재 추진중인 전산화작업은 토지등기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등기부
등본신청등의민원서류를발급하기위한것으로써, 전산화대상에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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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포함되지않아앞으로과세자료와연계시키기가곤란한문제가있다. 현
재전산화되고있는항목은토지의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성명·주소, 제
한사항, 등기원인, 등기목적, 기타권리자의주소 성명, 내용등이다. 그리고지적
정보와함께지형·지세등물리적정보를담는지리정보체계와도연계될수있
도록 토지를 기초로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정보망의 구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토지종합정보망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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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박 헌 주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1. 국토이용체계 개편의 배경: 난개발의 실태와 원인
1) 난개발 실태
난개발이란용어는일반적으로개발사업의외부불경제효과등도시개발로인
해발생하는부정적현상을총칭하는개념으로쓰인다. 그리고그유형은토지이
용계획에의한개발규제여부및환경친화성을기준으로두가지유형으로정리
할 수 있다.
첫번째유형은종합적인토지이용계획이없어소규모의공동주택단지가기존
시가지주변에서밀집또는산발적으로개발되어진입도로·상하수도등기반시
설과주민생활에필요한공공시설및복리시설이제대로공급되지않은개발행
위이다.1) 수도권의경우분당신도시(약 98,000호)의 5배에이르는중소주택단지
가 이러한 유형으로 건설되어 기반시설 부족,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 부작용을
1) 개별 건축물을비롯하여아파트단지 건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모든 개발행위는규모에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획은 이와 같은 사업 단위의 계획이 아니
고, 지자체의 행정구역 전체를 단위로 각종 사업과 시설,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효
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 형태의 계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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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표 3-1>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기준과
설치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개발업자는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회피하여 난개발이 일어난 것이다.
<표 3- 1> 관계법령에의한주택단지의공공시설설치기준
구 분 500세대미만 500세대
1,000
세대
2,000
세대
2,500
세대
3,000
세대
5,000
세대이상 비 고
공 원
· 놀
이터
어린이놀이터 ○ ○ ○ ○ ○ ○ ○ 주택건설기준
어린이공원 × × ○ ○ ○ ○ ○
근린공원 × × × × ○ ○ ○
의료
시설
약국 × ○ ○ ○ ○ ○ ○ 주택건설기준
병원 × × ○ ○ ○ ○ ○ 〃
주민
운동
시설
정구장
수영장 등
소년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부문
〃
교육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
×
×
×
×
×
○
×
×
○
×
×
○
○
×
○
○
×
○
○
○
주택건설기준
근린공공시설 × × × × × ○ ○ 주택건설기준
노인정 △ ○ ○ ○ ○ ○ ○ 〃
보육시설 × ○ ○ ○ ○ ○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 ○ ○ ○ ○ ○ ○ 〃
마을문고 × ○ ○ ○ ○ ○ ○ 〃
주 : 비고란의 주택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약칭이며, 비고란에서 빈칸인 근린공원·초
등학교 등은 관계법령 및 도시계획이론상 추천되는 기준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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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난개발의대표적인지역으로지적되고있는용인서북부지역2)은공영
택지개발사업만 16개지구에 439만평이지정되어이미공사를마쳤거나현재추
진중이고, 4개지구 180만평을추가로지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여기에
민간주택건설사업이 149개소에서모두 159만평이나개발되고있다.3) 이러한주
택개발사업들이완료되는 2008년경에는이지역인구가무려 85만명에이를것
으로추정된다. 또한용인서북부지역의공공시설소요를분당에적용한원단위
를기준으로추정한 <표 3-2>을보면이지역의공공시설부족이얼마나심각한
지 여부를 잘 알 수 있다.
둘째는계획의유무와 관계없이개발이환경친화적이지 못한것을일컫는다.
환경의훼손여부가난개발을판단하는기준이다. 예를들면보전해야할필요성
이높은녹지공간과우량농지에고층고밀도의아파트를건설하는행위를말한
다. 1993년에가용지공급확대를목적으로도입한준농림지역제도는그동안약
3만건의공장과 30만여호의주택을건설하여부족한주택및공장용지를원활
히공급하는등제조업의경쟁력확보와주택가격안정에나름대로기여하였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제도를 도입한이후 1998년까지 약 2,500여개의숙박업소와
17,000여개의음식점이이지역에난립되었다. 더욱이주변환경과어울리지않
는소규모의초고층공동주택이우량농지와녹지를훼손시키면서고밀도로건설
되고 있다(건설교통부 1999a).
용인시의경우, 준농림지역과준도시지역에서승인된주택건설사업총 146건
의 평균 용적률이 220%를넘고, 건물높이는 15∼25층에이른다. 농지와산지는
1990년 이후 지난 8년간 총 1,744㎢(5억 2848만 평)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
특히개발비용이적게드는농지는산지의 1.6배인 1081.8㎢가전용되었다.4) 또
한 준농림지역에 개별공장이 무계획적으로 입지하여 산업폐수를 방류함으로써
2) 용인 서북부지역은 용인시 수지읍, 기흥읍, 구성면 일원의 12,400㏊(약 3800만평)을 가리킨다.
3) 용인시, 용인시 서북부지역 종합계획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2001.
4) 이 때문에 농지 대신 산지를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997년 1월 농지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
을 개정한 이후로는 농지전용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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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환경오염을유발하고있다. 경기도화성군에서는 1997년이후모두 1,669
건, 577.2㏊(약 175만평)의 소규모 개별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표 3-2> 용인서북부지역의신규공공시설소요추정
구 분
분당신도시
적용원단위
(인/개소)
분당
신도시
사례
용인서북부지역
현재수요(계획승인분포함) 향후추가
수요
합계만간주택
사업
택지개발
사업 소계
일반현황
세대수(가구) - 97,600 95,000 126,000 221,000 74,000 295,000
인구수 (인) - 396,000 285,000 378,000 663,000 222,000 885,000
공원
중앙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396,000
(48ha)
18,900
5,400
1개소
(48ha)
21개소
73개소
1개소
(35ha)
15개소
53개소
1개소
(46ha)
20개소
70개소
2개소
(81ha)
35개소
123개소
1개소
(27ha)
12개소
41개소
3개소
(108ha)
47개소
164개소
교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4,700
24,800
26,400
396,000
27개소
16개소
15개소
1개소
19개소
11개소
11개소
1개소
26개소
15개소
14개소
1개소
45개소
26개소
25개소
2개소
15개소
9개소
8개소
1개소
60개소
35개소
33개소
3개소
소생활권
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18,900
18,900
21개소
21개소
15개소
15개소
20개소
20개소
35개소
35개소
12개소
12개소
47개소
47개소
중생활권
공공시설
소방파출소
우체국
79,200
56,600
5개소
7개소
4개소
5개소
5개소
7개소
9개소
12개소
3개소
4개소
12개소
16개소
대생활권
공공시설
구청·경찰서
법원등
36,000 11개소 8개소 10개소 18개소 6개소 24개소
기타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종합의료시설
종교시설
49,500
132,000
79,200
79,200
15,200
8개소
3개소
5개소
5개소
26개소
6개소
3개소
4개소
4개소
19개소
8개소
3개소
5개소
5개소
25개소
14개소
6개소
9개소
9개소
44개소
4개소
2개소
3개소
3개소
15개소
18개소
8개소
12개소
12개소
59개소
공급처리
시설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495ℓ/인·일
447ℓ/인·일
19.3만㎡/인
17.5만㎡/인
14.1
12.7
18.7
16.9
32.8
29.6
11.0
9.9
43.8
39.5
자료 : 이창수,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용인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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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나타나는난개발은두가지모습을모두포함하고있다. 아무런계
획없이개발함으로써수려한녹지공간과우량농지가훼손될뿐만아니라,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 주민편익시설을공급하지않아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주고
있다. 더욱이 백두대간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국토가 대책
없이 파괴되고 있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2) 난개발의 원인
난개발의원인은국토이용및관리와관련된법제와그운용상의문제점부터
개발이익의사유화, 이해당사자의윤리의식부재등다각적으로분석할수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국토이용과 관련된 현행 법제에서 찾을 수 있다.
(1) 국토이용관리제도의 문제점5)
국토의 이용·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과그밖의수많은개별법이있다. 이가운데최상위
법은국가와지자체가국토계획을달성하기위한사업입지와규모에관한목표
및지침을제시하는장기계획의수립을정한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다. 국토이용
관리법은국토계획의효율적추진과국토이용질서의확립을위한국토관리의기
본법이다(<그림 3-1> 참조). 이 법은전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용도지역으로 나누어행위를제한하거나개
발을 허용한다.
국토이용계획상 5개용도지역중도시지역은도시계획법으로관리하고, 농업
진흥지역과보전임지로구성되는농림지역은농지법과산림법으로관리한다. 관
광지및관광단지는관광진흥법, 공원구역및공원보호구역은자연공원법, 자연
생태계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초지조성지구는
5)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헌주·지대식(1999), 건설교통부(2000)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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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 받는다(박헌주·지대식 1999a,
19-21). 그밖에 90여개별법에서는 220여지역·지구·구역을지정하여국토의
이용을 규제하거나 유도하고 있다(건설교통부 1999b, 29).
<그림 3- 1> 국토이용·관리관련법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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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와 관련된 종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계획)이다. 이계획은군사에관한건설계획을제외한다른법령상의건설
계획에우선하며행정청만을구속하는비구속적계획으로서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시·군건설종합계획으로 구성된다(<그
림 3-2> 참조).
<그림 3-2> 국토관련주요계획체계
광역계획으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
획법에의한수도권정비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
한 광역개발사업계획,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법의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광역도
시계획, 도시(재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재개발법의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전국건설종합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계획 (국토이용관리법)
도건설종합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법)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법)
시 군건설종합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시계획
(도시계획법)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사업지구계획
(택촉법,산입법 등 개별법) 재개발계획
(도시재개발법)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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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립한다.
기타특정목적사업을위해수립하는계획으로는지역균형개발법에의한개발
촉진지구개발계획, 복합단지 및 대학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
발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오지개발촉진법
및도서개발촉진법에의한오지개발계획과도서개발계획등이있다. 토지이용에
영향을끼치는그밖의계획으로도시교통촉진법에의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관리계획,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
주생활권개발계획 등이 있다.
국토를질서있게관리하여난개발을막기위해서는토지이용계획과시설및
사업계획이계획권역인일정한행정구역을단위로체계적으로수립되어야한다.
그러나국토를이용·관리하는기본적인계획이위에서개관한바와같이국토
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으로 매우 다원화되어 있으며,
계획간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가 불명확하고 비체계적이다.6)
국토관련계획체계의최상위법인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전국계획, 특정지역계
획, 도계획, 시·군계획으로계획을체계화하고있다. 그러나특정지역계획이나도
계획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법등의특별법으로그
기능이대체되고있다. 시·군계획도도시계획과달리도계획의범위내에서 필요
에따라 수립할수있다. 또한계획수립근거만있을뿐, 용도지역·지구등의지
정이나 행위제한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집행수단이 없어 도시계획처럼
계획(도시기본계획, plan-making)과 집행(도시계획, implementation) 이 연계되
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없다.
한편, 토지이용과시설·사업에관한내용을포괄하는종합적공간계획인도
시계획은계획범위가국토면적의 14%인도시지역으로한정되어있다. 이때문에
6) 국토연구원이 2000년 3월 국토관련 전문가 950명을 대상으로(응답률 31.6%)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
타난 국토관련계획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의해 국토를 이용·관리하므로 국토이용관
리가 복잡다기하고 비체계적 이라는 의견이 34.8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국토관리체계가 이원
화되어 있고 생활권의 광역화에 부응하는 종합계획이 없다 는 의견이 27.0%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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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간에이중적토지시장(dual land markets)이형성되어준
농림지역의난개발을초래하고있다. 그리고도시기본계획은행정구역을단위로
계획을수립할수있지만, 계획의집행및관리를위한도시(재정비)계획의범위
는 광역시와통합시의경우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계획기
능(도시기본계획)과 집행·관리기능(도시재정비계획)이 공간적으로 서로 달라
비도시지역의계획적 토지이용이어렵다. 계획과집행기능을 포괄하고 있는 도
시계획도도시계획법은용도지역·지구의지정근거만있고실제행위제한은건
축법에서규정하여도시계획법으로는토지이용규제가어려웠다.7) 농어촌정주생
활권계획도농촌지역에한해계획을수립하기때문에생활중심지인도시지역과
의 연계성이 미약하고, 집행수단의 미비로 계획의 실효성이 없다.
또한, 개발관련법에근거하여지역·지구·구역 및시설을지정하는 경우국
토이용계획이이를수용하고있어, 결과적으로국토이용계획이각종개발사업을
사후적으로합리화하고있다. 예를들어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택지개발예정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국가및지방산업단지가지정되면국토이
용계획상도시지역으로용도지역이변경된다. 농공단지, 화물유통촉진법에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의한유통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공동집
배송단지와관련시설등은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 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휴
양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
한청소년수련시설등은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로변경된다. 도시계획과관련
해서도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의한유통단지개발등개별법에의한개발계획은
도시계획과는 관계없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앞서논의한계획의비체계성과집행력미흡으로인해급격히늘어나는
개발압력을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등특별법에의해그때그때대처한
데에서 비롯된결과이다. 특별법에의한개발은 사업지구별로 해당사업의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계획만 세워서 토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의
7)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는 지역·지구내 행위제한 내용이 건축법에서 도
시계획법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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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개발을저해하고공간구조의왜곡을조장한다. 또한농지법(농업진흥
구역), 산림법(보전임지), 자연공원법(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
법(자연생태계보전지역),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군사시설보
호구역),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구역) 등각종개별법에의한토지이용규제의
중첩도 토지이용계획의 위계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 준농림지역의 대폭적인규제완화 및계획제도 미비
준농림지역에서일어나고있는무질서한개발의원인은근본적으로다른용도
지역에비해토지이용이훨씬자유롭다는데있다. 준농림지역에대한국토이용
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은 제한행위열거방식(negative-list system)이다. 일정면적
이상의 개발행위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
출시설과폐수배출시설등의설치만제한되고나머지행위는사실상모두허용
된다. 더욱이준농림지역을도입한이후거의 4년이지난 1997년 9월국토이용관
리법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용적률이 400%이어서 3만㎡ 이내의 소규모 고밀
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하였다.
그이후준농림지역안에서의토지이용밀도는도시지역녹지지역수준으로강
화되었지만, 행위규제는여전히금지행위열거방식이어서아파트등각종건축물
과 시설의입지가가능하여 난개발을막기가어렵다(<표 3-3> 참조). 또한자연
녹지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계획 결정을통한 용도
지역변경이선행되어야하나, 준농림지역에서는아파트건축이허용된다. 준농
림지역은 용적률 200%인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쉽게 변경할
수있어고밀아파트건축이가능하다. 이때문에개발압력이높은준농림지역은
과도한 개발행위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36
<표 3-3> 녹지지역및준농림지역의건축금지·제한사항비교
허용행위
녹지지역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근린공공시설 ○ ○ ○ ○ ○
교정시설 ○ ○ ○ ○ ○
군사시설 ○ ○ ○ ○ ○
단독주택 △ △ △ ○ ○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제외)
△
(500㎡이하)
△
(1000㎡이하)
△
(1000㎡이하)
○
(음식점 △) ○
노유자시설 △ ○ ○ ○ ○
교육연구시설 △(초중고교)
△
(초중고교, 농림축수산
업관련교육훈련소)
○ ○ ○
종교시설 △ △ △ ○ ○
전시시설 △ △(1000㎡이하) △ ○ ○
창고시설 △(농축수산용) ○ ○ ○ ○
식물관련시설 △(500㎡이하) ○ ○ ○ ○
묘지관련시설 △ △ ○ ○ ○
장례식장 △ △ ○ ○ ○
청소년수련시설 △ ○ ○ ○ ○
의료시설 △ ○ ○ ○ ○
축사 △ × × ○ ○
운동시설 × ○ ○ ○ ○
동물관련시설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공동주택 × △(아파트제외)
△
(연립·다세대)
○
(3만㎡이내)
○
(10만㎡이상)
공장 ×
△
(도정·식품·1차산품가
공·읍면지역첨단공장)
△
(아프트형·도정·식품·
읍면지역제재업첨단공장)
○
(수질5종·대
기4, 5종공장)
○
(3만㎡이상
계획입지)
자동차관련시설 × △(학원·차고·주기장) △ ○ ○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 ○ ○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 △(주유·위험물취급) △ ○ ○
판매시설 × △(농축수산물) △(농수산물공·직판장,대형할인점) ○ ○
관광휴게시설 × × ○ ○ ○
기숙사 × × △ ○ ○
숙박시설 × × △ △ ○
관람집회시설 × × △ ○ ○
발전소 × × △ ○ ○
주 : 1) 는 건축법, 는 건축조례로 허용하는 건축행위, ×는 건축금지임
2) 준농림지역에서아파트를제외한기타시설은 3만㎡ 이상일 때준도시지역으로용도변경이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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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촉진한 데에는 환경기준의 대폭 완화에도 원인이 있
다. 제한행위열거방식에의해허용되는개별공장의환경오염기준이계획입지에
비해훨씬덜엄격하고, 창업이자유롭기때문에개별공장이준농림지역에무분
별하게 입지하였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공단은 폐수배출기준이
생화학적 산소소비량(BOD) 20㎎/ ℓ 이하로 제한한다. 반면에개별입지 공장은
100∼150㎎/ ℓ까지배출을허용하고있다. 기업의입장에서는상대적으로저렴
한도시주변지역의땅에까다롭지않은환경기준이적용되고손쉽게공장을설
치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표 3-4> 계획입지와개별입지의환경기준비교
환 경 기 준
계획입지
국가·지방
산업단지
각종 기반시설계획은 환경기준이 포함돼야 함
환경영향평가 시행 의무화
단지전용 폐수종말처리시설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환경성 검토후 입주 허용
개 별 입 지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량 및 배출시설의 기준 적용환경영향평가의 제한적 실시(15만㎡ 이하는 면제)
준농림지역의난개발은계획체계의이원화로인해준농림지역에대해토지이
용계획을 수립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없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준농림지역에대한개발압력이높은지역은대부분광역시또는도농
통합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결절지역인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농촌과
하나의행정구역으로통합된상당수의도시들이과거와달리동일행정구역안
에비도시지역을포함하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토이용제도는기능주의
에바탕을둔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의이원적형태를유지함으로써비도시지역
인준농림지역을계획에위해조정·통제할수단이없어일종의무계획공간으
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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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이심한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이있지만, 공장·학교등인구집중유
발시설의입지와 100만㎡이상대규모개발사업등의시행을금지하는비공간적
계획만을다루고토지이용계획이없어난개발방지에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하
고있다. 그결과허용되는시설과개발사업이개별적으로무분별하게들어서게
되었다.
(3) 국토이용관련 법제의 운용상 문제
난개발의원인은관련법제의운용에서도찾아볼수있다. 국토이용계획을빈
번하게변경하고,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에의해준도시지역을관리하고있
으며,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승인만으로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수 있
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를 남용하여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발생시킨 것이
다. 준농림지역과준도시지역의행위제한은건설교통부의「준농림지역운용관
리 및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지침」으로이루어지고, 그밖의용도
지역·지구에서는개별법으로행위제한을의제하고있다. 이때문에택지·공장
용지·공공용지등의개발행위는개별법에의한계획및행정행위에의해국토
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다.
준농림지역에서의아파트건설은대부분용적률 200%를적용받아고밀도개
발이가능한준도시지역취락지구로국토이용계획을변경하여이루어지고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제도가준농림지역의고밀도개발통로로활용되는셈이다. <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농림지역제도가 시행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동안준도시지역으로국토이용계획을변경하여건설한아파트가약 31만세
대에이른다. 이는같은기간에국토이용계획을변경하지않고지은공동주택의
약 2.7배에 해당한다.
특히난개발이심한경기도와용인시를보면용적률이 100%로낮추어진 1997
년 9월이후에공동주택승인규모가급증하였다. 1994년이후경기도전체국토
이용계획 변경의 30.8%(건수 기준)가 용인에서 발생하였고, 1998년과 199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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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그비율이현저히높다. 도시기본계획과같은종합계획없이소규모사업별로
준도시지역으로국토이용계획의변경을허용하는것은단계적인도시개발과체
계적인 도시관리를어렵게 할뿐만아니라, 도시관리비용이증가하는원인으로
도 작용한다.
<표 3-5> 준도시지역으로국토이용계획변경을통한공동주택승인현황
(단위: ㎢)
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전 국 523 16.45 14 0.63 71 1.71 118 2.84 136 4.28 83 2.93 101 4.06
경기도 297 12.49 3 0.08 20 0.64 50 1.38 53 1.99 57 2.35 80 3.33
용인시 93 5.84 2 0.19 6 0.19 6 1.09 8 0.60 21 1.35 50 2.56
준농림지역에서고층아파트를건설하기위해준도시지역으로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면 취락지구개발계획상의 기반시설·공공시설·생활편익시설 기준을 적
용한다. 그러나준도시지역취락지구는당초농촌의취락을관리하기위해도입
된용도지구이다. 이때문에계획기준이미흡하거나달라기반시설및공공시설
부족과 과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규제완화차원에서주택건설촉진법에의해 20호이상의공동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만으로국토이용계획변경이의제됨에따라이를남용하여난개
발을발생시키는사례도많다. 이조항이신설된후 1년동안(1999.1∼1999.12)에
걸쳐승인받은공동주택건설사업은경기도의경우만총 57건에이르며, 이가운
데 47건이 용인에서 이루어졌다.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도시계획과 연계되지 않
아계획적도시개발을저해하고, 주거기능위주이어서직주(職住)근접이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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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난개발로꼽을수 있다. 바람직한 택지개발사업은중장기적인 택지수요를
예측하고개발가능지를조사·분석하여도시기본계획과연차별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한이후에, 이를근거로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를지정하여단계적으로사업
을시행하여야한다. 이러한절차없이개발하는경우소규모개발이일어나자
족기능이취약하고다른지역과연결되는간선도로등광역교통시설, 공공시설,
주민편익시설등이제대로 공급되기 어렵다. 실제로 용인 서북부지역에서 1988
년 12월 이후 지정되었거나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구당
평균면적은규모가큰주택단지수준인 30만평을조금넘는다. 이러한규모의택
지개발사업이종합적인토지이용계획없이개별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하나의
도시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4) 개발이익의사유화와 이해당사자의 윤리의식부재
준농림지역의난개발은과도한개발이익의사유화와이를둘러싼이해당사자
의 윤리의식 부족에도 원인이있다. 난개발지역이모두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아니다. 그러나난개발이집중되는지역은대부분수도권과대도시주변처
럼 개발압력이 높아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지않는한, 이러한지역의개발이익은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수밖에 없다. 그리고개발행위로 인해 사업지구 주변에
서일어나는추가적인기반시설및공공시설의설치비용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
가부담하게된다. 소규모공동주택개발사업은이미설치된기반시설을비용지
불 없이이용하는이른바 무임승차(free rider)를통해 난개발을 일으키고 있다.
난개발은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이 느슨한데다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의 선심
성개발행정, 개발업자의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개발관행, 토지소유자의지
나친이익추구등 개발관련 이해당사자의 윤리의식 부재에서도기인한다. 주택
개발사업의승인권을갖고있는지방자치단체는준농림지역의개발을통해인구
와 세수입이 증대된다. 사업승인을 담보로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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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수있어재정적인도움도받을수있다. 토지소유자는비싼값에땅을팔
수 있기 때문에가급적 자기 땅이 개발되도록 해당 시·군에압력을 행사한다.
개발업자는사업을통해이익을실현할수있다. 수도권과대도시주변의준농림
지역개발사업은이와같이 이해관계가있는세 주체가모두이익을 향유할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난개발은이를막기위한국토이용관리제도가부실하고, 개발이익
을환수하는수단이미흡한상태에서이해당사자들은각자의이익을극대화하기
위해행동함으로써나타난현상이다. 따라서난개발방지를위해우선적으로고
려해야 할사항은 관련법제의정비일 것이다. 이해당사자의윤리문제는 국토를
계획적으로이용할수있는제도적틀과개발이익의환수장치가마련되는경우
저절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의 주요내용
국토의난개발방지종합대책으로지난 2001년 12월「국토기본법」과「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두법률의주요내용은국토계획체계
와 용도지역제(토지이용계획)의 개편,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와 개발행위허가
제, 기반시설연동제, 토지적성평가제의 도입, 위원회의 통합 및 기능 강화 등이
다. 이가운데에서 국토계획체계의개편이외의 사항은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다.
1) 국토계획체계 개편
난개발방지를위해새로제정한국토기본법과국토계획법은국토계획체계를
수직적으로 국토종합계획—시·도종합계획—도시(군)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전
국토에대해도시계획기법을적용할예정이다(<그림 3-3> 참조). 현행도시계획
42
법과국토이용관리법을통합하여모든시·군이행정구역전역에대해국토종합
계획과시·도종합계획틀안에서시는도시계획, 군은군계획을수립하며, 도시
를 광역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다.
<그림 3-3> 국토계획체계개편안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도종합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
계획 등
- 국가기간교통망
- 주택, 수자원
- 환경, 문화·관광
- 공업배치 등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나누어 수립된다.
둘이상의시·군에대해공간구조및기능을상호연계시키고광역시설을체계
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도시
(군)관리계획의지침으로서의계획이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타당성여부를전반
적으로검토하여정비하며, 관할행정구역에서수립하는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대한계획은이기본계획에부합되도록수립하여야한다. 관리계획은직접
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주는집행적 계획으로서토지용도의 부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이고 5년마다 재정비한다.
도시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입안·결정과정에서 국가계획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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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
시·도지사간의협의가안되는경우등에는건교부장관이입안·결정하거나직
권조정할수있도록권한을강화한다. 도시(군)계획은개발수요가많은수도권
의시·군, 광역시와인근시·군은법시행후 3년이내에수립하고, 기타시·
군은 5년 이내에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2) 용도지역·지구체계 개편
국토계획법은국토를관리하는현행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보전지역의 4개용도로개편하고, 이를다시 9개지역으로세분하도록규정
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현재와 같다. 그러나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관리되는 기존 고밀도 개발지역을
제외한 지역을관리지역으로지정하며, 이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즉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폐지하고, 해당지역의
토지적성과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인접정도등개발잠재력등을기
준으로 토지의 생산성과 보전성, 입지성을 고려하여 3 가지 용도지역으로 다시
분류하는 것이다.
보전관리지역은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등을위하여관
리가필요한지역을대상으로지정한다. 생산관리지역은농업·임업·어업생산
을 위하여관리가 필요한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이고단계적으로 토지이
용이필요한 지역을말한다. 이상의용도지역재편방안을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용도지역재편과함께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으로이원화된용도지구도통폐
합한다. 현재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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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를 전 국토에 확대 적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를도모할계획이다. 그리고국토이용관리법에의해비도시지역에서주로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와 도시계획
법상의개발촉진지구를개발진흥지구로통합한다. 개발진흥지구는제2종지구단
위계획을수립하여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에서인센티브를부여하여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표 3- 6> 용도지역개편안
현 행 개편안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도시지역
주거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준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한용도지역의중첩지정등으로인한토지의비효율적이용및불편을해소
하기위해개별법률에의한용도지역·지구·구역의신설·변경남발을방지할
예정이다.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을새로획정또는설치할 경우에
는도시(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건교부장관과협의또는승인을받도록하
며, 용도지역·지구·구역의변경을의제하는개발계획도도시(군)계획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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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의재편에따라용도지역별행위규제내용도새로규정한다. 우선용
도지역변화가없는기존의도시지역과보전지역은현행수준을유지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을 감안하여
용적률의상한을주거지역은 700%에서 500%, 녹지지역은 200%에서 100%로강
화한다. 관리지역은 <표 3-7>과 같이 건폐율을 20∼40%, 용적률은 80∼100%로
설정하며, 행위제한은 현행 제한행위열거방식(negative-list system)을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list system)으로전환하여녹지지역보다허용행위를강화한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한다. 개발밀도에대한규정이없어건축법에의해고밀도개발이허용되는
농림지역은건폐율과용적률의상한선을현행 60%와 400%이하에서각각 20%
와 80% 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을 현행 40% 이하에서 20% 이하로
강화한다.
<표 3-7> 용도지역별건폐율및용적률상한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70 500 취락·비도시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집단시설지구 건
폐율은 80% 이하
개발진흥지구, 농공단지 용적
률은 200% 이하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도
시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은 보전관리지역의 규정을 각
각 적용
상업지역 90 1500
공업지역 70 400
녹지지역 20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20 80
계획관리지역 40 100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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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근거가없어용도가지정되지않아일어나는난개발을막기위해용
도미지정또는미세분지역에대해서는행위제한이가장강한용도지역을적용
할예정이다. 따라서국토용도가지정되지않은지역은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
지역 미세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내 용도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은
보전녹지지역과 같이 운용된다. 다만 관리지역에대해서는용도가 세분되어 있
지않더라도도시(군)계획수립기간동안은계획관리지역에준하는별도의행위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3 )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연동제 , 개발허가제 도입
(1)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도입
국토이용체계개편에서는국토의계획적이용을도모하기위해제2종지구단
위계획제도를도입한다. 준농림지역에서일어나는소규모의산발적개발로인한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등의 난개발이 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 발생할
우려가있다. 선계획후개발원칙을전제로한국토이용체계개편으로인해비도
시지역에서발생할개발수요를현행지구단위계획과같은기법으로대응하는데
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현행도시계획법상의지구단위계획을제1종지구단위
계획으로변경하고, 비도시지역의주거·상업·유통·관광휴양등다양한개발
수요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한
다.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
지구를대상으로개발압력의진행정도와개발방향에따라체계적·계획적개발
이 가능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구역을 설정하여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개발행위를집단화시키는제도이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도로·학교·공원등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 가구(街區) 또는획지(劃地)의규
모와조성계획, 건축물의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높이의최고한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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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최저한도, 교통처리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 그리고계획의원활한수립을위
해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을완화하는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한편으로, 과
도한 고층 고밀 개발은 억제할 예정이다.
(2)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기반시설연동제는원인자및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개발이익의일부를환수
하여기반시설을 합리적으로공급할 목적으로 도입한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
반시설의 부하가 가중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이것이 난개발을
불러일으키고있기때문에원인자인개발사업자와기반시설을이용하는입주민
에게필요한 기반시설의일부를 부담시키는제도이다. 또한현실적으로 주택건
설촉진법등개별법에서정하고있는기반시설의설치를중·소규모로묶어계
획적, 합리적으로기반시설을부담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의마련이필요한것
도 사실이다.
이 제도는 신규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고,
기반시설설치가어려운기존시가지는기존기반시설의수용범위내에서개발
을 허가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녹지
지역과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개발행위가집중되어기반시설용량이부족
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에대해지방도시(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한
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이미개발된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기반시설의처
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에서 특히 도
로·상하수도의용량이부족한지역을대상으로지방도시(군)계획위원회의심의
를 거쳐 지정하며,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계획, 이에 소요되는 총비용, 각 기반
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부담분 및부담시기, 부족분의충당방안및 해당 지자체
의 지원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수립한다. 기반시설을 부
담하는개발행위는건축물의건축을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과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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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이다. 그리고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정하는기반시설과필요한용지는
도로, 공원의설치또는공원용지확보, 녹지의설치또는녹지의확보, 초·중·
고등학교용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등이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지정된것으로보아기반시설의원활한설치를도모할방
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기반시설선투자를통해투자를유치할필요가있는경
우에지방채발행을허용하며, 개발사업자가납부한기반시설부담비용으로필요
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충당한다.
(3)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현재도시지역에서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의개발행
위에대해허가를받도록하는개발행위허가제를전국으로확대하여도시(군)계
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허가토록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건축자
유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지구제에
맞으면기속(羈束)재량행위로서상위계획에부합되지않거나환경·경관측면에
서문제가있는개발도허용하고있다. 이때문에법령에위반되지않지만난개
발이 우려되는 사업도 허가하고 있다.8)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개발허가자체를기속재량행위에서자유재량행
위로전환하는개발행위허가제를전국에확대실시할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경작에따른토지형
질변경은 제외), 토석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자
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물건을 1월이상쌓아놓는행위등이포함된다. 다만재
해복구또는재난수습을위한응급조치, 건축법상신고대상인건축물의개축·
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제는계획(건축또는개발계획)의적정성, 기반시설의설치및용
8)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사업을 난개발이 우려된다는이유로 시장·군수가허가하지않을 경우, 행정소
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판 결과 시장·군수가 대부분 패소하고 있어 현행 제도로는 난개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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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확보 여부,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를결정할수있다. 소규모사업은개발허가기준에따라시
장·군수가직접판단하도록하며, 중규모이상의사업은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시장·군수, 도지사또는건교부장관이결정토록할예정이다. 아울
러 개발행위허가제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 등을
의제하고, 유사한심의를받았거나계획이수립된지역에서는위원회심의를면
제하며, 농어촌지역에서일어나는농·어업활동과 주민생활에필요한 시설 등
의 설치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면제할 예정이다.
4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도입
현행용도지역은토지가갖고있는이용잠재력에대해객관적, 과학적기준이
나평가없이토지이용실태, 주민요구사항등을고려하여지정하였다. 이로인해
보전이 필요한 곳은 개발하고, 개발할 곳은 보전하는 역전(逆轉)된 토지이용과
무분별한농지잠식등의난개발을초래하였다. 이때문에국토이용체계개편안
에따라준농림지역을 3개의관리지역으로세분하기위한객관적·합리적기준
을 마련하여 민원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필지별로인문사회적환경, 자연환경, 공간입지적환경및이들간의상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함으로써 합리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적성(適性)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도시관리
계획재정비를위한기초조사때적성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전산화하여전
국의모든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는기초자료로활용할예정이다. 토지적성평가
는현행준농림지역과용도지역을상향조정하는지역(녹지→주거), 도시관리계
획재정비대상지역등에대해시장·군수가실시한다. 평가방법은아래그림과
같이토지의자연적, 인문사회적, 공간입지적환경을평가하고계량화하여가장
적절한 토지이용 특성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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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토지적성평가의개략적틀
토지자원
자연적 환경 인문사회적환경 공간입지적 환경
지형, 경사, 토양, 지질,
식생, 임상, 생태계분포,
수계
교통, 인구, 토지이용, 지가,
토지이용계획, 문화재분포
인접 도시 및 공공시설
접근성,
공간적 연접성
자연성 평가 인문사회성평가 공간입지성 평가
토지적성평가
3.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의 정책과제
1) 국토이용체계 개편안과 지속가능성
국토의난개발은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주로현행국토관리제도의문제점
인비도시지역의계획적관리곤란, 복잡다기하고비체계적인용도지역제및공
간계획제도, 특별법위주의개발등이토지관리에대한국민적의식과복합되어
나타난결과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이 계획에의한토지이용, 즉선계
획후개발체계의확립이다.9) 전국토를대상으로대강의종합적인토지이용계
9)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도 국토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2%가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구축을 지적하였고, 현행 도시계획구역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
견은 11.5%를 차지하였다.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제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자는 방안이 53.7%로 가장 많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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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시설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자치단체는 해당 행정구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체계이다.
국토이용체계개편은관련부처가광범위하고국민경제및사유재산권에많은
영향을끼칠수있다. 때문에시행착오를최소화하고국민적합의를얻기위해서
는 중·장기적차원의 추진전략 마련이필요하다. 단순히 관련법제의통합만으
로는복잡다기한 국토이용체계를정비하는데 한계가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
려할수있는국토이용계획체계의일원화는기존의계획체계를바탕으로일원화
하는방안과이미검증된유럽국가들의계획체계를우리실정에맞게도입하는
방안을검토할수있다. 전자는중기적으로실현할수있는방안이고, 후자는장
기적으로지향해야할방향이다(건설교통부 2000, 207). 2001년에입법한국토계
획법은 중기적 방안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이법률대로시행된다면국토를계획적으로관리하고개발하는체계를구축할
수있어난개발은현저히줄어들것이다. 특히그동안난개발로지적되어온기
반시설의부족, 비계획적인도시주변지역의개발, 무분별한토지전용등으로인
한자연환경의훼손등을억제할수있는법적, 제도적근거를마련하였다는점
에서향후국토이용및관리의획기적인전환점이될것이다. 또한토지적성평가
제도의도입은토지이용및국토의합리적관리를위한기초를마련할수있다는
점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현실적으로용도지역제를근거로국토를이용할수밖에없다는한계와
그동안시행해온복잡다기한계획체계및지역·지구·구역의정비가환경적·
자연생태적측면과효율성측면의지속가능한국토이용의과제로남아있다. 이
법률에의한도시(군)계획이지금과같이물적계획중심이어서지속가능한개발
을위한종합계획으로서제기능을다하는데에도한계가있을것이다. 계획손
실에대한보상과개발이익의환수를위한제도도미흡한실정이다. 이는형평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8.7%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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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전제를바탕으로검토할수있는지속가능한국토이용관리정책의기본
방향은다음네가지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10) 첫째로도시용지와농업용지,
기타용지로배분된토지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를위하여 질서있는국토이용
관리체계가구축 되어야한다. 둘째로도시용지와농업용지등국민의삶을지속
가능하도록유지하는데필요한용지의 환경친화적이용및공급기반조성 이
다. 셋째로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체이익 우선의 토지이용
규범, 즉 토지이용의 공공성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의
형평성이확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토지의 과학적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으로정리할수있다. 이를제2장에서논의한국토의지속가능성준거와연
계한 것이 아래 <그림 3-5>이다.
2)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
국토를지속가능하게이용관리하기위해서는국토이용및관리체계를일관성
있게구축하여야한다. 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 그리고사업계획및시설계획위
주의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등으로다원화되어있는공간계획제도로는국토
의효율적, 합리적이용이어려워지속가능한국토관리에한계가있다. 도시지역
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된 국토이용제도를 일원화하고 복잡다기한 용도지역·
지구를정비할필요가있다. 개별법에의해수립하고있는각종계획을국토이용
체계 개편안에서제시한 계획체계로 정비하여 행정구역 단위의 도시(군)계획에
10)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운 국토기본법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토정책의
기본방향을 국토의 이용과 관리(제2장 제2절) 측면에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및 제한(제10조), 적성에 맞는 토지이용의 유도(제11조), 토지의 체계적인 개발(제12조), 토지
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조정(제13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건전한 발전(제2장 제1절)
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제8조)도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체계 구축의 정책과제로 제시한 4가지 과제 가운데에서 토지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는 국토기본법상의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방향과 일치한다.
즉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은 제10조 및 제12조,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및 공급기반
조성은 제8조 및 제11조,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의 형평성 확보는 제10조 및 제13조의 내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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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토지이용계획, 시설계획, 사업계획이집행력있게추진될수있도록국토이
용관리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도시(군)계획의성격을물적계획에
서 종합계획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5> 지속가능성준거와국토이용관리의정책과제
지속가능성준거 국토이용현안 정책과제및방향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 질서 있는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
환경적·자연
생태적지속성 환경성 고려 미흡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및
공급기반 조성
형 평 성 도시적 용지의 부족
효 율 성 비싼 토지가격과개발이익 환수 미흡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의
형평성 확보
토지의 과학적 관리
미흡과 비효율적 이용
토지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1) 용도지역의정비
국토계획법은용도지역의개편에서도시지역개념을사용하고있는기존법질
서보호및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간계획의차등적관리필요성때문에도시지
역과비도시지역을구분하고있다. 그러나비도시지역인준농림지역과준도시지
역에대해지정하는관리지역은도시지역의녹지지역과용도지역구분이유사하
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이원화되는 셈이다.
국토계획법의제정취지가지자체의행정구역을단위로토지이용체계를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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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이를 공간계획 및 사업계획과 체계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토지이용규제가비슷한지역을도시지역녹지지역과관리지역으로구분함으
로써녹지지역과관리지역이사실상연결되는광역시와통합시에서토지이용의
일원적관리를어렵게할것이다. 아울러도시지역내에있는보전용지(생산녹지
와 보전녹지)를여전히도시지역으로 관리하는것도토지이용의일원화와부합
되지않는다. 따라서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을통합하여토지적성평가에 따라 용
도지역을조정하고, 도시지역의개념을도시지역의주거, 상업, 공업지역과자연
녹지지역및 계획관리지역 등으로재정립할필요성이있다. 여기에서자연녹지
지역과계획관리지역은향후시가화를위한유보지역으로그성격을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용도지역제를기초로각부처가고유목적을달성하기위해지정한 220
여지역·지구·구역을국토이용체계개편안과연계시켜정비하여야할것이다.
국토계획법은새로획정또는설치되는지역·지구·구역에대해서건교부장관
과협의또는승인을거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기존의지역·지구가운데
에는국토계획법에의한도시(군)계획으로전환할수있는것이많다. 도시지역
이비도시지역보다용도지역의중첩지정이매우적은것은이때문이다. 아울러
지정 목적이 비슷하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지역·지구명이 다르거나
행위규제의내용이상이한것도정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개별법에서
정한 지역·지구·구역의 행위규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법제 분석이 시급하다.
(2) 공간계획간의 연계및 계획제도정비
개별법에의해국토이용에영향을주는공간계획은도시계획, 도시교통정비기
본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정주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택지개
발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오지개발계획등 30여가지에이르며, 일정지역에서
는이러한계획들이중복수립되고있다. 그리고계획내용이유사하지만계획의
목표연도, 개발전략, 계획의구속력및재원조달등이서로다르고계획간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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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종합성이미흡하여국토개발및 관리시책이비체계적, 비효율적으로추진
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0).
이처럼국토이용과관련된계획의내용중복과난립은계획기능의약화를초
래하여 계획에 의한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을 저해한다. 국토계획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에 의해 지자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계획의 지위를 관할구역에서 수
립되는다른법률에의한토지이용·개발및보전에관한계획의기본으로선언
하고,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환경·교통·재정·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부문별계획은국토계획체계의계획내용과부합되도록명시하고있다. 또
한 국토계획법은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개발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산업촉진지구)를계획적, 체계적으로개발하기위한수단으로제2
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국토계획체계개편안의취지에부합되도록국토이용및관리와관련된
계획과국토계획및도시(군)계획간의통합또는연계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
다. 즉, 다원화된각종공간계획과토지이용계획을하나의계획체계하에서관리
할수있도록기존의계획제도를시·군또는광역생활권을단위로체계화하여
수직적으로 국토종합계획—시·도종합계획(광역계획)—도시(군)계획으로 정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부문별계획과지역별계획가운데에는도시(군)계획틀로정비할
계획이많다. 택지개발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계획, 오지지구개발계획등대부분
의사업계획과도시교통정비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도로정비계획등의시설계획
은도시(군)계획과통합하거나계획간의위계관계및계획내용의조정이필요하
다. 또한광역차원의계획에서도시·도종합계획과개별법에의해수립하는광
역권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특정지역계획, 광역도시계획등도계획간의위계
및계획범위에대한조정이나통합이필요하다. 아울러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
개발예정구역역시도시(군)계획에서지정한개발예정지역을대상으로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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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개발방향에따라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택지개발촉
진법 등의 특별법에 규정된 토지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으로 정비하여
법체제를 계획과 개발로 구분함으로써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3) 물적계획에서 종합계획으로 전환
도시(군)계획은계획내용이아직구체화되어있지않다. 그러나국토계획법이
기본적으로현행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바탕으로하고있기때문에계
획 내용이 물적 계획(physical planning)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시
(군)계획이행정구역을단위로지속가능한개발을추진하기위한기반이되기위
해서는사회·경제·문화등해당지역주민생활에서발생하는모든현안을종합
적으로검토하여발전전략을제시하고, 이를실천할수있는계획으로계획의성
격을재정립하여야한다. 따라서시·군단위로수립하는도시(군)계획의계획내
용은 토지이용과 시설·사업에 국한된 물적 계획을 벗어나 종합계획
(comprehensive planning)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선계획 후개발 체제에 의해 지자체 중심으로 국토를 관리하는 유럽국가들의
경우, 계획내용은지역경제및지역사회발전정책, 고용정책, 사회적약자보호정
책, 생태및자연환경보전정책, 에너지및폐기물정책, 계층간·인종간평등정
책, 개발통제정책등지역이안고있는문제를기본계획에서망라하여다루고있
다. 물적계획은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토지이용계획, 시설계획, 사업
계획이다. 최근영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의사결정이지속가능한발전에미치
는영향을평가함에있어지역사회복지지표를쓰도록지침을마련하고있다. 지
속가능한 국토와 도시는 경제·사회계획과 물리·환경계획을 통합함으로서만
달성될수있다. 이것은환경그자체만을위해서가아니라경제적으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김귀곤, 새국토연구협의회 2000a,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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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및 공급기반 조성
국토의환경친화적이용을위해서는토지적성평가를통해보전용지와개발가
능용지로구분하여, 보전용지를 우선 관리하면서개발이 필요한용지를 친환경
적으로계획하여단계적으로개발하여야한다. 특히환경성을고려한도시적용
지의 안정적 공급과 농지보전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필요한 용지의 소요(need)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1) 용지소요 전망 및도시용지의안정적확보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토지이용의주체인 인구수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는경우에는여건이 달
라지겠지만, 우리나라의인구는 2028년에 5,278만명을최고로점차줄어드는선
진국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인구의 안정은 도시용지와 농업용지 등 앞으로 꼭
이용해야할국토면적을예측할수있어개발과보전의조화라는지속가능한국
토이용관리의 대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된다.
제4차 국토계획은 계획기간의 토지소요를 계획적 국토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용지를사전에확보하는 "필요용지개념"과도시용지와농업용지소요를포괄하
는 "생산용지개념"의두가지개념을기초로추계하고있다. 농지를식량생산과
자연생태계보전에필요한용지의하나라는인식에기초한것이다. 제4차국토계
획은도시용지소요를 2020년까지 3,848㎢, 2028년까지는 5,024㎢로추정하였고,
농지는쌀자급도를 90%수준으로유지할경우약 17,000㎢가필요한것으로계
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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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생산용지소요면적
(단위 : ㎢)
구 분 2000∼2020 2000∼2028
도 시 용 지 3,848 5,024
주 거 용 지 1,378 1,832
상 업 용 지 276 367
공 업 용 지 178 193
공 공 용 지 2,016 2,632
농 업 용 지 17,000 17,000
자료 : 국토연구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부문별보고서(제2권), 1999, 227쪽.
2020년까지필요한 3,848㎢의도시용지를공급하기위해서는개발가능지의분
석이 필요하다. 제4차 계획은 전국의 개발가능지를 시나리오별로 19,120㎢∼
19,670㎢로제시하고있다. 그러나도시용지는입지가관건이므로도시용지의안
정적공급은 지역별로 필요한용지를 추계하고 개발가능지를 분석하여야한다.
도시개발에필요한토지의공급은농지전용보다는가급적산지및구릉지개발
과기존도시지역의토지이용도를높이는방법이바람직하다. 농지를제외한나
대지나구릉지등으로구성된개발가능지는전국적으로 11,893㎢이다. 이를골고
루 이용한다면 농지를 많이 전용하지 않고서도 도시용지 소요면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도시용지의 입지성을 고려하면, 도시용지의 상당부분은 도시 안팎의
농지를전용하여공급할수밖에없고, 이는농지보전과상충되므로지역의성격
을고려하여공급전략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즉지역성분석을기초로지역별
로농지를차등화하여도시용지로전용하여야한다. 도시성이강한지역과비교
적강한지역의농지중농업진흥지역내농지는보전하고농업진흥지역밖농지
만을전용할경우 2,915㎢의도시용지를공급할수있다. 이는 2028년까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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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시용지의 75.8%를충당할수있다. 한편, 도시성이강한지역의경우농업진
흥지역내논이라하더라도도시화압력이높기때문에도시성이강한지역의농
지를모두도시용지로전용할때 2,322.4㎢의농지를도시용지로추가공급할수
있다. 그러나 도시성이 강한 지역이라도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단순한 농지보
전뿐만이아니라도시의쾌적성확보를위해서도보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
라서지역별개발가능용량을기준으로개발밀도를설정하여토지의전용을관리
하여야 할 것이다.
(2) 환경친화적토지이용체제확립
토지이용이환경친화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계획단계부터개발및그이
후의관리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친환경적인이념이반영되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기본방향의설정이필요하다. 첫째, 토지의이용실태
와물리적, 사회적, 인문적속성을조사하여가장적합한용도로이용·보전하기
위한토지이용실태및적성조사가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자료를지리정보체
계와연계하여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야한다. 둘째, 국토를보전용지와개발
용지로 구분하여 보전용지를 우선 관리하면서 개발이 필요한 용지는 환경성을
고려하여계획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국토이용계획과환경관리계획이연계되
어야 한다. 셋째, 도시 주변의 산지와 구릉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은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환경친화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이용체계개편안이시행되면, 각지자체는관할행정구역전체를대상으
로 토지적성평가(land suitability analysis)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도시(군)계
획을수립한다. 토지적성조사는토지의속성에관한자료를파악할수있어이를
근거로지역여건을고려한합리적인토지이용계획의수립이가능하다. 지역특
성과개발가능한토지용량에기초하여개발압력에따라서도시용지의추가공급
과개발밀도를조정하고, 개발압력이낮은지역의농지또는산지는원칙적으로
보전하며, 경작이 불리한지역은 농업투자를지원하는등의토지이용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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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개발전략이란『의제 21』또는 1992년지구정상회담에서채택된
다른문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속가능개발의원칙을적용하여개발과환경
보전을통합하는모든전략을의미한다. 그리고이를시행하기위해서는공간적
위계, 즉 국가, 지역 또는 도시, 단지·마을·건축물별로 지속성 계획
(sustainability plan)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김귀곤, 새국토연구협의회 2000a,
20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토이용체계 개편으로 도입하는 도시(군)계획이
지속가능한 계획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개발계획과 환경관리계획이 서
로연관성을가지고수립, 집행되어야한다. 각종개발계획에의해발생되는자
연환경의오염및훼손 등을예방또는 저감하기위한환경관리계획의유형및
효과를 분석하고 현행 계획체제의문제점을파악하여, 각 개발계획의단계별로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연계또는통합방안을 모색하여야할 것이다. 국토종합
계획—도종합계획—도시(군)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구성된공간계획에상응하
는 환경관리계획을체계화하여 상호 유기적으로계획이 수립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공공및민간개발계획의환경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생태적계획
기법을개발하여제도화할필요가있다. 산업단지의경우경제적효율성과생태
적 보전을도모할 수있는환경보전적·생태지향적 산업단지 계획이필요하다.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자연환경이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다양한 공법 및
계획기법의 개발이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보전축과 녹지축및 환경관
리권중심의공간구조설정하고, 기존지형을최대한활용하고에너지및폐기물
의 순환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의 형평성 확보
국토의지속가능한이용및관리를위해서는공동체이익우선의토지이용규
범을형성하고, 토지이용의공공성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토지의공익적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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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가장큰 걸림돌은 개발이익과개발손실간의불공평성이다. 개발이익
이사유화되고계획또는개발에의한손실이제대로보상되지않는한토지이용
의공공성확보가어렵고, 이는결과적으로지속가능한국토이용을어렵게할것
이다. 토지이용이 공익보다는사익위주로 치우치는 근본적인 이유가토지이용
을둘러싼우발이익의분배에서비롯되고있기때문이다. 대표적인사례가바로
난개발이다. 제4차국토계획은개발이익과개발손실의형평성을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토지소유권개념에서개발권을분리하여국공유화하거나시장에서거
래되도록 하고, 국공유지의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계획후개발체제는현행도시계획구역에서보는바와같이한편으로계획
규제(planning control)로 인한 손실을, 다른 한편으로는 우발이익(windfall
gains)을발생시킨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토지소유권에관계없이바람직
한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유럽의많은지방자치단체와영연방국가들은토지이
용권의국공유화또는토지비축제(land banking)를시행하고있다(박헌주 1998).
국토를계획적으로관리하고, 계획으로인한토지소유자간의불공평성을해소하
기위한최선의방안은개발이가능한모든용지를국공유화하거나미리매입하
여비축하는방안이다. 그러나전자는사소유권자체를부정하는방안으로서현
실성이 없다. 토지비축제는 막대한재정이 필요하므로개발대상지를모두매입
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은과제이다. 이러한상황에서계획으로인한개
발이익의 재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들간의 갈등을 해소하
고, 계획을원활히수립하기위한대안인개발권분리에대해깊이있게논의해
야 할 것이다.
(1) 개발권 분리및 양도방안검토
개발권(development right)은토지의이용상태를변경할수있는권리이며, 토
지의용도지정및변경과물리적인개발행위를포함한다. 계획에의해용도가지
정·변경되거나, 개발행위가있게되면지가상승(개발이익) 또는지가하락(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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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발생한다. 땅값의 증가는토지소유자의투자, 도시계획적결정 및기타
사회경제적요인에의해이루어진다. 이중토지소유자의노력에의한증가이외
의 요인으로 발생한증가를 개발이익이라 한다. 현실적으로개발이익의 발생요
인 가운데에서 개발권의행사에 의한 증가가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예컨
대, 녹지지역을주거지역으로용도를 변경하거나농지를 택지로형질을 변경하
는 등의 개발권 행사가 있을 때 지가가 상승한다.
우리사회는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등토지이용에관한주
요계획을둘러싸고토지소유자와국가간에많은갈등을겪고있다. 토지소유자
는구역해제또는보상을요구하고있으나, 국가는재정부담때문에이를전면
적으로수용하기가매우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문제는그동안의토지이용이
공익의관점에서사적이익추구를지나치게억제해온데도원인이있지만, 규제
에필요한절차적인적법성및손실보상의미흡과토지소유권의절대적인정에
도 원인이 있다.
21세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원화·분권화되고, 성숙된 시민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이는시민과국가간의관계및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의관계재정립을
의미하며, 계획에의한토지소유권제한및국토공간관리를어렵게하는요인이
될것이다. 따라서지난 50여년동안누적되어온절대적토지소유권개념의재
검토와함께토지에대한공공성을강화하는것이시대적흐름에부응하는것이
라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경우,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과제라 할 수있는 부동산투기, 용도지역재조정, 선계획체제구축, 개발손실에
대한보상등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으며, 보다선진화된계획환경의조성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크게 기여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문제와토지문제를일찍경험한서구사회에서는토지및도시계획문제의
해결을위해오래전부터토지소유권에서개발권을분리하여이를관리하는노
력을추진하여왔다. 개발권의분리를주장하거나입법화한나라는모두개발이
익의환수와손실보상차원에서개발권을분리하여관리하고있다. 개발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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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부담금을부과하여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개발억제지역의토지에 대해서
는국가가개발권을매입하여개발손실을보상할수도있다. 토지소유권에서개
발권을 분리하여 이를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와손실보상문제를용이하게처리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이는토지소
유권의 제약을 의미한다.
개발권의분리에관한외국의예를보면, 크게영국의개발권국유화, 미국의
개발권분리및시장유동성부여, 프랑스의건축권분리및공유화의세가지유
형이있다. 영국은 1947년 도시및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47)에서토지소유권에서개발권을분리하여토지소유자에게는현재의토지이
용권만 부여하고 장래의개발권을국가에 귀속시켰다. 프랑스는 1975년토지정
책개혁법에서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건축권을 분리하는 법정밀도상한제(PLD)를
도입하였다. 미국은 1968년 뉴욕시를 시작으로 개발권양도제(TDR)를 시행하고
있다. 이상의방식가운데에서적극적으로쓰이는것은개발권양도제이다. 용도
지역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실정에서 계획으로 인한 지주들간의 불공평성
문제를해소하면서합리적으로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개발권분리제도를관
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헌법과 토지공법은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인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이
고균형있는이용·개발과보전을위하여필요한제한과의무를부과할수있다
라고정하고있는만큼, 공법이론상토지소유권으로부터개발권의분리가불가
능한것은아니다. 따라서우리현실에적합한개발권분리제도의검토가필요하
다. 국토계획법상의제2종지구단위계획, 개발허가제등과연계하여개발권의분
리·유통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검토할 필요가있다. 개발권 분리방안을모색
하기위한시뮬레이션은개발권양도제를도입한다하더라도사업규모가적고시
행이비교적용이하며, 성공가능성이큰사례부터우선적으로시행하는것이바
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헌주·서순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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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 토지보유확대
공적토지비축은도시용지의효율적인개발·공급과바람직한도시개발을유
도하고, 공공용지의조기확보로공공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할수있다. 또
한 토지비축은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환수하여부의형평분배를 도모하고, 장
기임대로토지소유와이용을분리하여토지를건전한생산수단으로이용토록유
도하며, 서민주거 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그러나이러한장점이있는토지의공적비축제도는비축에필요한재원조달이
관건이다. 현재까지는 토지비축과 재원조달의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어려웠다. 향후부동산시장과금융·자본시장의통합은궁극적으로부동
산의 증권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부동산-자본시장의 일반균형은 부동산
관련증권과 기존 금융자산의 수익률 및 위험성(mean-variance)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재정적지원을포함한토지비축실천계획과함께부동산의증권
화를통하여개발및공적토지비축에필요한재원을조성하기위한세부적실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토지비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측면과 비축토지의
이용, 비축규모, 취득관리등이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
서는재원조달이장기적관점에서수지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설정되어야하
고, 비축한 토지의 이용이 도시계획 및 각종 토지이용계획등과 연계되어야 하
며, 비축규모가시장조절이가능할수있는정도의규모가되어야한다. 또한국
토이용관리법상의 선매협의권을 형성권적 선매권으로 전환하여 선매제도를 강
화하여야한다. 토지선매제도는 도시계획사업 인가 후용지를 원활히취득하기
위한 사업선매와 사업인가 이전에 토지비축을 확대하는 계획선매로 구분된다.
계획선매는토지소유자의양도의사를전제로하기때문에사권을침해하지않고
수용제도보다간편하게토지를취득할수있으므로토지이용계획과연계한계획
적인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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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토지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의 과학적 관리와 정보화가
반드시필요하며, 이는토지관련정보의체계적구축및효율적활용에의해이
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토지정보의 수집 및 관리측면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정보교환체계를 확충하며, 정보의 수집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
시되어야한다. 아울러토지정보의활용측면에서토지정보를각종정책및계획
수립의 다차원적인 행정수행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토지정보의수집·관리체계 개선
여러행정기관에서분산되어수집·관리하는각종부동산관련정보를통합관
리함으로써국토관련정보의정확성및일관성을제고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
는현재부처별로각각다른목적으로관리되고있는각종부동산관련정보를유
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부동산공부 상호간의 정보교환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전산화되어 있
는국토관련정보간의상호교환체제를강화하여부분적인정보를종합적인정보
로발전시켜야국토정보의종합적관리가기능하고, 이를근거로지속가능한국
토관리의기초자료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특히지적자료와등기자료를온라
인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자료의 변경내용이동시에 수정되도록
함으로써정보의정확성을제고하여야한다. 등기자료와과세전산자료를연결하
여등기신청시제시한거래가격을기초로조세와부담금등을부과함으로써등
기부와 과세대장의내용을 일치시키고, 등기자료의 정확성및 조세제도의실효
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로부동산정보의공동관리체제를구축하여정보간의유기적연계를도모
함으로써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보의정확성과활용도를제고하여야 할것이
다. 토지정보의공동관리체계가구축될경우, 토지정보상호간의입체적인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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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통해토지관련정보의부가가치를높이고자료의활용도를높일수있다. 이미
구축된 토지종합전산망에 국세전산자료(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지방세전산자
료(종합토지세), 등기부전산자료를연결하여확대구축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
건축물관리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건축물전산망이 구축되면 토지종합정보망과
연결하여부동산종합정보망으로확대구축하여야국토의과학적관리를위한기
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부동산관련정보망과공간정보를담고있는지리정보망자료를연결하
여현재의 2차원적토지정보체계에서벗어나지하공간에대한이용현황(상하수
도·전화·도시가스·지하도로 등)이나 지상상태(건축구조물 등)가 파악될 수
있는 3차원적인토지정보체계로확대·발전시켜야할것이다. 특히여기에앞으
로시행할토지적성평가자료를연계시키는경우, 국토자원의종합적분석도가
능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수집·관리기능을통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여야
한다. 지적업무, 등기업무, 공시지가조사업무, 지리정보관련업무등을단일기관
으로 통합하면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호주는 1991년 구성된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위원회
(ANZLIC)를중심으로정부부처간공간정보의생성·관리·저장·전송등을위
한정책·표준·절차를개발하여국가토지자원의효과적관리와국민복지향상
에 활용하고 있다.
(2) 토지정보의활용강화
토지정보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관련정보 전산화를 조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등기전산화는 물론이고, 현재
추진되고있는지적도면전산화, 지형도전산화, 지하매설물전산화, 건축물관리
행정전산화등도조속히추진되어토지만이아니라건축물관련속성정보와도
면정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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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토지정보를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여야한다. 현행토지종합정보망
은 지적자료와개별공시지가자료, 주민등록자료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
초로각종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생산할수있다. 따라서이를각종토지소유관
련제도, 토지이용규제나조세의시행효과분석및제도개선의기초자료로활용
할수있으며, 국토계획및지역계획, 산업입지계획등각종계획수립에도활용
할 수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토지종합정보망을 국세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기부자료와 연계시키고, 나아
가서는건축물관련정보및지리정보시스템과연계시키면자료의활용도를더욱
제고시킬수있다. 또한민간의부동산거래정보망과개별공시지가전산망을연결
하여, 토지특성및공시지가자료를민간에게제공하는대신민간의거래가격정
보를 활용하는 정보교환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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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방안
최 영 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토이용체계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성장주도가계획논리를주도하던때 10개용도로구분된국토이용체계
는상당한걸림돌로작용하였다. 행정규제완화에대한욕구가끊임없이제기되
었다. 1993년용도지역을단순화하는내용을골자로국토이용체계가변경되었다.
행위제한방식을허용행위열거방식에서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전환하여개발행
위허용을보다용이하게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토지이용의 규제완화로
서준농림지역이도입된것이다. 필요에따라농지와임지의상당부분을개발가
능지로전환할수있도록한것이다. 물론준농림지역의지정목적은개발과보
전을동시에감안한것이었지만, 언제라도개발이가능한용도로전환한것이라
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994년 35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도시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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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토지가격, 개발에따른이익의환수조치미흡, 지자체의개발지향적행정
그리고준농림지역의상시개발가능지라는점들이얽혀잘못된개발을부추기
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이와같은개발지향적국토이용체계에대한문제점이쌓이면서국토이용체계
의새로운전환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이에정부에서는현행국토이
용체계에대한근본적인대책을강구하고복잡다기한국토이용체계를변경할예
정이다. 특히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국토난개발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하
여 현행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을새로제정하였다. 이법
률은전국토에도시계획과같은계획기법을도입하여모든행정단위에계획없
이개발없다는원칙을내세우고있다. 새로운법률안이시행되면전국토에도
시계획적기법을적용함으로써그동안사회문제화되었던국토의난개발을예
방하여 환경친화적국토이용이 정착되기를기대하고있다. 또한 2001년에 새로
제정한국토기본법은국토계획의기본이념으로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하
여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국토의난개발을방지하고환경을고려하는국토이용및개발을
위한다양한수단과내용을포함하고있다. 선계획후개발원칙, 개발허가제, 기
반시설연동제등여러가지계획적인개발과환경을고려하는수단을제시하고
있다. 그러나개발에따른환경훼손및생태계파괴현상을근본적으로줄이기
위해서는 개발계획1)수립시 고려하기 위한 환경보전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새로운국토이용계획관련법규가기존법제도보다환경을배려하
1) 여기에서 개발계획이라 함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계획과 같이 환경보전보다는 자연환경
을 활용한 토지이용 또는 시설배치 등 물리적 계획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는 각종 계획을 의미한다.
환경보전계획과대응되는용어로서 개발계획을사용하며이와 함깨 공간개발계획, 국토이용계획, 국
토개발계획 등 유사한 용어를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혼용하였다. 또한 개발계획에는 기타 건설관련
제도, 예를 들면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의 단위개발사업계
획을 포함한다. 환경보전계획이라는 용어도 개발계획,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과 대응하는 용어로 사
용하는 것으로 법적인 명칭은 아니다. 여기에는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전국환경보전계획 그리고 독
일의 경관관리계획(Landschaftsplanung) 등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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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을많이담고는 있지만,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실질적인제도적장치가없다면그러한내용들은지금까지경험했던것처
럼개발에의한환경훼손을크게제어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때문이다. 그것은
국토이용계획관련제도는그자체가개발을위해제정된법이기때문에 환경보
전에는 아무래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러한맥락에서이연구는새로운국토이용계획체계에서개발에따른환경훼
손 및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려면 국토이용계획체계가 환경보전계획체계
와상호연관성을가지고추진되어야한다는관점2)에서시도되었다. 이글은두
계획체제상호연관성을지녀야하는필요성을강조하고통합을위한문제를제
기하는데의미를두고자한다. 따라서여기에서는두계획체제의구체적인통합
방안보다 통합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 도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목적은국토의 지속적인이용과개발을 위하여국토종합계획, 도종합
계획, 그리고도시(군)계획등이환경보전계획과통합하기위한기본방향을제시
하는것이다.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과관련된 기
존제도및계획체계상의문제점을분석하여지금까지각종개발계획에서왜환
경보전에대한고려가미흡했는가를정리하였다. 기존제도및계획수립상의문
제점을살펴본것은곧개발계획과환경보전계획이통합되어야하는당위성을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이었다. 한편새로제정된 국토계획법과 국토기본법의 내
용을 검토하여 두 계획의 통합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2) 새로운 국토이용계획 관련제도가 제정되기도 전에 환경보전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시기
적으로 적절치 못한 면은 있겠으나 향후 제도를 시행할 때 환경보전을 보다 염두에 두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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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의내용은크게네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기존제도에서의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수립과정및내용상문제점을정리하여두계획의통합이개발
에의한환경문제를해결하는바람직한방안이라는점을부각하고자하였다. 여
기에서는현행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상국토이용및개발에대
한 계획내용과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서의
개발및 보전을위한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환경관련제도에서는개발계획에서
환경을배려하도록하는제도적장치와내용의한계등을분석하였다. 이러한기
존제도상의내용평가와한계를정리함으로써개발계획과환경보전계획을연계
하기위하여해결되어야할과제도출하였다. 이것은국토의개발및이용그리
고 환경보전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해준다.
두번째는개발계획과환경보전계획을통합적으로운영하고있는해외사례를
검토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이글에서는현재국토이용및개발계획과환경
보전계획을통합하여모범적인생태적국토및도시계획을수립하고있는독일
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주로 독일연방 및 주정부의 자연보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실정과 견주어 살펴보았다.
세번째는지금까지검토한내용을중심으로국토이용계획의각단계별로환
경보전계획을어떻게통합할수있는가에대한방안을제시하였다. 이때환경보
전계획에서는개발계획에서환경을고려하도록하려면어떠한사항을포함하여
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네번째는지속가능한국토이용계획을수립하고환경친화적토지이용을위하
여새로제정된국토기본법과국토계획법에서환경에대하여어떠한고려를하
고있으며, 또한환경보전계획과통합하기위해필요한과제가무엇인가등에대
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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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새로운국토이용계획이환경보전계획과통합하기위한여러가지과제가운데
주로제도상어떠한사항이필요한가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진행하였다. 개발
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상호 연관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제도적 관점 이외에도
각계획에서또한각계획단계에서다루어야할내용들이서로연계될수있도록
면밀하게검토되어야한다. 특히두계획체계를담당하는부서가달라서관련부
처간계획수립과내용에대한조정과협의는두계획을통합운영하는데중요한
부분을차지한다. 또한개발계획의각단계에대응한즉개발계획에서실질적으
로환경보전을고려하도록하려면환경보전계획의각단계별계획에포함하여야
할 내용들이 개발내용에맞추어 정리되어야한다. 그러나 새로운국토이용계획
체계가아직시작되지않아서계획단계에서요구되는 환경에대한고려를어느
정도 포용할 것이며, 그것이 토지이용또는 시설설치 등에관한 계획과 어떠한
연관을가질것인가에대한경험이없다. 따라서이연구에서제시한새로운국
토이용계획관련제도상의문제점은다소객관성이부족할수도있을것이다. 다
만여기에서는추후제도를실천할때, 그러한부족한부분을고려하여보완하라
는 의미에서 제기하였다.
또한, 환경보전계획은 현재 전국단위의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개발계획처럼
국토—도—시·군단위의계획은없는실정이다. 이러한여러가지정황으로개
발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각단계별구체적인통합방안을환경보전계획의실체
가없는상태에서제시하는것은대단히어려운작업이라하겠다. 국토이용계획
과통합하여야할환경보전계획의내용이없으므로통합에대한공감대를형성
하는데 다소 미흡할 수도 있겠다.
국토이용계획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환경보전계획에 포
함되어야할분야는자연환경훼손, 오염, 폐기물, 에너지, 수자원, 소음등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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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연구에서는자연환경훼손을줄이고예방하기위한환경보전계획에초
점을맞추었다. 개발에따른환경문제는서로직·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어어
느한요소만을별도로분리하는것은근본적인문제에접근하고해결점을모색
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나새로운 국토이용계획체계를구축하기위해제정된 두
개의법제도는국토이용및개발시환경을고려하여국토의난개발을줄이는데
본래의취지가있었던만큼자연환경의파괴, 개발대상과주변경관의부조화, 부
적절한 곳의개발로인한생태계단절및시설공급비용가중등의문제는가장
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자연환경의훼손문제는다른환경문제와도연관되어
있어이문제에대한대응책마련은곧 다른환경문제를해결하는데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1> 연구의흐름도
개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
필요성
기존 개발 및 환경관련 제도와
계획 체계상 한계
개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련 해외사례 검토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
기본방향
새로운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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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기존관련문헌과법제도내용을검토하였다. 도시계획및국토종합계획등수
립과정에서의 한계와 해결과제 등은 연구자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4 ) 통합계획의 정의
통합계획(integrated planning 또는 holistic planning)의개념과내용은다양한
범주(spectrum)를 지닌다. 계획과정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통합계획을 추
진하고자하는계획가또는정책결정자의환경에대한인식, 그리고통합계획에
서 다루려는 연구내용이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환경보전계획과 개발계획에 대한 통합계획이라면 내용적 측면과 계획수립과
정측면에서통합계획의정의를내릴수있다. 물론계획내용과계획수립과정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라서 분명하게 분리하여 개념짓기는 어렵지만 통합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 연구에서의 초점을맞추기 위해 다음과같이 정리하였다.
내용적측면의통합계획은환경보전계획과개발계획수립에있어서관련분야
의전문가가함께참여하는것과계획대상지로한정하여대상지를분석하고평
가하는기존계획방법을넘어서계획대상지에영향을주는주변지역을포함하
는 계획공간상의 내용으로 요약할수 있다. 여기에는 환경보전계획과개발계획
의 계획수립단계와 내용구성 등이 통합계획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짜여져야 할
것이다.
계획수립과정관점의통합계획은환경보전계획과개발계획체계의통합을의
미한다. 별개의계획체계를갖고상호관련성이적은상태에서추진되는두계획
분야를 하나의틀로재편하는것이다. 여기에는 개발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 성
격을재정립하고 행정 및제도적으로 통합을포함한다. 개발계획에서환경보전
분야, 환경보전계획에서개발에따른환경훼손및오염을다루는분야를상호연
관시키기위해서단순히두계획을하나의계획체제로구성하는것이외에도두
제 4장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방안 75
계획분야의 내용도 함께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연구는환경보전계획과개발계획의계획과정상의통합을위주로진행되며,
계획수립의통합을위해재편되어야할각계획내용의일부도언급하는것으로
한다.
2. 기존 국토개발 및 환경보전 관련 제도와 계획체계3)
1) 국토개발 관련 제도 및 계획체계상 한계4 )
(1) 국토개발 관련 제도 및계획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이용 및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다. 이 가운데 국토
건설종합계획법은 최상위의 법이며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
의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제도에의하여수립되는국토이용및개발관련계
획체계는 <그림 4-2>와 같다.
(2) 국토개발계획의 환경보전관련내용
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 및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과 계획절차 등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추진되지만, 실질적으로 국토이용과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과용도구분
에대한것은국토이용관리법에근거하고있다. 국토이용관리법은전국토에대
하여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기본적인 개발 정도 및 환경 훼손 등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역할을하고있다. 국토이용관리법은용도를구분하고용도마다이용,
3) 국토이용 등 개발관련 제도에서는 환경을, 환경관련 제도에서는 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현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이 중요함을 제기하기 위하여 기존제도를 분석하였음
4) 기존 제도 및 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개발 계획 수립시
환경보전의 고려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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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및보전의수준을정함으로서토지의개발, 이용에따른환경오염, 훼손등
에대한관리를하고있는셈이지만구체적으로환경보전를위한사항은언급하
고있지않다. 용도지역구분에의하여주로개발대상지의용적률등이결정되지
만, 이것으로환경훼손과생태계파괴현상을예방하거나줄이는데에는한계가
있다. 용도지역지정도현재토지피복이나지형적조건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
어자연환경에대한영향을흡수할수있는여건을갖추지못하거나자연환경의
보전적가치가높은곳을대상으로개발계획이수립되는경우가발생한다. 이것
은현재의용도지역지정이환경성을충분히고려하지않고결정되기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종 행위를 규제하여
수도권 기능 집중을억제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국토이용계획 및 기타
법령에의한토지이용계획또는개발계획을우선하는법적지위를지니고있다.
이제도를통하여수도권의인구과밀과지방과의격차문제를해소하고자하였
으나 오히려 수도권내에서 개발가능한 곳과 개발이 억제되는 지역간 상대적인
격차를 생기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발이 가능한 곳은 절차, 내용상
보다개발을용이하도록함으로써무분별한개발을가져오는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 한편보전을요하는곳(자연보전권역)에서는대규모개발은억제되었지만
법제도의 틈새를 활용한 소규모 개발이 곳곳에서 행해짐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환경훼손과 오염이 곳곳에 분산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③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은도시의개발, 정비, 관리, 보전등을위한도시계획수립의근거
가된다. 이제도에의해도시지역을 4개용도지역으로구분하고해당지역의행
위제한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 및 각종 시설설치에 따른 환경훼손과 오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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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있다. 전국토에서계획을사전에수립하여개발정도, 내용을결정하는
공간은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구역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 국토이용계획체계
국토건설종합
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및지
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건축법
국토종합계획
도종합발전계획
시·군건설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개발촉진지
구개발계획
국토이용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계획
오지개발계획
도서개발계획
사업지구별 개발계획
개별법에 의한 단지계획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관련법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택촉법
주촉법
산입법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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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지금까지도시계획구역에서주거, 상업, 공업, 녹지등의용도구분은
개발편의와공급위주의관점에서이루어져왔기때문에대상지의자연환경및
생태계 연결 등에 대한 고려는 매우미흡하였다. 따라서 용도지역 구분에 의한
계획적개발및이용이환경과조화를이루는데도시계획법은한계를보이고있
다고할수있다. 더욱이대상지특성에적합하지않은용도가지정되어개발보
다는보전해야할대상지를개발하는경우자연환경이받는충격은더크기때문
에도시계획을수립할때용도지역선정부터환경을고려하도록하는것이중요
하지만, 현재의 도시계획법은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아무리 계획에
의한개발이이루어진다하여도, 개발할때환경보전을어떻게고려하여야하는
가에대한대응책을전혀마련하지못한상태에서의도시계획은개발에따른환
경에의 충격을 줄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편도시계획법은 2000년에개정되었으며, 이때도시개발법과개발제한구역
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최근 도시계획법의 개정에서는
친환경적도시계획수립을기본이념으로하기위해도시의지속가능한발전이라
는내용이보강되었고용도지역지구제를세분화하여지역특성에맞는토지이용
계획수립이가능하게하였다. 또한환경성검토에대한제도적근거를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환경을 배려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5)
환경측면에서새로운내용과제도적틀을다듬었다고평가받는개정된도시
계획법에서환경과관련된사항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도시
계획의기본이념(2조)에는 도시가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하게발전하도
록노력한다 라는내용을포함한다. 도시기본계획의내용(7조) 가운데도시의토
지이용, 개발및환경보전에관한사항이있으며, 도시계획의입안(19조)시계획
설명서로서환경성검토결과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즉도시계획수립이념의
친환경적 개념 도입, 토지이용시 환경보전 고려, 입안과정에서의 환경저감방안
5) 그 외에 광역적차원에서도시개발을 수용하기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강화하고있는 등도시계획의
위계를 광역단위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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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등환경을중시하는일련의수단을마련하였다는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
를받고있다. 그외에도시발전종합대책수립, 광역도시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등을신설하여계획체계의일관성을확립하였고, 환경성검토를할수있는제도
적장치를마련하였다. 이가운데주목할것은지금까지환경성검토가환경정책
기본법령및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제299호,
1994. 6. 24)을근거로하여개별개발사업단위에서실시하여왔으나, 새로운환
경성검토는 도시계획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에의영향을저감또는예방하도록하고있다는점에서상당한차이가있고
또한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같이도시계획내용에서환경관련부분이보강된면은있으나실제로개
발계획수립시 환경 이 어느 만큼 고려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려하는 지적이
많다. 그것은기본이념을구체화하는내용이포함되지않았으며, 장기적인안목
에서환경성을고려하고자하는 기본 틀은 마련되었지만, 적용 가능한구체적인
방법과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④ 개발관련 개별법
도시계획구역이아닌곳에서의 주거지개발, 산업용지개발 등은국토이용관
리법에따른용도지역지정에의하여개발내용및환경훼손정도에대한간접규
제를받지만실제로는각개별법에의해개발된다. 문제는각개별법이주로개
발을용이하도록지원하는개발지향적성격의제도라는점이다. 그래서각개별
법에서언급하고있는 환경보전의고려는피상적인수준으로형식적으로계획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을 뿐 실제 개발에서는 환경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계획구역이외의곳은대부분농경지또는산지와같은토지피복을유지
하고있어서이곳의개발및이용은농지법과산림법에근거하고있다. 농지법과
산림법에서는 농지 또는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토지 특성에 따라 몇
개의등급6)으로구분하고있으나, 등급구분이환경적요소보다는외형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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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생산성 그리고 개발의 편의성, 지가 측면 등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면, 산지의경우, 임목밀도, 경사 등을고려하여주로 개발이
용이한낮은구릉지위주로준보전임지를설정하고있다. 낮은구릉지는대개도
시근교에많이산재하고있는데, 이는도시내메마른환경을다소나마풍부하게
해주는역할을할뿐만아니라도시내와도시밖의생태계를연결하는공간으로
기능하고있기때문에가능하면그대로존치하는것이환경보전측면에서바람
직하다고 할 수있다. 또한 보전 위주로 지정되어있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또는산림법상의보전임지등은다른용도로의전용을엄격히규제하고있긴하
지만, 한편으로는농업진흥지역외및준보전임지못지않게개발용도로전용7)되
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이도시계획구역이아닌곳은개별법에의존하여환경
보전과토지이용을관리하고있어실제개발에대한환경훼손및오염에는상당
히 노출되고 있다.
(3) 환경보전 측면에서국토개발 관련 제도 및계획의한계
국토이용및개발에대한제도와계획내용에서환경보전의고려가미흡하다는
관점은여러각도에서분석이가능하다. 여기에서는관련제도와계획에서왜개
발계획수립과정에서나타나는환경훼손, 생태계단절, 환경오염과같은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있는가를파악함으로써, 이 연구의목적인 개발계획과환경
보전계획이 통합되어야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데초점을 맞추었다. 크게 11
개 정도의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①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한계
국토건설종합계획에서는시설및사업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지만, 그러한
시설과사업을실행할때환경을고려한다는추상적인언급이외에환경을고려
6)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산림법의 보전임지 등이다.
7) 매년 농지와 산지의 전용실적으로 보면 약 30%정도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과 보전임지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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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하는실질적인장치가없다. 국토개발을위한기본법으로개발에따른환
경을고려하도록하는내용을갖추지못한것은제정당시환경에대한의식결
여와 경제성장 우선의 패러다임 시대에 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발과 환경을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환경을언급하지않고있는것은바로제도의성격과관련부서의업무상한계
그리고개발과환경을분리하여보려는인식이사회저변에깔려있기때문이라
하겠다.
② 특별법에 종속적인국토이용관리법의 한계
국토이용및개발관련제도에서개발에따른환경보전을고려하는데걸림돌
은무엇보다개발위주의각종특별법8)이국토이용및개발의최상위법인국토
이용관리법위에존재한다는점이다. 이것은국토이용계획법상지정된용도지역
이개발을앞세우고있는개별법의예외규정에따라무용지물이되고있기때문
이다. 용도지역상아무리보전을필요로하는지역으로지정되었다하더라도개
별에관련된특별법에의하여언제든지변경이가능하다. 대개의특별법이개발
논리를이념으로제정되어있어환경영향평가등에대한특례규정을두고있어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국가및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의
한전원개발사업구역등으로지정되면, 국토이용체계에서의용도지역이무엇이
건 상관없이 자동적으로도시지역으로변경된다. 그 외에도관광진흥법에의한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등이 개발되는
지역은준도시지역의운동및휴양지구로용도지역이변경되도록함으로써보전
을 위하여설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개발이 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와
같이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토지이용계획자체가개발지향적인특별법에의하
8) 특별법의 대표적인 예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전원개발
에관한특례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계획법 등을 열거할 수 있다.
82
여유명무실해지는것이국토이용및개발에대한최상위계획임에도개발에따
라 발생하는 환경훼손을 막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③ 국토이용계획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국토및지역계획의구체적집행을위한제도적장치가미흡하여국토종합계
획만있고이를구체화하고실현할수있는부문별하위계획의수립이제도적으
로확립되어있지않아서국토계획이종합적인공간계획으로서의기능을제대로
하지못하고있다. 또한국토계획에포함되지않은대규모개발사업이추진될때
기존의 국토계획과 아무런 연관 없이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므로 국토계획이
실천계획으로의역할을다할수없는여건에있기도하다. 아니면국토종합계획
이 미래 국토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어쨌든국토계획에서주요개발사업에대한환경을고려하도록한다하여
도, 다른개발사업이개별법에의하여추진될경우전체국토의틀에서환경보전
을 감안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④ 국토이용 관련용도지역 지정의허상
국토이용계획은토지이용과관련된계획이긴하지만용도지역만을지정할뿐
그용도를구체화하는토지이용계획등의공간계획을자체적으로보유하고있지
못하고그것은모두개별법으로결정된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여기에서비록
국토이용계획에서용도지정에따른개발정도가결정되어어느정도환경문제의
발생을억제할수있다고하지만, 그러한사항이개별법에의하여언제라도변경
될수있으므로환경보전을고려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또한용
도지역지정, 특히농림지역과준농림지역이작은공간단위로서로얽혀서지정
됨으로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나 보전을 요구하는 대상지의 환경보전 등을
다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토이용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편, 개발에의한환경훼손및오염문제를토지의용도를규제함으로써해결
하는데에는근본적인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왜냐하면용도지역별개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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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제약하기위하여제시하고있는용적률, 건폐율등은개발의한도를정해놓
은것이라용도지역별환경훼손정도를제약한다고할수있다. 하지만개발이익
의극대화라는관점에서보면역시훼손문제라는본질에접근하는데에는크게
미치지 못하는 제도라 하겠다.
⑤ 환경부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연관성미흡
국토이용및개발계획을다루고있는제도가지니고있는또다른한계는개발
및토지이용계획시포함되어있는환경부문이실제토지이용계획이나시설설치
계획과연관성이미흡하다는점이다. 이것은이연구의주제에서보는바와같이
개발관련계획을통제할수있는위계상동등한환경보전계획이없다는것이아
니라, 개발계획에서취급하고있는환경부문계획이토지이용계획과연계성이부
족하다는의미이다. 환경부문계획이개발에대한사전고려대상으로타부문계
획과연관성을지니고수립되는것이아니라, 별도의분야처럼취급되고있으며
다루는내용도개발에따른환경훼손과오염이아닌일반적인환경정책에서제
시하는내용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결국국토이용및개발계획에서수립되
는환경부문계획이개발에따른환경에의영향에대한사후적대책으로도미흡
한것일수밖에없으며, 단지개발계획에서형식적인과정으로의환경계획이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상황은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각종지역개발계획, 도시계획등에
서환경관련부문의계획내용을토지이용, 시가지개발, 교통, 재개발, 주택, 토지
부문계획과얼마나연관성을지니고있는가를살펴보면쉽게알수있을것이다.
더욱이녹지계획부문도환경보전계획부문과는상호연관성이없이수립되는경
우가많다. 녹지확충이나녹지또는비오톱조성을다루는녹지계획은도시전
체의환경뿐만아니라개발과이용에따른환경훼손이나생태계단절현상을다
루는 것이 바람직한 녹지계획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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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발에따른환경훼손을 해결할구체적수단부족
개발또는보전을요하는용도지역에서개발사업이있을경우개발에의하여
예상되는환경훼손및오염에대한사후관리대책을마련하지못하고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개발사업에보면녹지면적과
같은양적인측면은언급하고있지만, 환경의질적인측면즉개발행위에서불가
피하게발생하는자연환경훼손을어떻게최소화할것인가에대하여 환경훼손
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개발하여야한다 라는형식적인문장이외의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제도의제정목적이개발을용이하게하기위한것이므로환경보전을다
루는데에는원천적으로어려운점이있기때문이기도하고, 다른하나는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즉 환경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토지피복의유형과그것의생태적관점에서의평가를담은비오톱지도와같
은환경상황을판단할수있는자료가있다면개발에의하여변화되는토지피복
상태, 인접된곳과변화되는유형과의비교평가그리고생태적관점에서의등급
변화를알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비오톱지도작성및활용은결국환경보전
계획수립이전제될때가능한일이라판단된다. 개발계획에대응한또는그의수
립을위한기준으로서환경보전계획이존재한다면실제개발에서훼손되는부분
에대한치유, 보정, 훼손절감등에대한구체적인대책의마련이가능할것이다.
또한개발허가에있어환경적고려의미흡하다는점이현재제도가지닌한계
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은 미흡하긴 하여도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정도를규제하고있고, 비도시계획구역에서는주요사업에대하여환경영향
평가를하도록함으로써개발에따른환경문제를대처하도록하고있다. 문제는
환경적고려가사업계획수립과승인이이루어진이후에나환경영향평가를실시
하도록 하여 실제 환경훼손이나 오염문제에는 큰 효과가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개발계획의 수립과심의과정에서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그계획을담당하는전문가와행정담당자의환경에대한인식에의존하는수밖
에 없다는 자조적인 견해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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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검토되는 사전환경성검토9)를 추진하는데에도 한계
가있다. 우선환경성검토를추진하기위해무엇을하여야하는가에대한구체
적내용이빈약하다는점이다. 계획의세부내용에대한환경성평가방법및절차
가아직정리되지못하여사전에환경성을고려토록한다기보다는사후의환경
성을심의하여부합여부만을판단하는행정과정으로인식되고있다. 따라서도
시계획구역전반에걸친환경성검토라는점을제외하고는기존의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성검토를위한실질적수단을제시하여야환경성검토제도가형식에그치
지않고실제도시계획상토지이용계획이나시설계획등이환경에미치는영향
을저감하거나예방할수있게될것이다. 한가지예로서, 도시기본계획의수립
을위한기초조사(8조) 항목은제시하고있지만, 환경성강화를위한구체적으로
조사해야할항목및조사방법, 그리고이러한요소들이기본계획과부문별계획
에서어떻게이용되어야하며, 그결과를어떠한방법으로정리할것인가에대한
것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또한도시의성격과계획의방향에따라검토하여야
할환경성항목이달라져야할것인데, 이것에대한언급도제도에는보이지않
고 있다.
환경성검토가개발에따른환경영향의저감방안까지제시하는것이라하지만
실제로저감방안을제시하는것은용이한일이아니며(어쩌면도시계획입안보다
더어려운일일지모름) 설령제시한다하여도그것을받아들여도시계획내용을
수정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다. 이러한실천적수단이미흡한상태에서환
경성검토의효과를거두기위한방법으로여러방안의비교평가를통하여환경
에의 영향이 적은 것을 제안하도록 하는것도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9) 도시계획에서의 환경성 검토는 개발관련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타당
성조사,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환경정
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전환경성검토제가 일단의 단위개발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안의 환경
적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에 환경저감 대책을 세우는 것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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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제도는계획수립과정에서제시된것을중심으로판단하도록하고있
어 방안 또는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환경성 검토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⑧ 국토이용계획과 단계별 환경계획간 연관성 미흡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공간위계상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
는환경보전관련부문계획들이상하위계획간의연결관계에대한언급이전혀없
다. 각단계에서다루고있는환경부문내용이그보다상위계획에서언급된내용
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제도에는 물론 각 계획에서도
언급하고있지않다. 따라서개발계획상위계는있되거기에포함하는환경계획
은연관성이없어개발계획수립시환경보전을고려하는데강제하지못하는유
명무실한 계획이 되고 있다.
⑨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 부족
도시가인간만을위한공간이아니라생물이함께서식하는공간이라는점을
감안한도시계획이되도록하여야하는데, 현재의도시계획법에서의도시계획을
인간위주로수립되고있다는징조가제도전체에깔려있다고할수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구분에서하천, 유수지등을방재시설로구분하고있는데, 이
러한곳은생물이서식하는데다른도시공간보다도유리한곳으로서도시지역과
도시아닌지역간의생물이동공간으로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기도하다.
그러므로이러한곳은생물서식공간으로관리할수있는시설분류와보호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⑩ 개발과환경을분리하려는사고
마지막으로현행제도및계획상문제점은국토이용및개발계획을보는관점
이나, 이를담당하는전문가와행정부서의단순화된사고방식에서찾을수있다.
우선토지이용계획을수립할때지나치게경제적효율성과합리적이용을강조
하여환경에대한배려를하지못하는점을들수있다. 환경문제가결국토지이
용, 자연자원의활용등에서일어나는것이므로개발과환경을함께고려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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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종합적인사고체계에의하여추진되어야하는데현재의실정은이러한의
식이대단히미흡하다. 그래서개발계획수립시환경은별도분야에서다루어야
한다는인식을하고있는것이아닌가한다. 즉개발과환경을따로떼어놓고보
려는 시각이 있다.
이것은환경을다루는부서에서도마찬가지이다. 환경보전계획에서개발에따
른훼손, 오염에대한대책을강구하는데대단히인식하다. 이것은부처간업무
불간섭이라는무언의원칙에지나치게얽매어있기때문이아닌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개발관련법규에서는환경을, 환경보전계획관련법규에서는개발에따
라 발생하는 환경문제를다루는데인색하다. 결국개발계획에 대응한구체적인
환경보전대책은항상기름과물이서로겉돌고마는양태를유지하고있기때문
에 현재와 같은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환경관련 제도 및 계획체계상 한계
(1) 환경관련법의 주요내용및 한계
① 주요 제도
환경관련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
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등
30여가지가 있다. 환경관련법의 내용을 보면 수질, 대기, 폐기물 등환경오염을
저감하고 규제하는데 필요한 제도가 대부분이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개발에
따른환경훼손과생태계단절등의내용을다루는제도는환경정책기본법과자
연환경보전법정도10)라고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환경법의기본법성격인환
10) 그 외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법은 개발사업이나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통제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거법이다. 대상사업은 17개 분야 63
개 세부사업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사업은 거의 망라되어 있다.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제
도가 환경훼손을 예방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은 우선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상
유의하여야 할 보전적 관점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할만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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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책기본법과 국토환경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환경
계획과 연관된 내용을 살펴본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모든환경관련제도의기본이되는법으로서국가환경보전정책의기본이념과
방향을제시하고있다. 법적성격이규제법이나집행법이아닌정책법으로서환
경관계개별법들의모법으로서의지위를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이법에서는
환경정책의기본원칙, 기본이념을제시하고있으나이러한내용들이공간개발계
획과연관되었을때어떻게구체화하는가에대한내용은포함하지않고있다. 이
법에의하여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또한
이법은환경보전시책에필요한오염물질의배출규제및환경오염방지시설의설
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환경정책기본법의일부내용을개정하기위하여입법예고를하고있다.
개정내용가운데개발계획과관련된것으로는두가지가있다. 하나는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개칭하고 계획내용을 구체화하여 본 계
획이국가환경보전에관한기본계획이되도록체계화하고, 시·군·구에서도지
역별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전계획과개발계획이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차원에서개정된환
경정책기본법에서아쉬운 부분으로 다음의네 가지로정리하였다. 하나는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지역별 환경종합계획의 연관성을 지
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
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전예방적 환경정책 수단으로서 처음에는 총리훈
령으로근거하여시행토록하였다. 1999년환경정책기본법개정을 통하여 환경기준유지등을 위한
사전협의 라는 제목으로 근거를지니도록 하였다. 이 제도를통하여 각종 행정계획, 개발계획, 기본
계획 등의 승인과정에서 미리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하지만, 이 제도 역시 개발에 의하여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계획
및 사업의 입지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과 같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 초기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시된 제도이지만, 실제 이를 적용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사전환경성 검
토는 사업의 입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환경적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초조사자료가 뒷받침되거나 개발에 상응하는 환경보전계획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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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다른하나는개발계획이나
사업시행에 있어 위의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각종 개발계획이나 사업의
환경친화적인시행을위하여환경친화적계획기법을개발하도록하는근거를제
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환경계획은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정
리하지못하고개발계획에서고려하여야내용을구체화하지못한것이또다른
아쉬운대목이다. 한편개발계획이나환경보전계획에서 환경계획을고려하도록
하는 법조문이 강제적 규정이라기보다는 권장정도로서 그 연계성이 애매하다.
③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
를보전하며야생동식물의멸종을방지하는등자연환경을체계적으로보전, 관
리함으로써국민이쾌적한자연환경에서여유있고건강한생활을할수있도록
함을목적으로 1991년에제정되었다. 자연환경의훼손과자연생태계의균형파괴
를방지하고자연보전대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자연환경보전의기본
원칙, 기본방침, 전국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전, 생
태계보전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자산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있다. 이
법의의하여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수립하도록하고있으며, 이를위
한 전국환경기초조사를 10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이용및개발계획과환경보전계획을통합하기위한구체적인제도적장치
는자연환경보전법에포함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전제11)로자연환경보
전법의 구체적 내용과 제도상 한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
식물의멸종을방지하는등자연환경을체계적으로보전관리하는것을목적으
로하고있다. 그러나인위적훼손을국토의개발및이용, 관리등 개발사업 으
11) 실제 환경보전계회과 개발계획의 통합은 환경보전계획에 담을 내용, 환경보전계획의 위계,
수립절차 등을 비롯하여 각 관련법간의 법리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가장 연관성이 있는 제도
의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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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한과도한자연환경의훼손(4조)으로국한하고있어도시계획, 국토종합계
획등각종개발계획추진으로인한환경에의영향에대한자연환경보전에는등
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한계 때문에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이나각종시설설치에관한계획과는관계없이보호가치가있는자
연환경을대상으로개발사업의제한을위주로수립되고있다. 이에따라법의주
요 내용이주로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보전, 생물다양성 관리에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보호구역의지정도이법에의한생태계보전지역지정12) 및관리로
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에서 보호구역의 대표격인 자연공원을 위시하여, 조수보호구, 습지보호구역 등
과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것은각법을관할하는관련부서가다르고, 법제정목적이다르기때
문이라고하지만자연환경보전법에서유사한보호구역에대한상호연관성, 지정
및 관리상의 차이점, 그리고 상호위계관계에 대한 언급을하지 않음으로써 중
복, 지정되거나유사한자원이라할지라도별개의법으로관리되는등자연환경
보전정책의혼선을야기하는요인이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자연환
경보전법은보호대상에대하여는보전할수있는근거를제시하고있지만, 그외
의지역에서의개발에따른환경훼손을다룰수있는법적근거를제시하는데에
는 미흡한 제도라고할 수 있다. 한편 보호대상에대한 보전방안도 기본방향을
제시할뿐공간적으로보전을위하여하여야할구체적인사항이나개발행위에
대한보전측면에서의 규제사항에관한언급은 없다. 사안별로 보전방안의마련
12) 자연상태가 양호한 곳,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는 근거를마련하고 있으며, 이때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대해 보전을위해서 관리범위의 설정이나 그곳에서의
행위제한, 중지명령, 출입제한 등의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를 의한 대책은 보전
을 요하는 대상지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그 주변에서 행해지는 개발이 보호대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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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거나 보호구역의 설정 등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의 범위를 점(點)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일부보전을요하는대상에국한하고있다고할수있다. 즉, 자연생태계보전지
역을지정하여그에대한야생동식물을보호하고훼손위기로부터벗어나도록하
는등환경보전에대한것은일부지역에한정되어있다. 그나마국립공원등일
부지역에대한관리및보전계획이별도의관련법에의하여수립되고그에따
른관리가이루어지고있을뿐, 다른법률로지정된보호구역은기본계획만수립
되어있고실제관리는구체적인세부사항이없어유명무실한계획으로취급받
고있다. 결과적으로자연환경보전법이국토전체를대상으로보전하여야할대
상, 보전방법, 개발할때고려하여야할사항(사전예방차원에서) 등을총괄하는
제도로는 크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2) 환경보전 관련계획의 주요 내용및 한계
① 환경보전 관련계획의종류
국토이용및개발계획에서개발에따른환경훼손및환경오염을다루는또는
다룰수 있는 계획의종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환
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그리고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전국
자연환경보전계획등을열거할수있다. 물론이러한계획이외에환경보전을위
하여지정되는여러가지보호구역13)과그의관리를위한별도의환경보전계획
이있으나, 여기에서는위에서언급한 2개유형을중심으로환경보전계획의내용
과 그 한계를 살펴본다.
13) 환경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 및 특정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은 10개 정도이다. 이와
관련된 보호지역 지정은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생태계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습지지역
(습지보전법), 특정도서(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조치법), 자연공원(자연공원법), 토
양보전대책지역(토양환경보전법),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보전구역
(호소수질관리법), 수변구역(한강수계상수원 등에 관련 법률),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등이 있으며
구역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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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내용 및한계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근거하여국가는환경오염과그위해를방지하고환
경을적정하게관리, 보전하기위하여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
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국가의환경보전
계획에따라지자체의환경보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책무가있으며이계획은
매 10년마다수립한다. 계획수립의목적은각종개발행위에따른환경훼손과생
태계단절현상을최소화하여국토환경의건강성을확보하기위함이다. 수립목
적으로보면국토이용및개발계획에대응하는계획으로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고 할 수는 있겠으나, 두 계획을 연결하는 근거의 확보와 환경보전계획에 담길
구체적인내용과수립절차등을언급하고있지못하여형식적인내용으로취급받
고 있다.
이계획에서다루는주요내용은인구, 산업, 경제, 토지및해양의이용등환
경변화여건에관한사항, 환경오염도및오염물질배출량의예측과환경오염이
생태계에미치는영향등환경질의변화전망, 자연환경의현황및전망, 환경보
전목표의설정, 이의달성을위한단계별대책및사업계획등이다. 다루는내용
으로보아개발에따른국토의환경보전을다루고있다기보다는환경전분야에
걸친미래지향적정책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고할수있다. 환경보전장
기종합계획은국토전체또는특정지역의환경보전또는관리를위한방향제시
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환경정책의방향을제시하는환경의 청사진을 담고 있
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취약점은 계획의 공간적 실체가 없다는 점과 국토이용과
개발계획에서 야기되는 각종 자연환경 훼손문제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데있다. 즉, 국토및지역적차원에서자연환경을보전하기위한실질적인수단
이없어어느지역을어떻게보전하여야하는가에대한구체성있는방안제시가
없고단순히보전의중요성만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은계획의한계를극복하기
위해서는전국의자연환경상태를파악할수있는체계적인조사를바탕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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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환경(자연환경과인공환경을모두포함)에관한기초정보가필요하다. 이를
토대로개발가능한지역에대한철저한조사가가능해질것이며개발기준등의
제시도계획에포함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개발이이루어질경우환경보전을
위한그리고환경친화적인개발을유도하기위한생태적토지이용에대한기준
설정도계획에포함하여야한다. 이러한계획의보완이이루어질때개발계획에
대응한 환경보전계획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내용 및한계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자연환경보전에대한정부의청사진을제시하는것
이주목적이다. 계획의기본방침으로는생물다양성보전, 우수한생태계및수려
한자연경관보전, 국토및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등을제시하고있다. 계
획의목적과기본방침으로볼때국토전체의자연환경을보전하기위한것이라
기보다는국토공간상우수한자연환경지역에대한보전의기본방향을언급한제
한된성격의계획이라할수있다. 제 1차자연환경보전계획은 2000년 6월에수
립14)되었다. 이계획에서는자연환경관리기반구축, 생태계보호, 복원강화, 자
연자산의건전한이용, 자연보호등주로보전대상지역의관리방안등을중심으
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보전계획은 개발계획과는 상관없이 향후 추진할 환경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에대처하는계획의성격은아니다. 이계획이개발계획과연관성을가
지도록 하려면 주요 내용상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국토의생태적건강상향상이라는기본방침이개발계획과 연관성을갖
도록하여개발계획수립시예상되는자연환경훼손을줄이기위한내용을자연
환경보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생태적으로보전가치가높은지역의우선적보호, 멸종위기동식물보호
14) 전국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환경비전 21)과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94
대책, 생태계보전및복원의추진을개발계획과연관할수있는고리를마련하
여야한다. 예를들면, 보전가치가높은지역은이계획에의하여보호될수있다
고하더라도그주변지역에서개발계획이이루어질경우에도그에대응한환경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하여야 한다. 또한 멸종위기에처한동식물이서식하는
곳또는그주변지역에서개발계획이제기될경우에도이의대책을포함하는환
경보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제도상기본방침에서는각종 개발사업의친자연적개발유도하는것으
로내용상개발계획에서야기될환경훼손을사전에고려하도록하고있다. 그러
나실질적으로개발계획이환경을고려하도록하려면개발계획이나별도의환경
보전계획에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것이다. 예를들면, 산지형의원형유지, 산지형과인위적시설물이형성하는
스카이라인의고려, 개발규모에 관계없이 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한각종시설
의 사전 설치 등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은계획내용으로보면생태계보호에치중하고있으나, 실제
로생태계연결성이나건강성을점검하고개발에따라어떠한충격을받고있는
가에대한구체적인조사가없으므로구호에그치는계획내용이주류를이루고
있다고할수있다. 또한, 생태계보호에중심을두다보니자연환경을보전하고
유지하기위한경관관리분야는전혀고려하지못하는실정이다. 자연환경보전계
획이라면각종개발계획과연관성을갖도록하여개발에따른자연환경을보호
하고보전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여야하는데, 이에대한사항을다루지못하고
있다는점이이계획의가장큰한계라하겠다. 결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공간계
획화하지못하고, 또한그럼으로써개발계획과의연관성을전혀지닐수없는실
천력이 부족한 계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은전국과 각시·
군별지역차원에서수립하도록하고있으나, 시·군에서아직수립하지않고있
을뿐만아니라전국계획과지역계획의자연환경보전계획간의연계성을어떻게
확보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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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내용이대부분서술위주이어서개발계획에서설
령환경보전내용을고려하고자하더라도무엇을어떻게감안해야하는가가대단
히애매한실정이다. 예를들면환경보전계획에서 개발할때주요한환경요소를
감안하고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철저히고려하여야한다 라는내용을제시
하였을때, 개발계획에서이것을어떻게반영하여야하는가를생각할때받아들
여야 할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 환경보전계획과 개발계획의 통합을 위한 과제15 )
(1) 국토전체를대상으로 보전계획수립
현행제도에의하여수립되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은 보전적측면으로국한하
고있어국토의보전, 이용, 개발에대한총체적인사항에대하여관여하지못하
고있다. 그래서공간적으로도 점적인사고에기초한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중
심으로 계획을수립하고관리하고있다. 보호가치가 있는 대상지는 관련법규에
의하여개발이엄격히규제되고있어별도의환경보전계획이없어도보호관리
될수있다. 오히려자연환경보전계획은개발이용이한곳을대상으로수립되고
있는개발계획에의하여발생이우려되는환경훼손이나오염을사전에차단하는
데 필요한계획이어야 한다. 국토전체의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인간생활을위하
여행해져야만하는각종개발및이용에대한자연을보전하고보호하는데기여
하기위한자연환경보전계획이존재하도록하여야한다. 이를위해현재이계획
에서는생태계와야생동식물을보전및보호하는데내용을중심으로다루고있
으나이보다는각종개발및이용행위에의하여훼손되는상태가가시적으로나
타나는 자연환경 그 자체를 보전하고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현재환경보전계획은멸종위기, 희귀종등을중심으로한수동적보호에
15) 앞에서 개발계획 및 환경관련법 체계 및 내용 검토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사항들을 제
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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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상을 포함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에따른 훼손 또는
오염되는자연환경을복원하고주변환경과연계할수있는구체적이고적극적
인 보호 및 보전에 대한 관련사항을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전과 개발의 동시적 사고체계형성및 제도 마련
국토이용관리법상국토이용계획은다른법령에의한토지의이용에관한계획
의기본이되므로다른법제에의한 용도지정보다우선한다. 이것은전체국토
이용체계상필요한사항이긴하지만만약이연구에서제안하는것처럼개발계
획수립과정에서환경보전계획을의무적으로고려하도록한다고했을때환경보
전계획에서의토지의환경성평가내용을국토이용관리법상용도의하위내용으
로취급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하여는검토할문제라고생각한다. 따라서이
러한문제는환경보전계획을근거하는법제도의위상을어디에두느냐를검토할
때 함께 그의 해결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개발계획과환경보전계획을근거하는관련제도에따르면개발계획과환
경보전계획은 전혀 관계가 없다. 지금과 같이 개발행위에 대응한 보전계획이
법적구속력을갖도록하는데아무런제도적장치가없고, 환경보전계획은보전
을요하는대상에서만국한한계획을수립한다면아무리개발에서환경을고려
하도록하는수단을강구하더라도그것은큰효과를기대할수없을것이다. 이
와 같이 관련제도 또는 계획에서 상호 고려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
이것은개발부문에서환경을, 환경부문에서개발관련사항을가급적분리하려
는의식이깔려있는것이아닌가판단된다. 즉개발과환경을별개로보려는사
고체계에의하여 행정조직이구성되고제도가 제정되었기때문이 아닌가한다.
부처간업무에대한상호불간섭을고집하면서야기되는업무추진상한계가여
기에서비롯된것이라할수있다. 개발에있어서환경보전이필요한부분과환
경보전분야에서개발로야기되는환경훼손문제를상호관련된제도와행정부서
에서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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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문제점개선
국토이용관리법상용도지역구분에의한개발시환경보전을이루는데는한계
가있다. 용도지역의지정이보전과개발이가능한적지를대상으로되어있다고
볼수없고, 또한용도지역에서제시하는용적률등개발규모정도로서환경보전
의근본문제를해결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특별법, 특히개발을용이하도록
하는제도에의하여지정된용도지역의구분이쉽게전환되는풍토에서는개발
에 따른 환경보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도시계획법에서언급하고있는환경성검토에대한구체적인기본원칙이제시
되지않아그것의효과는의문시된다. 또한도시를바라보는시각이인간거주만
을위한도시공간이아닌생물이함께어우러진생태공간이라는시각에서도시내
용도지역의구분, 시설유형, 시설의설치그리고토지이용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국토이용계획의각단계별위계가명확하게구분되도록하여야한다. 또한국
토종합계획은실천계획이아닌국토계획의가이드라인을위한계획으로서물리
적계획보다는정책적계획으로전환하여계획수립이후의각종시설계획에대
한 신축적인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종합계획내 환경부문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획내용
가운데환경보전및오염에관한내용과연관되도록하여야한다. 그리고환경보
전장기종합계획과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들이 실제 환경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
는영향력을갖도록하여야한다. 이를위해이계획들을보완하고실천할수있
는 구체적인 하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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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의 친환경적 국토계획체제 검토16)
1) 국토정비계획과 경관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1) 경관관리계획 개요
① 자연보호법
국토정비계획과경관관리계획을연계할수있는근거법은연방자연보호법이
다. 자연보호및경관관리를위하여 1935년연방자연보호법을제정하였다. 초기
의이제도는현재우리나라의자연환경보전법의내용과같이한정된대상물, 특
정동식물보호위주로제한된자연환경보전계획을수립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급속한산업화에의한자연환경의훼손과파괴가심각한사회문제가되자 1976
년 자연보호법을 대폭 수정하였다. 기존의 자연보호법이 한정된부분적 보전계
획을다룬것이었다면수정된법에서는국토전체의공간계획시스템하에서각
종개발계획에대응하여자연환경계획을공간계획화하여자연환경을보전할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전체의공간개발계획과연계하여자연환경을보전하고경관을관리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관관리계획(Landschafts-
planung)17)과자연침해규정, 보호구역지정, 그리고생태적정보를제공하기위
한 도시 비오톱지도화 등을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경관관리계획
공간개발계획에서야기되는자연환경및경관의파괴를최소화및복원등을
위한 계획으로서 경관관리계획은 생태적 원리에 입각한 자연보호는 물론 휴양
16) 각 나라마다 국토이용 및 개발에 대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독일은 1970년대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개발과 환경보전을 연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
치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국토정비계획과 경관관리계획간 관계를 살펴봄
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17) 다른 자료에서는 경관생태계획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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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여가 공간의 제공을 위한 경관관리에 근본바탕을 두고 있다.
경관관리계획은 자연보호사업, 경관관리, 복원사업을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자연과경관의특정부분에대한보호사업, 생물군집의보호및관리,
야생동식물, 특히보호가치가있는생물종의서식처의보호및관리등을규정하
고 있다. 이상의내용은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의 내용과외형적으로는유사
하다고할수있다. 그런데독일의연방자연보호법에의한경관관리계획은공간
개발계획으로부터야기되는자연환경및경관을파괴를최소화하고복원시키는
데필요한공간계획적방향을제시하고있다는점이우리나라의자연환경보전계
획과큰 차이점이다. 우리나라자연환경보전계획이 보호가치 있는 대상을중심
으로하고있다면, 독일의경관관리계획은 개발에의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자연보호법은 경관관리계획에서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를 구체화
하기위한지역적인제안이나사업을보고서, 도면, 기타기초자료를제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공간계획화된경관관리계획은 공간개발계획 각단계
에반영되어공간개발계획을통하여자연보호및경관관리를실현하는수단으로
가능하고있다. 이것은환경보전을위한각계획이공간계획화하지않으면개발
계획과연계하기어렵다는점을보여주는단적인준거라고할수있다. 경관관리
계획은공간적인종합계획과부문적인과제또는문제를미리예견하고계획적
으로극복하려는부문계획이있다. 종합계획에서는부문계획들의공간적영향과
개발에 따른 공간점유 사항 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자연침해규정
자연침해규정은각종개발개발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자연환경및경관의파
괴를지역적특성에적합하게최소화또는복원등의원칙을제시한다. 자연침해
규정은 연방자연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연침해규정은 주정부의
자연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자연보호및 경관관리는연방정부의 관
할보다는 각 지자체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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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있다. 그것은자연보호및경관관리가다른환경분야와는달리지역의고
유성과지자체의자체평가가관리방향을설정하는데중요한기준이된다고판
단하기 때문이다.
각주의자연보호법에서명시하고있는개발사업에대한자연침해규정은조금
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개발사업을 회피, 저감, 복원(보정, 보상), 대체, 제거
등의등급으로구분18)하여사업의불가피성과환경의적합성여부에따라대상
지의 개발 여부와 침해규정을 적용한다. 자연침해행위는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필수불가결하다고입증될경우, 침해행위후보정이가능하거나, 어느한사업
에예외적으로특별한의미가부여되어자연및경관의이해관계에우선할경우
에만한하여허가된다. 자연침해행위로인한후속결과는적절한대책을세워저
감시키거나보정해야하며, 이와같은대책이불가능한곳에서는보정세를납부
하도록하는등의대체방안을강구토록하고있다. 우선적인경관관리수단으로
는회피, 저감, 보정그리고마지막으로대체등의순서라할수있다. 따라서자
연침해행위에대한 대체는 가장 저급한수단이다. 각각의대책들은관계된 전
문계획이나자연침해에대하여수립되는별도의경관관리적보조계획에표현되
도록 하고 있다.
또한자연침해규정에는자연의 균형, 경관에대한지속적인 변화를야기하는
18) 회피(Vermeidung)는 자연환경의 개발이나 이용시 발생할 부정적인 또는 음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
록 사전에 차단함을 의미한다. 즉 개발을 기피하거나 불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감(Minderung)
은 개발계획이나 사업을 허용하되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할 부정적인 또는 음의 효과를 사전에 감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정(Ausgleich) 또는 보상(Kompensation) 은 자연환경
의 개발이나 이용에 의하여 나타날 환경훼손이나 오염에 대하여 자연의 복원이나 오염원 처리에 의
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가능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발로 인하여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 잘못된 것, 또는 잃어버린 것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행위 또는 보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체(Ersatz)는 개발이나 이용으로 인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즉 개발이 일어나는 곳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지 못할 때 개발에 의해 손상을 끼친
부분만큼을 다른 곳을 대상으로 복원 또는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침해규정은
개발이나 이용행위가없었던 곳에서 자연침해가있을경우 단계별개발허용정도를 제시한 것이라면
제거(Beseitrigung)는 이미 어떠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대상이나 행위가 존재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그것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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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제시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사항을포함하는것은자연의균형, 경관
에크고지속적으로영향을끼칠수있는녹지의이용과녹지조성의변화는자연
과경관에대한침해로평가하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 현재의상태에서토
양포장이나식생제거는토양의생태계또는경관의변화를일으키는행위로서
지속적으로환경에영향을주는침해행위로간주한다. 이와같은맥락에서고층
건물과 도로 건설과 같은 건설행위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 그러므로자연환경과경관에서일어나는침해가운데
피할수있는것은사전에예방하도록하며, 불가피한침해는자연보호와경관보
호사업을 통해 일정기간안에 보정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보정된 후
자연의 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가 남아 있지 않고 경관이 지역특성에 맞게
다시 재생되거나 창출되면 침해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자연침해에대한평가는현황자료의수집으로이루어지며계획대상지는물론
주변지역의 주거지, 자연, 경관에대한자료를 필요로 한다. 경관관리계획 또는
최소한비오톱지도화와비오톱네트워크가이루어져있으면이를적용하여평
가하는데활용한다. 평가에서중요한것은개발행위, 사업에의한침해를 보정
하여개발이후변화된상태를변화이전과같이균형을맞추는것, 대체되어최
소화될수있는가를구체적으로설명할수있는가등이다. 한편원인자부담원칙
에따라자연과경관에대한피할수없는침해에대하여보정하거나대체할의
무를 개발자 또는 자연침해행위자에게 지우고 있다.
④ 보호구역지정및 비오톱지도화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은 주로 멸종위기종, 생물다양성관리, 생태계보전지
역지정및관리에초점을맞추고있어전국토의자연환경보전을위한주된제도
로서한계를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반면에독일의연방자연보호법은국토정
비계획을 비롯한도시계획등에 대응한환경관리(경관생태)계획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있다는측면에서전국토의자연보호및경관관리를총괄하고있다고
할수있다. 또한독일의연방자연보호법에서는전국토에대한자연환경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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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기본방침성격의 내용뿐만 아니라, 특정하게보호할 가치가있는자연환경
및경관에대한보호구역지정에대하여도언급하고있어명실공히전국토의자
연환경및경관관리의모법으로의역할을하고있다하겠다. 물론연방자연보호
법으로지정19)된보호구역의자연환경및경관관리에대한기본방향은연방정부
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나아가서 실질적인 지정은
주정부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다고 볼수있다.20) 우리나라의자연환경보전법
에는보호구역에대한위계내지는성격등에대한언급이없지만, 독일의경우
는관련법에보호구역(연방자연보호법이아닌법에서지정하는것도있음)의유
형과 위계, 정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독일에서자연보호및경관관리에대한계획들이각개발계획단계에서사
전에고려하여야할내용을포함할수있는것은환경관리계획이공간계획화하
였기때문이다. 환경관리계획을공간계획으로추진할수있는가장근본적인요
소는계획수립의기초가되는 토지에 대한정확한정보가 뒷받침하고있다는데
있다. 토지의현재상황과변화에대한유형및평가가개발에따란환경충격정
도, 그리고보호구역설정하는데기초가되고있다. 이것이바로비오톱지도다.
독일에서는 1976년이래자연지역을시작으로도시등의정주지역에대하여토
지환경에대한정보를비오톱지도라는이름으로체계적으로정리하여왔다. 도면
은 1:2,000에서 1:25,000의축척으로토지피복및위치에따라만들어환경관리계
획수립에활용하고있다. 자연보호와경관관리를위한구체적인수단들이제기
능을할수있으려면해당토지에대한정확한생태적정보가요구된다. 그러한
생태적정보를바탕으로공간에대한정확한환경분석과평가가이루어질때생
태적인계획과관리가가능하게될것이다. 따라서개발계획에서우선고려하도
록하는환경보전계획체계를구성하려면무엇보다전국토를대상으로한비오톱
지도화와 같은 토지에 대한 기초정보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9) 연방자연보호법으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천연기념물, 특정
비오톱 등이다.
20) 예를 들면 국립공원의 지정은 우리나라의 환경부와 건설부와 같은 부서의 승인 하에 주정부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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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정비계획체계
독일연방정부에서수립하는국토정비계획(국토정비의기본방향)이최상위공
간개발계획으로서 연방국토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의한국토종합계획과 같은 성격의계획이라할 수있다.
각 주에서는 연방국토정비계획법과 주계획법에의하여 주개발계획, 지역계획
을수립한다. 주 의지역적성격과제도적차이는있지만위의계획들은우리나
라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도건설종합개발계획 및 광역
권개발계획과같은위상을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주개발계획이나지역계획
에서는지역의균형발전, 중심도시개발방향, 개발축, 지역잠재력강화등을다루
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지역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의시·군·구에해당하는지자체에서는건설법전, 건축시행령, 계획
시행령, 도시건설촉진법, 주건설시행령 등에 의하여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건설기본계획은자치단체의책임하에입안되는계획으로서질서있는도시개발
과사회정의에입각한토지이용을보장하고자연친화적인환경과생활여건을확
보하고자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또한이계획은국토정비계획에서제기하고
있는과제를실천하고각자치단체별도시발전방향을담기위한사항을포함하
고있다. 연방건설법전은건설기본계획에서기초적인건축적인토지이용과구체
적인 도시건설의 방향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토지이용계획
(Flaechennutzungsplan, F-plan)과 지구상세계획 (Bebauungsplan, B-plan) 등 2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우리나라의도시기본계획(계획내용으로보면도시기본계획보
다는조금더구체적인내용이포함됨)과도시계획재정비의중간정도라할수있
음)과같이법적구속력은없으며토지이용의기본방침을제시하게된다. 따라서
이 계획은단지행정적 구속이있을뿐 시민의토지이용에대한 권리나의무를
직접적으로구속하는것은아니다. 토지이용계획(F-plan)에서는토지이용의구분
과도시시설의배치를나타내는종합계획도및보고서를작성한다. 또한지구상
세계획은토지이용계획을전제로하여일부지역을대상으로한계획이다.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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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범위, 정도, 시민의권리및의무를포함하고있으며건축행위는지구상
세계획(B-plan)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구상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에 의
거하여 수립된 개발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의경우, 건설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중요한것은인접 시·군·구의건
설기본계획과상호조정하는절차를거쳐계획내용의일관성을갖도록하고있
으며, 상하위 계획주체들의 계획과정 참가를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점이
다. 이러한건설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도시개발과 공공의복리에 상응하는 사
회적정당성을갖는토지이용을보장하여인간을위한환경의보호와자연기반
의보호개발에기여해야함을기본목표로하고있다. 따라서산림지같은자연성
이강한토지는꼭필요한경우에만다른용도로이용될수있도록하여무분별
한개발을방지하는제도적근거를확보하고있다. 자연과경관에예상되는침해
에대해서는그에대한방지및보정(대체) 계획을사전에제출하도록하여개발
에 따른 환경훼손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2) 국토정비계획과 경관관리계획의 관계
(1) 경관관리계획의 위계
① 경관관리계획의 특성
경관관리계획과 자연침해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법전에서
는공간개발계획수립시이들을구체적으로고려할것을명시하고있다. 공간개
발계획을경관관리계획과연계토록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건설기본계획에서
환경보호를위해다각도의장치들을마련하고있다. 몇가지예를들면, 첫째, 토
지는절약하고소중하게다루어져야하며토양의포장은필요한경우에만이루
어져야하고, 둘째, 경관관리계획과기타수질, 폐기물, 대기오염관련법에의한
각관련계획들, 자연과경관에예상되는침해의방지와보정, 계획안의환경영
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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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개발계획과 연계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관관리계획은 국
토차원의경관관리프로그램, 지역차원의경관관리기본계획, 그리고도시차원
의경관관리계획등 3단계로구성되어있다. 지역및도시차원의경관관리기본
계획과 경관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서 확정된 경관관리프로그램의 내용을 반드
시고려하여수립하도록하고있다. 국토정비계획에서와같이경관관리계획체계
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도시차원의경관관리계획이라할수있다. 건설기본계
획에서는경관관리계획의내용을우선적으로고려하도록하고있다. 건설기본계
획이지구상세계획단계에서법적구속력을갖는다는점을감안하여경관관리계
획의 법적 구속력을 녹지정비계획단계로 정하고 있다. 또한 최하위계획단계인
건축계획에 대응하는 세부경관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
일의 경관관리계획은 공간개발계획체계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계획수립절차를
거치면서공간규모별로체계화되어공간개발계획의각단계별과연계되어있다.
② 경관관리계획의 단계별 주요 내용
경관관리프로그램(경관관리기본프로그램)은 국토 전역에 걸쳐 국토공간질서
및주계획의기조와목표를수용하면서자연보호및경관관리를위해지방차원
이상의 요구사항과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포함한다. 경관프로그램과 같
은단계의계획이지만경관관리기본프로그램은주를대상으로하며때로는주의
일부분만을대상으로하는공간계획의일부분이라고할수있다. 이계획은경관
관리프로그램의일반적서술내용을지역의요구에부합하도록변형하는것을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경관관리기본계획은지역계획차원의계획으로서지역의자연보호, 경관관리
그리고휴양기능에대한내용을다루는계획이다. 지역의자연생태계보전및발
전에기여하도록하기위하여지역개발시지역의환경적특성을배려하도록하
는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경관관리계획은토지이용계획의대응한 계획이다. 각도시별자연보호및경
관관리의목표를실현하기위한여러가지요구와대책을서술하고있다. 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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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보통건설지침의틀안에서자치단체의전체구역을대상으로입안된다. 지
자체별로 상이한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며 해당 지자체에서만 구속력을
지닌다. 이를위해지자체별로조례나시행령을제정하여계획을수립하거나경
관관리계획의기능을건설지침에통합하여독자적인경관관리계획의입안을하
지않은경우도있다. 이때경관관리계획의전체또는근본적인서술내용을건설
지침계획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정비계획은 지구상세계획 차원에서 일부지구에 대한 전문계획으로 녹지
정비계획이다. 이계획은도시개발계획에서수반되는경관의변경및훼손에대
하여경관생태적 차원에서 자연침해규정에대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자연과
경관에미치는결과와그의저감및보정가능성에대한내용을포함하여개발과
이용에 따른 환경훼손에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정비계획은법적구속력이
있는계획으로서 지구상세계획시반드시 관련사항을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각
도시마다계획내용의차이는있으나대개녹지정비계획의주요내용으로는상위
계획으로서경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등의검토, 현황조사및평가, 상세계획
에서예상되는환경훼손및오염등에대한침해규정사항, 그리고녹지정비계획
등이다. 지구상세계획에서는녹지정비계획가운데자연환경의분석및평가, 보
호구역 현황, 토지피복상황 등 기초적인 정보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상세계획은녹지정비계획에서검토한녹지구조, 공공녹지의보호, 경관특
성, 개발로인한침해규정사항등을개발계획에서받아들여야하는전제로하여
계획을 작성한다. 그 외에도완충지역 설정, 자연과경관의 보호, 주거단지에서
고려하여야하는사항, 포장, 자연과경관에대한영향등에대한내용도상세계
획수립시고려되는요소다. 이와같이볼때비록두개의계획은별도의법제도
로서별개의계획으로수립하고는있지만, 내용적으로는거의하나의계획과같
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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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관리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
연방국토정비계획은경관관리프로그램을, 주정부의지역계획은경관관리기본
계획을, 건설기본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상세계획)은경관관리계획과녹지정비
계획을, 그리고건축계획은경관관리세부계획을반드시감안하여계획을수립하
도록법적으로연계성을확보하고있다. 이와같이국토정비계획과같은공간개
발계획은각단계별위계를갖고, 또한경관관리계획도각단계별상위계획을기
본으로 계획을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공간개발계획은경관관리계획의 같은 단
계의계획을고려하도록하는연계고리를가지고있다. 개발과환경을동시에생
각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개발과환경을연계한정책을추진함으로써개
발에따른환경훼손과오염문제를대처하고있다. 특히주목할것은긴설기본계
획에대응하는경관관리계획은보고서뿐만아니라경관에대한기초자료및도
면을제공및작성토록하고있어건설기본계획에서실질적인계획수립에서공
간계획화된 환경계획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3 ) 독일사례의 시사점
(1) 공간개발계획과 경관관리계획연계제도 마련
일반적으로우리나라를포함한다른나라에서는개발계획을수립할때그계획
에서환경보전에대한부문을함께수립하고있다. 개발계획에서다루는환경보전
에대한대책은개발대상지를보전보다는개발의관점에서보려하기때문에취약
할수밖에없다. 따라서개발행위에환경보전을고려하도록하기위해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한규제수단이나또는 인센티브등의 수단을 제도를 도입하고있다.
독일의경우물론개발계획에서환경보전을감안하도록하기위해경관관리계
획이라는별도의환경보전을위한계획을수립하여개발에따른환경훼손대책
을 근본적으로다루고 있다. 독일에서 이와 같이 공간개발계획과경관관리계획
의 연계가 가능한 것은 자연보호법에 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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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독일의공간개발계획과경관관리계획연계
연방정부 연방국토정비계획 경관관리프로그램
주, 지역
주 개발계획 경관관리기본프로그램
지역계획 경관관리기본계획
시, 군, 구
건설기본계획
경관관리계획
녹지정비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상세계획
개별건축물 건축계획 세부경관관리계획
(2) 전국토의 환경보전계획을공간계획화
공간개발계획수립시환경보전계획의내용을고려하도록하기위하여경관관
리계획이 공간계획화되어 있다. 이를 위해 각 단계별 경관관리계획에서 작성할
도면의축척까지관련법에적시하고있다. 이에따라개발계획에서는개발대상지
의용도또는시설배치계획을환경보전계획에서제시한도면을기초로작성한다.
이러한환경보전계획은보호가치가있는대상을위주로수립되는것이아니라
전국토에대하여이루어진다. 그내용도국토정비계획단계에서부터건축계획단
계에까지단계별환경보전프로그램또는계획이있으며, 내용의수준도법적구
속력은 없지만 각 단계별 공간개발계획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계획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지정비계획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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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의 자연침해도구체적 명시
개발의정도및규모, 그리고개발대상지의여건을감안하여예상되는자연침
해에대하여규정을두고있다. 자연침해규정은개발계획수립시자연침해정도
및환경여건을되짚어보는기회및기준을제시하고있어개발계획수립시부터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이 투입되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함께 시·도에서는 소생물권계(Biotop-Network)를 시·도 면적의 일정
비율을차지하도록규정하여생물서식공간의총량규모를관리하고있다. 여기서
소생물권계는향토동식물종과 그군락, 그리고 서식공간을포함하며재생산과
생물학적인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4)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구축
환경보전계획을수립할때기초가되는토지환경에대한기초정보가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비오톱을 지도화하여 토지의 피복유형, 환경측면에서의 등급
등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환경보전은물론개발계획에서이를토대로환
경보전관점에서계획을수립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있다. 환경보전계획이
공간계획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초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5) 자연보호와경관관리를위한 세부지침등 구체적인실천사항 제시
경관관리계획은 물론 공간개발계획에서 고려하여야 할 세부지침을 자연보호
법에제시하고있다. 자연보호및경관관리를위한세부지침은 15개항목으로되
어있다. 그내용은생태계균형및구조의유지, 재생불가능한자연자원의이용,
토양의중요성및보전, 수(水)공간의보호및관리, 자연생태계의민감한지역의
관리, 대기오염및에너지공급, 토석채취등인위적생태계변화의최소화, 생물
종다양성유지, 야생동식물과생물군집보호, 취락지구내에서의보호가치대상
의관리, 인간의간섭이적은지역의유지관리, 인위적시설물설치시자연경관
구조의고려, 경관의생활및휴양적요소로서의중요성유지, 역사문화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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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자연보호및경관관리에대한정보공개등으로환경보전과개발에서고려
할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그밖의자연보호및경관관리를위한다양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생산활동과 경관관리관계설정에 대한 것과 환경감시를 들 수
있다. 자연보호및경관관리에대한계획수립과정책은문화및휴양경관의유지
와 농업, 임업, 어업 등에 대한 배려가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환경보전은자연을활용한생산활동내지는휴양활동의상충을감안하여
이에대한가이드라인을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작활동에따른비오톱의
훼손, 비오톱 연계를 위한 농경지 조성방법,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경작방법의
선택, 토양환경의질유지, 비료및식물보호제살포, 임업활동과지역적독특한
식물의보호, 어업활동과향토어종의보호등여러가지생산활동에서제기될환
경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기본방향을 자연보호법에 명시하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상태, 변화, 개발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 환경보전관리의 결과
등에대하여환경감시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구체적인환경감시에대한것
은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방안
1) 기본방향
(1) 통합의 의미
국토이용계획수립시환경보전계획을고려하도록하는것은개발에의한환경
훼손이나오염문제를 사전예방적차원에서다루도록하는장점을 지닌다. 지금
까지자연환경보전계획은일반적으로개발에의하여망가진자연환경이나환경
오염을 사후에복원이나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일부 개발계획수
립시훼손이나오염을줄이기위한대책을마련하였지만, 그것은훼손규모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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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불량한경관을줄이는데초점을맞추었다. 환경보전계획과국토이용계획의
통합을통한사전예방차원의환경보전은단순히개발모습뿐만아니라, 개발그
자체의 적합성을 고려한다는점에서 차이가있다. 개발계획에서나타나는문제
에대한대책은그러한환경문제를줄이는데역점을두지만, 환경보전계획을고
려하게하면개발계획방안가운데가장적절한방안을선택할수있게되어계
획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반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환경보전계획과개발계획의통합은새로운계획수립체제를요구한다. 환경보
전계획과개발계획을통합한다는것은개발과환경보전을더이상별개의것으
로생각지않고하나의계획대상으로보는것이다. 지금까지개발후환경보전대
책이아니라개발전환경보전을우선고려하는사고체계에서만이두계획의통
합이가능하다. 환경보전을고려하도록갖가지행위제한등외적인수단에의존
하지않고환경의특성을감안한일련의계획내용에의하여능동적으로개발계
획에서 환경보전을고려하도록 한다. 이러한계획마인드의변화는 계획의근본
적변화를요구한다. 개발이먼저인계획체제에서는계획의합리성과토지의효
율적이용이 중요한원칙이었다면, 환경보전이 우선하는 계획체제는자연본래
가치의인정과토지의환경성을보다중요한요소로본다. 또한개발을우선하는
계획에서는 개발관련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지만
환경보전을우선하는계획에서는다양한전문가와해당토지의이해당사자들의
타협과 가치판단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지금까지의환경보전계획은서술적인설명위주로작성되어개발계획에서적
용하고자 할 때막연하였고 또한 구체성이 없어 적용하여야 할 실체가 없었다.
환경보전계획이공간계획화하게되면개발계획수립시반영하여야할명확한대
상이있어개발계획에서환경을함께고려할수있도록한다. 또한개발과환경
계획을별개로추진할때에는경관, 수질, 수자원, 대기, 폐기물등의환경분야를
상호연관성없이별개로다룸으로써환경문제의본질에는접근하지못하는피
상적인수준에머무를수밖에없었다. 개발과환경을하나의틀로서간주하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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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물질순환, 에너지, 생태계건강성등개발에서야기될각종환경관련분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되므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통합의전제
국토의난개발을방지하고지속적인국토이용및개발체계를확립하기위하여
제정된국토기본법과국토계획법은개발에따른환경훼손을최소화하기위한다
양한조치들을강구하고있다. 과거의 개발일변도의 계획체계와는 달리 개발과
환경문제를하나로보면서함께해결하고자하는의지와구체적인수단들이법
제도곳곳에포함되어있을만큼괄목할만한제도적개선내용을포함하고있다
하겠다.
그러나 환경보전을 고려한 개발을 담보하려면 그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확보하여야실체화할수있다. 구체적인수단은개발계획수립시환경보전에대
한 사항을 강제하는외적 규제수단이나 지원책을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확실한것은별도의환경보전계획을수립하여개발계획을제어하거나
개발계획과환경보전계획을하나의계획으로수립하는것이다. 개발계획과환경
보전계획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두 계획을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이와함께관련부처간업무에대한협의및조정하는능력, 개발계
획과환경보전계획에서담아야할내용의재정립등많은선행작업이요구된다.
계획단계에서부터개발에따른환경충격을감안한다는것은자연환경의불변
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 개발및이용이자연환경이지닌고유한특성에적응
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개발은생태계의변화를가져오게되는데지금까지
는그변화가인간활동에의한것은무조건나쁜것으로만판단하고그것을작게
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했다면, 환경보전계획에
의한개발계획수립은인간행위에의한자연의변화는당연한것이고, 다만그것
을어느정도허용하고인간의측면에서관리할수있는여건을감안한환경문제
를다루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접근방법이경관생태학적계획수립이라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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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때 환경보전계획은 인간의 자연자원의 활용을 인정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하며기존의환경중시형접근으로무조건적으로환경훼손과오염을줄이는
데역점을두는것과는차이가있다. 이러한사고체계에서개발과환경보전의동
시적 고려가 가능한 것이다.
환경보전계획과개발계획을통합하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 과제가많다. 이
글에서는앞에서검토한기존제도상의문제점, 독일의경험등을토대로통합을
위한방안을작성하고, 각방안을실천하기위한과제를제시하여향후유사연
구의단초를 제공하는데도움을 주고자한다. 통합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관점에
서 새로운 국토이용체계를 강조하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에서의 계획체계
와 환경보전계획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한다.
(3) 통합방안 작성 및과제
① 방안의작성
국토이용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통합방안은여러가지측면을고려하여결정
하여야한다. 제도적개선의범위, 현재그리고장래계획의시스템, 관련부처의
고유업무의재편여부및기관간의협조체제, 두계획에포함되는내용적범위등
이 두 계획의 통합방안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글에서는두계획의통합의방안으로서다음과같은세가지를제시하였다.
첫째는 개발계획에서는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수단을 강구하는 방안, 둘째는
독일의경우처럼개발계획시환경보전계획을우선고려토록하는두계획의연
계를통하여 통합계획의효과를 구하는방안, 셋째는 개발계획과환경보전계획
을하나의계획틀에넣어완전한통합계획을수립하는방안등이다. 현재의국
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에서 이 세 가지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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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안 1 : 개발계획에서환경보전수단을 강구
이 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에 의한 환경훼손 및 오염을 줄이도록 외적인
수단을강구하는데초점을두는방법이다. 예를들면, 도로교통, 주거지, 산업입
지, 신도시, 관광개발 등 모든 개발계획 부문별 분야에서 예상되는 자연환경의
변화, 오염수준등을감안하고그것의저감방안을고려하도록한다. 이때개발계
획이자연환경을훼손하여야할만큼불가피한가, 또그것이반드시계획하고자
하는대상지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의 판단이중요하다. 이번에 제정된국토
기본법과국토계획법의주요골자가바로국토의난개발을방지하고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이어서 이 방안과 유사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개발계획에서환경보전사항을강조하기위해제공되는수단은여러가지이다.
개발권양도제, 계획단위개발제도, 토지의적성평가, 전략환경평가등의수단들이
결국개발에따른환경훼손과오염등을줄이기위한외적인수단이라할수있
다. 이러한수단들은보전을위한강제적규제장치들로서토지이용주체가자발
적으로 환경보전을 고려하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이가운데전략환경평가는실질적수단을갖춘다면환경보전계획을개발계획
과통합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기존의환경영향평가제도
는프로젝트수준에서실시됨으로써개선을요하는사업수준임에도발생되는문
제점의해결에는아무런도움을주지못하는약점을안고있었다. 즉, 계획단계
에서제외된사업방안에대한세부분석이없어환경영향평가에서방안을제시하
지못한다는단점이있었다. 또한동일한지역범위에서서로다른많은사업들로
부터야기되는누적영향에대한평가가미흡하여단편적인환경영향평가를통
해서는지속가능한개발의목적을달성할수없었다. 이에비하여전략환경평가
제도는개별사업수준이아닌상위단계의정책, 계획, 프로그램수준에서환경영
향을고려하는평가과정이다. 계획수준에서야기될 환경영향을단계적으로 검
토함으로써사전예방이라는환경평가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
는 점에서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차이가 있다. 전략환경평가를실천하는실질
적수단을갖고시행하면환경에대한악영향을사전에예방하는효과와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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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업별환경평가를줄일수있어시간과비용절약등의효과를거둘수있다.
전략환경평가제도는개발계획의친환경성확보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으며개
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통합하는 중간단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방안 1의실천은일부제도내용의수정으로가능할것이다. 그러나방안1의가
장큰취약점은현재처럼여전히환경보전계획이없어서개발계획에서환경보전
을고려할만한가이드라인이없다는점이다. 또한개발계획에서는주로서술적
환경보전사항을고려하게되어, 자칫형식적인환경중시형개발계획이수립될가
능성이있다는점이다. 결국개발계획에서환경보전을위한다양한수단을강구
하도록하여개발에의한환경문제를극복하고자하는방안이성공하려면적용가
능한실천수단의발굴뿐만아니라계획수립을추진하는이해당사자들의환경에
대한인식을어디에두고있는가하는것이중요한중요하다. 어쩌면계획가또는
행정담당자들의 환경의식이 방안1의 성공 여부의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③ 방안 2 : 국토이용계획과환경보전계획 연계방안
독일의경우처럼환경보전계획을수립하고개발계획수립시고려하도록하는
방안이다. 환경보전계획은 보호가치가있는공간을 포함한전 국토를대상으로
수립한다.
환경보전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연계하기 위하여 우선 환경보전계획을 국토
이용체계와같이 3단계로구분하도록한다. 즉국토환경보전기본계획 - 지역환경
보전기본계획 - 환경보전계획으로 구분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에서작성된 자연환경 보전에대한기본방향을 고려하도록한다. 국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서는 국토이용 및 개발에 대한 용도지역별 개발정도에
대한기본입장을포함하도록한다. 또한시도별종합계획에대응하여시도별지
역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시·도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도시(군)계획
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환경보전계획은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
획으로구분된것처럼환경보전정비계획과경관관리계획으로구분하도록한다.
116
<그림 4-4> 국토이용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연계
<국토이용계획체계> <국토환경보전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국토환경보전기본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지역환경보전기본계획
시도별, 특정 보호구역별
도시(군)계획 환경보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환경보전정비계획
경관관리계획
(시·군·단위개발사업)
건축계획 경관관리세부계획
환경보전계획체계와 국토이용계획체계를 단계별로 연계토록 함과 동시에 두
계획의연관성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제도적장치의마련이요구된다. 국토기
본법, 국토이용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등은환경보전계획과국
토이용계획을연계하도록하기위해많은요소들이수정, 보완되어야할것이다.
사실국토기본법과국토계획법은국토의합리적인개발을위한제도인만큼환
경보전계획의연계에 대한 근거를포함하기에는다소무리가 있다고판단된다.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계획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
법과자연환경보전법에서 이러한개념을 수용하여 전면적인 법제도의 수정, 보
완 또는 새로운 제도의 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환경보전계획과개발계획을연계하기위한제도적장치이외에여
러가지과제가해결되어야두계획의연계가가능하다. 가장중요한것이환경
보전계획이 국토이용계획수립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려면 환경보전계획이 공간
계획화하여야한다. 두계획의연계를위하여무엇보다중요한것은계획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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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되는정보체계를구축하는일이다. 실제로모든공간에대한 개발, 이용,
보전 에대한정도, 그리고이용또는개발이후관리방향또한보전정도에따른
인위적간섭정도등을제시할때비로소국토이용계획에서말하는선계획-후개
발이가능하게될것이다. 이것은현재와같이개발계획및환경보전계획수립시
필요한 기초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두 계획의 연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경보전계획의공간계획화를위한방안의하나로전국토에대한비오톱유형
구분및평가를통한도면을작성하는것이다. 비오톱지도화는보호되어야할자
연환경의유지뿐만아니라, 개발에대응한자연환경의보호정도를판단하게하
는기초적인정보를구축하는것이라할수있다. 여기서비오톱이란식물과동물
이살수있는모든경계되어진공간을의미한다. 이때보호가치가없는비오톱
이라할지라도거기에는나름대로의생태적인기능이있다고본다. 그러므로개
별적으로보호되어야할경관요소를선택적으로관리하는것이아니라, 전체경
관의구성원으로서각비오톱의역할과기능이유지되도록하는것이바로생태
계의원활한흐름을유지할수있는본질이다. 자연보호와경관보전의고유한과
제는이러한생태계의원활한흐름을유지하여생태계의건강성및생물종다양
성을확보하는것이며, 비오톱의유지는바로개별비오톱의역할을제고토록하
는데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비오톱의지도화를통한환경보전계획
의 수립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비오톱지도의작성은추후면밀한검토를통하여그방향과내용을결정하여야
하지만최소한다음과같은 4가지관점에서검토되어야한다. 첫째는야생동식물
의 서식지로서의잠재성을 감안하는 것인데이를 위해토양포장, 토지이용강도,
토양요소등을분석하여등급화한다. 둘째는이용과관련된공간적기본적구조
를 파악하는것으로농경지, 공원, 주거지, 공장지, 도로 등각종 인위적 개발지
등에 대한 파악 및 생물서식공간의 가능성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생물종목록을파악하는것으로동물상, 식물상등을평가하고상호연관성을파
악한다. 마지막으로는무생물적환경인자를고려하여앞의세가지사항에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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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환경보전계획과개발계획을연계하려면많은과제들이선결되어야한다. 최근
이두계획을관장하는관련부서에조직상작은변화가있었다. 건교부에건설환
경과와환경부에국토환경과등과같은새로운조직이구성된일이다. 개발계획
에서환경을환경보전에서국토를보다고려하기위한기초를다지고있는과정
이라하겠다. 또한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비록구체적인내용의제시는없지
만, 환경보전계획을개발계획수립시고려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한것이중요
한변화의하나라하겠다. 그러나중요한것은개발과환경보전을관장하는관련
부서의업무에대한상호협력과조정능력이제고되어부처간이기주의및불간
섭주의가극복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개발과환경보전이별개의것이아니
라 하나의 틀에 연결된 것이라는 사고체계의변화가더욱필요한요소라할 수
있다.
환경보전계획이각종개발계획에우선하는계획체계를갖도록하기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지구상세계획이계획의 중심이되는계획구조가 필요하다. 독일에
서경관관리계획이실질적으로개발계획을통제하는것은바로지구상세계획단
계이다. 그전까지의토지이용계획이나국토정비계획에서의경관관리계획또는
프로그램은 서술적 계획이거나, 아니면 도면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한구체적인내용을제시하기어렵기때문에지구상세계획단계에서환경보전
에대한계획내용을수용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실질적으로환경보전관
련 내용을 지구상세계획단계부터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계획대상주변
에 대한상세한환경관련자료(도시비오톱지도가여러가지유형으로작성되어
있음. 예를 들면 경관가치에관한 도면, 토지피복변화에관한도면, 보호가치가
있는구역을표기한도면등이구비되어있음)가도면화되어비록지구상계계획
의 상위단계의 계획이더라도 개발계획에서는 같은 단계의 환경보전계획내용을
감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이 거의 모든 도시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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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으므로, 이러한계획체계를잘운용하면환경보전계획과개발계획간연
계가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이경우에는현재의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개발행
위의제한및환경보전, 그리고개발권분리또는허가제등과같은외적인수단
에의한개발행위의제한등의다양한방안을비교검토하여우리특성에적합하
도록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④ 방안 3 : 국토이용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 통합방안
국토이용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통합은방안 2처럼별도의두개의계획을수
립하고이를연계하는고리를만드는것이아니라, 아예하나의계획으로합치는
방안이다. 이러한계획의통합은제도의통합, 조직의통합이이루어질때가능하
다. 그래서방안 3은현재의계획체제와행정조직에서는거의불가능한방안이다.
이 방안은 두 계획수립의 근거인 국토이용관련 법규와 환경보전관련 법규를
하나의제도로통합하여새로운제도의제정을요구할것이다. 예를들면국토보
전및이용에관한법률정도가될수있을것이다. 또한방안 3은개발과환경관
련부서가통합되거나관련업무의전면적개편을전제로실천가능한방안이라
할수있다. 새로운제도, 새로운조직과더불어계획과토지에대한새로운인식
을 가질 때 이 방안의 출현이 가능하다.
이와같이 방안 3의 실천이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할수 있으나, 환경 우선의
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igm)이사회에확산되어모든개발행위에서
환경에대한배려가우선하는사회적분위기가조성되면얼마든지가능한방안
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다가오고 있는 환경우선패러다임시대가 정착하게 될
때충분히시행가능할것이라판단된다. 따라서이방안의실행을위해중요한
점은환경윤리를 감안한토지이용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지금까지토지는 경
제적관점에서보았지만환경윤리적관점에서의토지는하나의생물구조로파악
된다. 즉, 토지나아가자연을우리인간과같은동등한대상으로인정하고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인간에 의한 자연,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때인간의자연이용은자연의균형상태를고려하도록한다. 자연의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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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자연생태계의구성요소이므로개발과이용은생태계의원활한흐름을유
지하는것을전제로가능하다. 토지를이용할때토지의건강을위한인간의의
무를깨닫는것이다. 건강한토지는자기복원력을갖는다. 이러한토지의능력
을이해하고보호하기위한인간의노력이필요하고, 그것은토지를이용하는인
간의 의무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토지의 공공재 성격의강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해결이가능할것이다. 따라서방안 3의추진여부는인간과자연간의관계
재정립이 주요한 과제라 하겠다.
2) 새로운 국토이용계획체계에서의 환경보전계획 통합방안2 1)
(1) 국토기본법상의 고려방안
① 환경보전계획의수립및공간계획화
국토기본법은국토정책의기본방향으로국토의균형발전, 경쟁력있는국토여
건의조성, 국민생활여건의 질적 개선과함께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도모 및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실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수립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환경친화적국토관리의내용으로서 자연생
태계를통합적으로관리하고, 이의보전및복원을위한종합적인시책을추진함
으로써자연과인간이조화되는쾌적한국토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라고명시
하고 있는데,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에 상응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 개별법으로추진되는개발사업계획별로자연환경을
보전하고복원하는계획을수립하게되면, 국토전체의생태계흐름을간과할가
능성이크고, 그렇게계획된환경보전은생태계의연속성을고려할없다고보기
때문이다. 이를위해서환경보전계획은전국토를대상으로하는것부터국토계
21) 앞에서 언급한 방안 가운데 「방안 1」과 「방안 2」를 중심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추진과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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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하위단계인 도시계획에 대응한 구체적인 환경보전계획에까지 다양하여야
한다.
또한환경보전계획이구체적인도시계획수립에기본이되기위해서는공간계
획화하여야 한다. 환경보전계획의공간계획화는환경에 대한 각종 정보가공간
화되어있을때가능하다. 환경에대한정보는전국토의생태적특성을파악하
는데서부터출발한다. 이를위해국토기본법에서국토자원에대한환경에대한
정보구축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토지환경 기초정보체계 구축
국토기본법은 적성에맞는토지이용의유도 를규정함으로서국토를합리적
으로이용, 개발또는보전하기위하여토지의기능과적성에따라용도를구분
또는지정이가능하도록하는근거를제시하고있다. 토지적성에적합한토지이
용의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는토지환경에대한생태적관점에서의정보가축
적된공간적지도가필요하다. 이를위해토지환경및생태적특성을평가할수
있는 기초정보관련 지도를 작성하는 일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함께토지의체계적인개발을위하여종합적인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고
이에입각한토지에대한개발행위를체계적으로관리, 유도하여토지의무질서
한개발을방지하도록하고있다. 문제는개발행위를체계적으로관리, 유도하기
위한구체적인사항을적시하지않아, 이제도내용이실천되어개발에따른환경
훼손과환경오염문제가적절하게관리될지는의문이다. 개발행위를체계적으로
관리 유도할 수단과 근거는 환경보전계획과 개발계획이 연계되어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법조항에 개발행위가야기할환경에대한부정적인영향등을종합적
으로고려하여야하며... 라는문구가있는데, 이와같이환경에대한부정적인
영향을판단하려면역시환경속성에대한공간적정보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
다. 또한개발행위를체계적으로관리, 유도하기위해서는 시행령 등에서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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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지침이제시되어야한다. 개발행위에대한환경문제는지역적여건에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있다. 따라서
개발에의하여나타나는환경훼손, 생태계단절, 환경오염, 우량한경관조성등에
대한 것은 지자체별 지침 또는 조례 등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종합계획에서 환경부문계획과환경보전계획간 위상 정립
국토종합계획의정의가운데국토를이용, 개발및보전을달성하기위한계획
이라는부분이있다. 국토종합계획을국토의개발및이용그리고보전계획이라
고 할때, 보전계획부분이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 국토종합계획과환경보전
계획과의통합방법이달라질수있다. 보전계획이개발및이용되지않고보호가
치가있는곳을대상으로한보전계획이라면이것은현재의자연환경보전계획에
서다루는내용과유사한것이라하겠다. 만약보전계획이국토의이용및개발
에따른환경문제에대한보전이라면, 그것의성격을지금까지기존법제도의개
발계획에포함된형식적인보전계획이던지아니면개발에서제기되는환경문제
를진정으로해결하기위하여새로운계획내용으로추가된보전계획등 2가지로
생각할수있다. 성급한결론이겠지만국토기본법제정목적과이법을관장하고
있는부서가환경보전보다는개발행정을다루는주무부서라고볼때, 법제도가
환경보전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되었다하더라고전자에서와같은형식적인
보전계획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을 환경보전계획과 통합하려면 국토종합계획의 정의에서
또는수립과정을적시한부분에서환경보전계획을고려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
여야한다. 국토종합계획의내용을다루고있는법조항에서환경관련사항을보면
지속가능한국토발전을위한국토환경의보전및개선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
있고, 또한도종합계획의관한사항에서는 지역내자원및환경의개발과보전, 관
리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개발계획과환경보전계획을연계하려면
이부분에서는보전및개선에관한사항과더불어국토계획단계별환경보전을개
발행위에서어떻게감안하여야 하는가등에대한언급이있어야할것이다.
제4장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방안 123
④ 국토계획 각단계별 및 상호연관성 제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하여 도종합계획, 도시(군)계획 등이 상호연관성을 지니
고단계화되어있다. 따라서이를토대로각단계별계획수립시환경보전계획의
정의, 구분, 상호관계를적시하도록하여야하며, 국토계획과환경관리계획간연
관성에대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두계획의통합이가능하다. 문제는어느
제도에이러한사항을포함하여야하는가, 그리고환경보전계획이국토이용계획
체계처럼각단계별로수립하려면, 그리고공간계획화하려면어떠한내용을담
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향후 해결과제라 하겠다.
또한도종합계획, 지역계획, 군종합계획이상호상충할때해당중앙행정부서
의장, 그리고지자체의장에게계획조정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국토
이용계획과환경보전계획간상충을나타낼때계획간조정에대한내용도포함
하도록 한다.
⑤ 국토계획의 부문별환경계획은 환경보전계획을토대로 수립
국토계획에서취급하고있는부문별계획은국토전역을대상으로하여환경,
산업입지, 주택, 수자원등특정부분에대한장기적인발전방향을제시하도록하
고있다. 이때부문별계획은국토종합계획의내용을반영하여야하므로환경에
대한부문이 국토종합계획에포함되어있다고 해석이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
서수립하는환경계획의범위는무엇인가, 앞에서국토계획, 도계획, 시·군계획
에서포함된환경보전등에관한사항과는어떠한관계가있는가등이불분명한
상태다. 또한만약국토종합계획을포함한개발계획에서고려하는환경보전계획
을수립하도록하게되면국토계획에서의부문별계획으로서환경계획은어떠한
존재로남아있어야하는지, 아니면삭제하여야하는지등에대한고민이필요할
것이다.
따라서환경보전계획과연계된개발계획체제를구성할때여기서언급하고있
는환경계획의범위를분명하게언급하는한편환경정책기본법또는자연환경보
전법에서 명시될 환경보전계획과의 차별성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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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정보체계구축에서 환경 포함
국토계획을합리적으로수립하기위해국토정보체계를구축하여이를적극활
용하도록하고있다. 내용으로서지형, 지물, 위치등의속성, 토지이용, 수계, 도
로, 교통, 물류, 수자원등의지리, 인문, 사회정보를조사하고지도로제작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정보는 국토계획과각종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주목할것은 조사, 지도화하는정보에서 환경 을제외하고있다는
점이다. 물론수계, 수자원, 지형등의정보는환경요소의일부분이라고할수있
지만, 토지이용계획이나국토계획이지속가능한발전개념하에서수립되어환경
친화적 국토관리의기본계획적 성격을지니려면최소한 식생, 야생동식물서식
처, 생태계구조등에대한환경요소가기초정보로서제작되고이를근거로계획
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법안에서개발계획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도록하는내용을법제도
곳곳에삽입하였음에도그계획을수립할때활용하기위해구축하고자하는정
보체계에 환경부문을제외한것은문제가있다고판단된다. 당연히개발계획이
환경보전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려면 환경 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국토계획법상의고려방안
① 사전예방형 계획의수립
국토계획법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으로서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하여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
도록 하여야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기본원칙을 달성하기위한구체적
내용으로 자연환경및경관의보전과훼손된자연환경및경관의개선및복원
을 제시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이용및관리의기본원칙을추진하기위하여훼손된자연환경의개선또
는복원이라는사후관리차원의대책보다는개발의내용과규모에따라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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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및 환경오염을 개발계획과 함께 검토하여 사전적으로 그것을 줄이기
위한노력도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독일의경우처럼개발에대한자연
침해행위를판단하여허용범위와내용을정하는것도중요하다. 이와같이개발
계획수립과정에서환경보전을기본으로하기위해서는환경보전계획을수립하
여 이를 개발계획에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② 국토이용계획의 위상정립과 상호연관성 강화
국토이용계획은다른법률에의한토지의이용, 개발및보전에관한계획의
기본이된다라고법에명시하고있다. 만약이것을그대로받아들인다면보전에
관한어떠한계획도국토이용계획의하위계획이되는것이다. 이조항이존재하
는한환경보전계획을고려한국토이용계획의수립은어렵게된다. 따라서여기
에서국토이용계획의지위는 토지또는자연자원을이용하기위해수립하는국
토이용계획은환경보전계획과부합되게하여야한다 라고수정할 필요가있다.
한편, 환경보전계획을 명시한 법률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등 토지이용, 개발 등
자연환경의 변경을 위한 각종 계획은 환경보전계획에서 언급하는 환경보전 및
복원내용을고려하여수립하여야한다 라는내용을포함하도록하여환경보전
계획을 국토이용계획수립에서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가운데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배치, 규모, 설치에관한사항, 경관계획에관한사항등을포함
하도록하고있다. 환경보전계획과국토이용계획을통합하고자할때, 위와같은
사항은환경보전계획에서주로언급되는사항일것이므로두계획의통합시에는
계획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계획내용이정리되지않으면 개
발을위주로한부분과환경보전또는경관을다루는부분이지금과같이별개로
계획되어결국환경보전계획등은형식적인계획수준으로그칠가능성이있다.
특히녹지관리체계와환경보전에관한사항을계획할때에는환경보전계획의내
용이 기본방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보전계획과 개발계획이 통합되려면 무엇보다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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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경보전계획을우선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토계획법에서언급
하고있는도시기본계획의내용가운데 지역적특성, 계획의방향및목표에관
한사항 이있는데, 이를환경보전계획과연관되도록하려면즉, 도시기본계획이
환경보전계획을고려하도록하려면, 환경보전계획에서지역적특성을감안하도
록 하는 내용을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에서판단하는 지역별 특
성, 계획의방향및목표등은환경보전계획에서분석한 (환경측면에서유의해야
할 사항) 내용을 참조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수립에서유의해야할환경적사항으로는지역적관점에서보호하여
야할대상, 공간등에대한사항, 훼손되기쉬운장소, 경관등, 오염원을배출해
서는안되는장소, 배출할때오염원기준(법률에의한것보다더강력한기준을
요하는곳) 등으로요약할수있다. 이와마찬가지로 환경의보전및관리에관
한 사항 , 공원, 녹지 및경관에관한 사항 등도 환경보전계획에서이에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입안을위한기초조사의내용에환경성검토를포함하도록하고있
는바, 환경성검토가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하여환경보전계획에서언급할수
있을것이다. 또한기초조사의내용에토지의토양, 입지, 활용가능성등토지의
적성에대한평가를포함하도록하고있는데, 이들요소는환경성검토에필요한
요소의부분으로서중복적인내용이아닌가판단된다. 다만, 토지의적성은물리
적인 것보다 주변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또한 대상지의 토지가
현재어떠한토지피복을하고있는가가토지적성평가의주요한요소이므로이를
감안하도록하는것이좋을것이다. 이때환경보전계획에서담당하는것이바로
토지의적성, 환경성등인데이를여기에서기댈수있는근거를제시하였으므로
환경보전계획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에서언급하고있는개발행위의허가등에관한사항에서는독일의자
연침해규정과같이개발행위의불가피성, 환경에의충격정도등을판단할수있
는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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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토이용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 통합을위한 향후과제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외
에도많은사항이검토되어야한다. 여기에서는지금까지앞의글에서언급한사
항을제외하고연구를진행하면서향후검토하여야할과제라고생각되었던내
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시한다.
ⅰ) 개발가능한곳과보전하여야할곳의환경성을감안한명확한구분 : 기본
적으로모든자연의가치는같다는전제하에서개발가능한곳을선정하여야할
것이다.
ⅱ) 환경보전계획및개발계획내용의전면재편 :상호연계를하려면각계획
에서다루어져야할사항이면밀하게검토되어야할것이다. 특히환경보전계획
에서 작성될 도면에서 표기하여야 할 사항들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ⅲ) 관련부처의업무에대한협력및조정력제고방안 : 두계획의연계가성
공하려면관련부처의협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 따라서관련부처의담당과에서
상호계획의연관성을갖도록하기위한여러가지사항을제도적으로장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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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H A P T E R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운영방안
서 순 탁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1. 서론
21세기국토관리에있어서가장큰과제는지속가능한국토이용, 효율적인토
지이용, 토지이용에있어서이익과손실간의형평성확보라할수있다. 이가운
데 토지이용에 있어서 이익과 손실간의 형평성 확보는 나머지 두 개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중요한역할을 담당한다. 토지이용에있어서 이익과손실
간의형평성확보가향후국토관리에있어서중심에서야하는이유는바로토지
라는 재화의 특성에 기인한다.
토지는공공재(public good)적인성격으로인해많은공적제약을받지만, 근
본적으로는사적재(private good)이다. 그러므로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공동체
이익을위해토지에대한공적인제약이필요한경우, 사회적합의를거쳐야하
고 동시에 토지소유자가수인할 수 있는정도이어야 할 것이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볼때, 지속가능한국토관리가가능하기위해서는변화하고있는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에 기초한 참여과정과 더불어 개발이익과 규제손실
의형평성확보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예컨대특정지역에서지속가능한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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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추진은개발이익과손실이발생하게되는데, 이것은이익과손실에대한
균형적인접근없이는지속적인추진이어려울것이다. 개발이익과손실의처리
는 많은 이해관계자들간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경우, 그동안급격한도시화·산업화로인한지가급등과이에따른개
발이익의사유화가불가피한측면이강했다. 이때문에그동안정부는개발이익
의 환수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서, 개발이익 환수에 적극적이었다. 토지공개
념제의확대도입은좋은예이다. 반면에개발손실이나규제로인한손실보상에
대해서는매우소극적이었다. 그러다보니최근에는각종개발사업의추진이나,
보전목적의강한토지이용규제에대한토지소유자의반발이커서효율적인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이제는규제손실에대한보상문제도심도있게검토되
어야할것으로보인다. 개발이익과손실에대한형평성확보를위한노력은이
론적으로가능할뿐만아니라, 현실적인필요도존재하여이미여러나라에서이
제도를시행한바있다. 영국의개발권국·공유화, 프랑스의법정밀도상한제, 미
국의개발권선매제와 개발권양도제가바로그것이다. 이 가운데본 연구에서는
우리실정에가장부합할것으로보이는미국의개발권양도제(TDR)를중점적으
로검토할것이다. 그이유는우리나라가미국과유사한토지이용규제시스템을
채택하고있다는점에있다. 또한최근헌법재판소의토지소유권보호강화판결
과개발권양도제에대한일반국민의높은이해도개발권양도제에대한연구필
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미국처럼 용도지역제(zoning)를 근간으로 하여 국토를
관리해 왔다. 용도지역제하에서는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을보전하고자 할
경우, 강한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가영국처럼토지소유권으로부터개발권을분리하여이의공유화를시도한
다든지, 프랑스처럼개발밀도규제를 강화하려는시도는 현시대적 상황에부합
하지않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정치적다원화와분권화와개인의권리신장
으로인해토지소유자의많은저항을초래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저항은제
130
도의성패에크게영향을주게되고결국에는제도자체가폐지되기도한다. 일례
로영국의경우개발가치의국유화정책은경제상황과정권의영향으로빈번하게
수정되었고, 프랑스의 법정밀도상한제는 그 수명이 10여 년에 불과하였다.
또한최근토지소유권보호강화경향은개발권양도제를도입하는데긍정적인
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최근국민의토지재산권에대한인식확대와헌법재
판소의사적토지소유권보호강화경향을고려해볼때, 아무보상없이공익목
적을위해사인의토지를강하게규제하는것은쉽지않게되었다. 따라서아무
리공익을목적으로하더라도이로인한사적토지재산권의침해는어떤형태로
든보상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개발권양도제는이러한시대적상황과맥락
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개발권양도제에대한국민인식을들수있다. 새국토연구협의회
가 2000년 7월에실시한토지에관한국민의식조사1)에따르면, 토지소유권으로
부터개발권을분리하여별도로관리하는제도를도입·시행하자는질문에대해
전체응답자의 86.8%가찬성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응답자의 18.92%는 곧
장실시를, 67.9%는 점진적실시를지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표 5-1> 참
조).
<표 5- 1> 토지소유권과개발권의분리에대한견해
빈도수 %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를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곧장
실시해야 한다. 342 18.7
장점은 많으나 개발이 억제되고 토지소유자가 반발할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실시해볼 만 하다. 1227 67.2
현재상태가 좋다. 237 13.0
무 응 답 21 1.1
합 계 1827 100.0
자료: 새국토연구협의회, 200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나아갈
길」. p.37
1) 토지에관한의식조사는 2000년 7월 10일부터 29일까지전국의 16개지역에서 1,800개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했다(새국토연구협의회. 200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나아갈 길」. p15).
제 5 장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개발권 양도제 운영방안 131
따라서이연구는지속가능한국토이용체계구축을위한개발권양도제추진절
차및방향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지속가능한국토이용체계확립은국가
와토지소유자간공·사익조정을전제로하지않는한, 시행이곤란할것이므로
개발권양도제의도입은이와같은토지를둘러싼공·사익간이해상충의조정방
안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2.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개발권양도제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
1)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의미
최근영국을비롯한선진국에서는지속가능한토지이용이강조되고있다. 여
기에서지속가능한토지이용이란현세대와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토지
이용을말한다. 이를 UN의환경개발위원회의표현을빌리면, 미래세대의필요
충족능력에손상을주지않으면서현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토지이용 으로
정의된다. 그만큼 토지이용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WCED
1987).
이러한지속가능한토지이용이최근우리나라에서주목을받게된것은삶의
질에대한관심과환경보호의중요성에대한인식확대를들수있다. 그간우리
의토지이용정책은급증하는택지·공장용지등도시용토지수요에부응하여토
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이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주거,
산업, 상업활동을위한토지를신규로공급하고자할경우, 지금까지는주로오
픈스페이스나녹지, 또는농지를훼손시켜왔다. 지금까지토지는현세대의생
활수준을개선하기위한자원으로서활용되어왔다는의미이다. 그러나, 현세대
만을 위해 한정된 토지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환경단체들에
의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생각은사회가성숙국면에접어들면서삶의질향상
이중시되고토지이용에있어서도지속가능성이주목받게되면서더욱확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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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는 토지이용관리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이 보다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앞으로는토지의 이용관리가현세
대의이익을최대한보장하는방식보다는미래세대와주변생태계의이익도함께
고려하는방식으로전환되어야 할것이다. 향후 토지정책 방향으로서지속가능
한토지이용은기존의정책목표와추진전략및정책수단과는근본적으로관점을
달리한다. 즉,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균형,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간의 조화,
지역적 필요와 지구적 필요간의 균형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토지이용이가능하기위해서는보다적극적인노력이국가차원에
서 장기적으로추진되어야 한다는점이다. 범정부적인차원에서지속가능한 국
토관리체계를구축한다음, 그틀안에서구체적인토지이용전략과달성가능한
지침을마련하고, 지방적시행을평가하고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국토연구원
에서실시한전문가설문조사결과, 여건변화에따라토지정책이나아가야할방
향으로환경친화적토지이용및개발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어지속가능한토
지이용이향후중요한정책방향임을뒷받침하고있다(국토연구원 2001). 보다근
본적이고적극적인대책이 필요하다는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토지정책과환경
정책을통합하거나, 관련부서의통합또는녹색정부를구성하고지속가능발전
전략과지침을수립하는것이바로그것이다. 즉범정부차원에서환경친화적토
지이용체계구축하고지속가능한토지이용및개발지침제시가요구된다는주장
이다.
참고로영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토지정책의예를보면, 도시용토지증
가비율을 1995년연간 0.2%에서 2020년까지 0.1%로줄인다든지, GDP대비산업
용토지의비율(㎡/ ￡1000)의감소를 4.25에서 3.34로낮추고, 도소매용지를도심
밖에서공급하는비율을현재추세보다대폭줄이고녹지비율을대폭증가시키
며, 토지 가급적 미개발지를 아끼기 위해 신규주택의 60%를 기개발지내 토지
(brown land)에서 공급2)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avetz 2000, 284-285).
2) 영국에서는지금까지평균적으로 55%가기개발지역에서신규주택이공급되어 왔으나,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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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영국의경우처럼, 일차적으로현재의토지자원활용추세(trend)를조
사한다음, 이를기초로달성가능한목표(target)를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정
책목표는지방의여건에따라합의를통해실행가능한수준으로재설정되며시
행에옮겨진다. 이와같이지속가능성은정책목표가 아니라정책방향으로서 기
능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5-2> 영국의지속가능한토지이용지표(예)
지침(Indicators) /단위(unit)
과거
변화추이 현재 추세대로 진
행될경우 (2020)
지속가능발전 목표대
로 추진할 경우
(2020)1970 1995(c)
총도시용토지(㎢) 435 550 578 564
산업용토지/GDP(㎡/￡1000) - 4.25 3.55 3.34
도심밖의도소매용토지비율(%) - 19% 42% 5%
도시내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
(㎢)
- 55 43 70
자료 : Ravetz, City Region 2020, pp284-285에서 발췌.
2) 개발권양도제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의 관계
개발권이토지소유권으로부터분리가가능한가에대한견해는나라에따라다
르다. 개발권개념은영미법계통에친숙한개념이다. 영미식관점에서보면, 토
지소유권은흔히매매, 이용, 저당, 이용할권리등여러권능의묶음(bundle of
sticks)으로 비유되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발권이라고 부르거나
TDC(transfer of development credits)라고하기도하고, 지역에따라다르게부
르기도 한다. 예컨대, 뉴저지州 파인랜드에서는 PDCs(Pineland Development
Credits), 뉴욕州 롱아일랜드 파인 버렌에서는 PBCs(Pine Barren Credits), 플로
리다州 데이드 카운티에서는 SURs(Severable Use Rights)로 표기하고 있다
높여 지침으로 설정하고 있다.
134
(Pruetz 1997, 4-5). 미국의경우토지소유권이여러권능의묶음으로이해되고있
다. 따라서토지소유자는개발권만을팔고다른권능은그대로둘수있다. 이를
가리켜 개발권양도제라 칭한다.
TDR의구조를보면, 코뮤니티는보전하기를원하는지역을송출지역(sending
area)으로정하고개발을유도하고자하는지역을수용지역(receiving area)으로
정한다.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는 자기 땅을 개발할 수도 있고장래 개발할 수
있는권리, 즉개발권만을팔수도있다. 이때개발권은수용지역의토지소유자
나 개발업자가 살 수 있다. 수용지역은 당해 커뮤니티가 가까운 장래에 개발을
집중시키고자하는지역이며, 이 지역은교통을 포함한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이
용이한 지역으로 개발권을 구입하면, 수용지역의소유자들은 법령에서 정한 밀
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건축이가능하다. 개발권양도제의 이러한측면은 지속가
능한 도시개발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TDR은이해관계자들이서로이득을보는(win-win-win) 구조를갖고있
다. 송출지역의토지소유자는현재의 토지이용을계속하면서 개발권을 팔아 이
익을볼수있다. 다른한편수용지역의소유자또는개발업자는개발권을구입
하여법정밀도를초과한건축물의건축이가능하고, 이를통해더큰이익을얻
을수있게된다. 그리고코뮤니티는재정부담없이농경지, 환경보전지역, 역사
적건축물등을보전함으로써토지이용상의목적을달성하게된다(Pruetz 1997,
3). 이처럼 TDR제도는송출지역의토지소유자, 수용지역의소유자또는개발업
자, 코뮤니티정부모두이익을보는구조적인특징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것
은도시정부혼자만의노력으로는불가능하다. 이와같은효과를가져오기위해
서는지역사회구성원모두의당면한공동이슈에대한이해와상호협력에의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와깊은관련이있다. 이렇게볼때, 지방거버넌스를통한효과적인
개발권양도제의 시행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한 단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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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경보호를 위한 미국의 개발권양도제 시행사례
TDR 프로그램이 뉴욕시에서 1968년 처음으로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
걸쳐 107개도시에서 112개프로그램이확대시행되어오고있다. 초기에는문화
재, 농경지, 환경, 공공서비스용량을보전하기위해개별도시들이 TDR 프로그
램을활용하였으나, 이제는환경적으로민감한지역의구조물제거, 바람직한용
도로의건축, 관광시설의보전등을위해 TDR이사용되는등그활용범위가더
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용용도를 종합해보면, 112개 TDR 프로그램
가운데절반이넘는 61개가환경보호를주된목적으로하고있으며, 17개도시에
서는환경보전과농지보호등을위해 TDR을활용되고있다(Pruetz 1997, 39-45).
(1) 농지보전사례 : 메릴랜드州몽고메리카운티(Montgomery County) 프로그램
미국의수도워싱톤D.C.의바로북쪽에위치하고있는메릴랜드주(州) 소속몽
고메리 카운티는 1970년대 동안 광범위하고급격한 개발압력을경험했다. 1950
년이후 1979년까지 21만 3,000에이커의농지가운데 8만에이커이상이비농업
용지로전환되었다. 카운티정부는더이상의손실을막기위해 1980년농지와오
픈스페이스를 보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TDR은 하나의 수단으로
채택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약 8만 9,000 에이커의 우량농지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25에이커당(약 3만평) 1단위의 주거지만 허용하되, 1단위의 주거지는
1,124평을넘지못하도록건축행위를대폭제한했다. TDR을적용하기이전에는
5에이커당 1단위의주거지가허용되었으므로보전지역의토지소유주들에게는 5
에이커당 1개의TDR이교부되었다. 실제로이들은자신들의 TDR을수용지역에
판매하여얻은돈으로인근의우량농지를대량매입하여영농규모를확장하였기
때문에 농지보전 효과가 그 만큼 컸다(Pruetz 1997,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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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및농지보전사례 : 뉴저지州파인랜드(Pinelands, New Jersey) 프로그램
뉴저지州파인랜드지역은습지와비옥한농토가많고희귀동식물의서식지
가 분포되어 있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미연방정부는
1978년이지역을보전지역으로지정했다. 그러나인근대도시(Atlantic City 등)
의개발압력으로이지역의보전이어렵게되자, 뉴저지州정부는파인랜드위원
회를구성하여파인랜드종합관리계획을수립토록했다. 이계획은전지역을 7개
로 구분하여 성장유도지역(regional growth area)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개발을 규제하였다. 가능한 한개발은 성장유도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한셈이
다. 그러나광대한지역의보전계획인만큼사유지가많이포함되어있어개발억
제에따른주민의반발이대두되었다. 그러자규제로인한손실을보상하고개발
을성장유도지역으로유치하는방법으로 TDR제도를채택했다. 개발권은보전지
역과 농업지역에만 교부하되, 환경성과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이
때개발권시장확보를위해산림지역엔개발권을배정하지않았다. 예컨대보전
지역토지소유자들에게는 39에이커당 1점(credit), 경작이가능한임야는 39에이
커당 1점, 미개발습지는 0.2점을교부했다. 이때 1점은수용지역에서 4단위주택
을 지을 권리에 해당한다(Pruetz 1997, 217-223).
(3) 개발권 양도제의성공요인
코뮤니티 자산에 대한 일반인의 수준 높은 인식
하나의 TDR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은, 비록 조례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간혹
매우유익한것이라할수있다. 이것은많은코뮤니티가환경자원, 농경지, 역사
적기념물을보전할수있는지에대한그들자신의능력에대해다시한번생각
해볼수있는기회를갖기때문이다. 코뮤니티자산을보전하기위해서는현실
적으로구입하거나보상없이규제하는두가지방법밖에없다. 그러나지역주민
들은일반적으로전자는불가능하고, 후자는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코뮤니티들이 공적 자금이 아닌 민간 개발업자를 통해 보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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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방법으로TDR이라는수단이있다는것을알았을때, 그들은자신들이보전
하고싶은것이무엇인가를심각하게생각할기회를갖게된다. 또한특정지역
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된다.
개발권양도제를 통한 효과적인 토지이용규제 경험
TDR에기초한용도지역제를채택하기이전에는농경지나환경적으로민감한
지역에대해정부는규제강화를통해보전을시도해왔다. 규제강화가보상없
이 개발잠재력을 줄일 수 있으나, 규제의 강도에는 한계가있으며 규제가 심한
경우규제손실의보상문제가뒤따른다. 그러나 TDR이도입된이후에는보다효
과적인개발규제를할수있게되어, 환경적으로민감한지역과농경지등의보
호가용이해지게되었다. 대부분의 TDR 프로그램의경우보상으로서의 TDR이
없었더라면 신규개발을제한하였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어려우나, 일부커뮤
니티의경우신규개발을제한하는조례를통해 TDR이보상으로서의미를갖는
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3)
적정한 개발권의 양(credit) 산정
하나의 TDR 프로그램이개발권이전을발생시킬때, 앞서언급한두가지기
준을 충족시켜도, 송출지역의 개발밀도 한계와 개발잠재력을 정하고 이전되는
개발권의양을정하는것은쉽지않다. 송출(보전)지역으로부터이전되는개발권
의양에따라수용지역의규모가정해지고밀도계획이수립된다. 그러므로개발
잠재력의산정방법과이전되어야할개발권의양은개발권양도제의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3) 예컨대캘리포니아주의파사데나(Pasadena)는개발잠재력감소에대한보상으로서개발권이전
을허용하기위하여 1984년에새로운층고및밀도규정을담은시규정(City Regulation)과도시
디자인플랜을 채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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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개발권 시장 형성 전략
TDR 프로그램은개발권이전을수반하며, 개발권의이전은개발권시장이형
성되었을경우에일어나므로지역사회가어떻게개발권이전을위한시장을창
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
송출지역과 수용지역에 대한 종합적인계획 수립
많은 TDR 프로그램은 개발권 이전이 송출지역과 수용지역을 포함한 지역사
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계획을 수립하지않기 때문에 실패한것으로 드러났다.
그결과코뮤니티는일반적인계획을기준으로당해지역의바람직한미래상인
지를판단해야하므로, 많은경우TDR 프로그램은종합적인계획노력의핵심적
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송출지역 토지소유자에게 TDR을 팔도록유도
TDR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수용지역에서
이용하도록 TDR을판매하도록동기를부여해야하는데, 대체로개발규제나이
전비에의해동기부여가이루어진다. 송출지역의규제는코뮤니티또는 TDR 프
로그램의목적에따라다양하나, 대체로송출지역에대한규제를점점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송출지역의토지소유자들은 이지역을 개발하기보다는
자신들이보유하고있는개발권을더욱팔고싶어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제한
이지나치게강화되면, 토지소유자들은자신들의재산이정당한보상없이규제
당한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
대부분의코뮤니티들은송출지역의토지이용규제와물리적제약때문에송출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이전하도록 충분히 동기를 부여해야 하고 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일대일(1:1) 이전비4)가필요하게된다. 많은TDR 프로그램은
4) 이전비(transfer ratio)란송출지역으로부터이전될수있는개발량을송출지역에서건축가능한
개발량으로나눈값이다. 예컨대메릴랜드州몽고메리카운티의경우, 이전비는 5:1이다(Pruetz.
1997, 53). 많은코뮤니티에서는 1:1의이전비를이용하고있는데, 그이유는송출지역으로부터
이전되는 개발량이 송출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개발량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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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지역의보전을위해정부규제와입지적제약에의존하고있으나, 많은코뮤
니티들은송출지역의개발량보다많게개발권이수용지역으로이전되도록허용
하는것과같은인센티브를병행하고있다. 이때이전비가지나치게높지않도록
주의할필요가있다. 이전비가높다는것은상대적으로적은송출지역의땅을보
전하기위해더많은개발을수용지역에서허용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수용지역 토지소유자에게 TDR을 사도록유도
TDR 시장을형성하기위해서는개발업자가개발권을구입하여수용지역에서
개발하는것이유리하다는점을인식시킬필요가있다. 수용지역의기준밀도제
한과밀도보너스등을통해개발업자등이 TDR을구매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
다. 이때수용지역의기준밀도를제한할필요가있다. 수용지역의개발업자는, 현
행밀도가충분하거나수용지역에서추가적인밀도수요가없을경우에는TDR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준밀도 한계를 줄이거나
TDR을 통하지 않고서는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고밀도 개발수요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밀도보너스5) 방식이 필요하다. 개발권이 이전되도
록하기위해서는밀도보너스를통해수용지역에서더높은밀도로개발이가능
하도록 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신속하고, 쉽고, 확실하게 TDR을승인
TDR 프로그램을시행하는많은코뮤니티는몇가지이유에서공청회과정을
거치고있다. 수용지역에서의개발사업이지켜야할모든기준을사전에정하는
TDR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107개 코뮤니티 가운데 46개가 1:1 이전비 방식을 쓰고 있다.
5) 밀도보너스란 TDR을통해서수용지역에서의추가적인개발을허용하는것으로서 TDR을통해
서만얻을수있는추가적인밀도를의미한다. 미국의경우 107개코뮤니티가운데 52개가밀도
보너스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미국에서는 10%에서 2,900%까지밀도보너스범위
를보이고있다. 그러나밀도보너스의대부분은 100% 안팎이며평균밀도보너스는 160%로나
타났다. 다만성공적으로 TDR 프로그램을운용한도시는상대적으로낮은밀도보너스를적용
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일례로메릴랜드州의몽고메리카운티의경우밀도보너스는
40% 수준이다(Pruetz 1997,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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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쉽지않다. 이러한이유로시민과수용지역인근주민들은개발사업을자세
히검토하기위해공청회를개최할필요가있다. TDR 과정은공청회또는용도
변경이나계획단위개발과같은별도의승인과정을이용할수도있다. 그러나이
러한과정이지연되거나승인이불확실할경우개발업자들은 TDR 활용을꺼려
할것이다. TDR 프로그램을승인하기위해서는개발권관련이슈들을예상하여
죠닝조례에서 이를 다룰 필요가 있다. 수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이 인근지역의
토지이용과 상충이 없을 경우, TDR 조례를 통해 행정적으로 승인될수 있다는
근거규정을두고보다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도록한다. 수용지역은계획과정
을거쳐죠닝조례에서미리지정해야하며, 이지역의개발기준은인근토지이용
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TDR 은행의 설치
많은코뮤니티들은개발권을수용지역개발업자에게판매하고있으나, 수용지
역이나송출지역소유자들은서로매도인과매수인을찾아야하고, 매도나매수
시판매가격에서로동의해야하는제약을안게된다. 송출지역의토지소유자가
시장에서구매자를찾을수없을때, 마지막수단으로서개발권을매입할수있
는 기관이 필요가있는데 이것이 바로 TDR 은행이다. 이때마지막 수단이라는
표현은TDR 은행이건전한개발권시장의형성을방해할수없다는것을의미한
다. 이러한규정이없을경우, 은행이인위적으로 TDR 가격을올려고밀도개발
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용지역 개발업자에게 다른 인센티브제공
대부분의 TDR 프로그램에있어서수용지역개발업자는현재기준보다더높
은밀도로개발이가능하여이윤을더많이낼수있기때문에개발권을사려고
할것이다. 그러나, 일부코뮤니티에서는개발부담금(development fees)의면제,
개발기준적용배제등과같은인센티브를제공하여개발권시장의활성화를도
모하기도한다. 예컨대캘리포니아주의 Pacifica는수용지역개발시, 기준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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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자본증가부담금(capital improvement fees)과 교통유발부담금(traffic
impact mitigation fees)을 면제했다(Pruetz 1997, 285).
집행인력과 자원 제공
시민들은 TDR 조례를채택하는과정에서보전의필요성과기본적인 TDR 메
카니즘에대해알게된다. 그러나이러한이해는교육을통해서환기시킬때지
속될수있다. 이는 TDR 메카니즘이정부재정의도움없이보전하고자하는지
역을보전할수있는유용한정책수단이라는점을일반시민에게널리인식시킴
으로써가능하게된다. 대부분의성공적인프로그램은 TDR의이용과판매를적
극적으로촉진하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 TDR을판매할경우얻게되는수익에
대한정보를송출지역의토지소유자에게우편으로전달하고, 수용지역토지소유
자에게도 정보를 보내기도 한다. TDR을 이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 개발밀도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개발업계에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일련의과정에있어서부동산전문가들은개발권의잠재적수익에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마케팅에서 큰 역할을담당한다. 이때 이들은 개발권 매매를
중개해주고수수료를받는다. 송출지역과수용지역토지소유자들은TDR 매도·
매수·활용과정이쉬우면쉬울수록많이이용하는경향이있다. 이를위해송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개발권이전, 수용지역에서의 TDR 이용을인정하는것
등에관한샘플을준비하거나, TDR 활용을촉진시키기위해일부코뮤니티에서
는 신청자의 처리과정을 돕는 직원을 두기도 한다.
모니터링
많은코뮤니티에서는개발권이전을기록할공식적인기록을두지않고있다.
그러나, 일부 코뮤니티에서는 모든 개발권 이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TDR 프로그램에대한평가가가능하다. 예컨대뉴저지파인랜드개발권은행은
개발권관련기록을담은연차보고서를발간하고이를토대로 TDR 프로그램을
평가하고있다(Pruetz 1997, 223). 또한코뮤니티내의TDR을이용하지않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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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조사도중요하다. 코뮤니티의성장률이매우높은시기에개발권이전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그 TDR 프로그램은수정이필요하다는징후이다. 이때모
니터링 프로그램은 TDR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개발권양도제의 문제점 및 평가
문제점
개발권양도제의법적인문제는주로수권법률의위임, 사유재산권의침해, 독
점금지법의 위배문제와관련된다. 먼저수권법률의 위임문제는대체로 두가지
견해로나뉜다. 하나는포괄적인수권법과판례에의해그리고지자체의계획권
한으로법률의위임규정없이개발권양도제가가능할것으로보는견해이며, 다
른하나는 Dillon의학설6)에의해지자체는주정부의부속물이며명시적인위임
규정에의해서만가능하다는견해이다. 그러나대부분의계획가들은개발영향부
담금(development impact fee), 시설부담금(exaction)과같이세금이외의재원조
달방안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두번째문제는사유재산권의침해와관련된것이다. 송출지역의토지소유자에
게적정한보상이주어지지않고보전을위해규제를강화한다면, 「정당한보상
없이공익을위해사유재산권을제한할수없다」는미헌법(제5차개정)에의해
위법한행정행위소지가있다. 그동안 TDR 프로그램은합법성을인정받은경우
와그렇지못한경우가있어왔다. 펜센트럴(Penn Central) 역사(驛舍) 보전을위
한 TDR 프로그램은합법성을인정받은경우이고, 개발권매매가잘이루어지지
않아정당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이유로위법한행정행위로판결된경
우도 있다.7)
세번째문제는독점금지법의위배여부와관련된것이다. 정부주도하에개발
6) Dillon의학설이란지자체는주정부의피조물이므로지자체의권한은전적으로주에서시작된
다는주장으로법학자 John Forrest Dillon에의해제기되었고, City of Clinton v. Cedar Rapids and
Missouri River R. Co. 판례에 의해 인정되었다.
7) Fred French Investing Co. vs City of New York 판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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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격이책정되고개발권은행의시장개입에의해가격이조정된다면, 미연방
의독점금지법의위반소지가있다. 따라서이경우에는정부의제한적인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개발권양도제의사회경제적인 문제로서형평성문제를 들수있다.
이는보전지역대신수용지역의과도한개발을허용하게되어주변지역에악영
향을미친다는점과보전에따르는혜택은시전체에미치므로간접보상보다는
일반적인세금으로충당하는것이형평성차원에서바람직하다는관점에서제기
되어진 것이다.
평가
개발권양도제의목적은용도지역제의단점을보완하여개발로부터토지를보
전하는기능을수행하는데있으므로, 시장기능에의해공급할수없는공공재를
공급하는것과유사한기능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개발권양도제는외부효과
감소등 개발의부정적인영향을 감소시키고, 특정지역에 개발을집중시키므로
공공투자비용을줄이는효과가있다고할수있다. 또한이제도는특정토지소
유자들에게주어진용도지역의개발이익을재분배하는방법으로토지의형평성
문제를 제고시켜줌으로써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보완시켜 주는 제도이다.
미국의개발권양도제는농경지및환경자원보전에상당한효과가있는것으로
나타나, 토지이용상의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보여주고있다. 수용
지역의 신규 주택수요가 크고, 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개발을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가존재하는경우, 경제적으로실현가능성이크다는것을보여주고
있다. 이제도의유용성은개발압력과보전필요성의강도에비례함을알수있
다.
농지보전에 있어서 가장 큰경제적 편익은, 개발집중과교외화 방지를 통해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도시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므로 재
산세를덜내도된다는점에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몽고메리카운티의
성공은토지개발문제를솔직하게다루려는정치적의지와지역사회의관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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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선의의노력에기초한다. 그러나TDR 프로그램에대한논의는간혹효율성
과분배문제를혼동하는경우가있다. 비용과편익의문제는오픈스페이스와보
전지역과같은공공재의효율적인공급여부와직결되기때문에중요한의미를
지닌다. TDR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다른 중요한 기준은 형평성이며, 이는 누가
최종적으로 보전에 따르는 부담을 지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토지자원을 배분하는 수단으로서 시장메카니즘은 대부분의 토지이용이 외부
효과등을가져오기때문에한계가있다. 이문제를줄이기위한방법으로전통
적으로 용도지역제에 의존해왔으나, 외부효과로인해이웃한 토지소유자가 지
불하는 비용은 토지소유자가얻는 이익에 비해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외부성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보다 적합한 토지용도 배분방안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TDR은 TDR로인해손실을입은자와이익을얻는자의관계가분명하지않고,
외부효과의내부화, 낮은규제비용, 시장불완전성문제를야기하지않을것등
의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에, TDR제도의사회적효율성은크지않다는
지적이있다. 토지이용규제로인한편익이손실보다크다고하더라도누가혜택
을보고누가비용부담을하느냐하는문제는별도로남아있다. 이는 TDR이라
는 계획수단이사회적 형평성을 충족시키는지를결정하기때문에 중요하다. 개
발권배분방식은사전에토지가치를고려하여이루어지므로보전지역토지소유
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되면 결국 TDR은신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를 주택구입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개발권양도제의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1) 적용가능성 검토
(1) 전제조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 유통시키는 방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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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므로, 개발권의 개념 정립에서부터 구체적인 시행에이르기까지 많은 논
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도식적인시뮬레이션(schematic simulation)
을통해개략적인시행과정을예시적으로보여주고, 이를바탕으로정책적인함
의(policy implications)를도출해볼필요가있다. 여기에서는주택지조성사업지
구의녹지보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전등의사례를중심으로개발권양
도제를 실험적으로 적용해 봤다.
이연구에서는도식적인가상실험을통해개발권양도제의시행과정을분명하
게보여주는것이일차적인목적이다. 미국의경험에서알수있듯이개발권양도
제는사례별(case by case)로그시행과정이다르다고할수있으나, 여기에서는
연구편의상 동일한 가정을 두었다.
두가지사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전제조건들은다음과같다. 첫째, 보전을
위한각종구역의지정에의한개발가치의상실은지가에가장잘반영된다. 둘
째, 개발권에대한수요는충분히확보되어있으며, 개발업자는수용지역의개발
밀도를사용하여수익의극대화를도모한다. 셋째, 개발권수용지역에서허용되
는추가적인개발밀도가수용지역에환경적인악영향을크게미치지않는다. 넷
째, 송출지역의개발잠재력 산정은송출지역토지가격과 송출지역 밖토지가격
의 차이를 개발가치 상실 분으로 한다. 다섯째, 개발권을 분배하는 방법으로는
평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는방식을 따른다.8) 여섯째, 개발권 수용지역의 건축
면적 1평당 개발이익을 100만원으로 가정한다.
(2) 개략적인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Ⅰ : 주택지조성사업지구의 녹지보전사례
사례지역 선정
8) 개발권을분배하는방법에는크게기존용도지역제하에서미이용밀도의비율에따라분배하는
방법, 토지의시장가나평가액에비례하여분배하는방법, 토지의면적에따라분배하는방법이
있다. 이가운데여기에서는평가액을기준으로한개발권분배방식을따르기로했다. 왜냐하면
평가액즉공시지가는개발압력, 위치등을반영하고있을뿐만아니라, 시장가격에근접해있
고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신뢰도 면에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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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으로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92번지 일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
구를선정했다. 이사업지구가사례지역으로선정된이유는, 주택지조성사업지
구일부가현재임상이양호하여자연경관지구(종전의풍치지구)로지정되어개
발이제한되고있으나9) 최근(2000. 7)까지개발압력과함께많은민원이제기되
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사업지구 현황
본주택지조성사업지구는 <그림 5-1> 에서보는것처럼도로를기준으로도
로하단은대부분개발되었고, 도로상단에는 77,430㎡규모의미개발토지가있다.
상단의 기개발지역은 주로 저층 주택이 입지하고 있다.
<표 5-3> 주택지조성사업지구현황(종로구평창동)
구분 면적 비고
도로상단
토지
기개발지역 31,685㎡ 평균공시지가 611,500원/㎡
도로등 9,585㎡
미개발지역 77,430㎡ 평균공시지가 253,000원/㎡
소계 118,700㎡
도로하단
토지
기개발지역 685,481㎡
미개발지역 72,539㎡
소계 758,020㎡
총계 876,720㎡
주: 공시지가는 1999년도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자료
자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송출지역 지정
본사례지역이미개발 토지와기개발토지가혼재되어있으므로, 보전상태가
양호한 도로상단의 미개발 토지 77,430㎡를 개발권 매도지역 즉, 송출지역으로
지정한다.
9) 풍지지구안에서는 일정건축물의건축제한(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33조), 건축물의건폐율은 10
분의 3미만(동조례제34조), 건축물의높이제한(동조례제35조), 대지안의조경(동조례제36조),
대지면적의최소한도(동조례제37조), 대지안의 공지(동조례제38조)등의제한이가해진다.
제 5 장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개발권 양도제 운영방안 147
수용지역 지정
수용지역은개발잠재력이높은지역으로향후고밀개발이허용되면서관리될
수있는인근지역이어야한다. 이점을고려하여도심재개발구역의하나인종로
구 사직동재개발구역을개발권 수용지역으로 선정했다. 따라서이 지구에서는
별도허용용적률을정하여 송출지역에서 개발권을 매입할경우, 추가적인개발
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높혀준다.
송출지역의 개발잠재력 산정
송출지역의개발권을산정·분배하는방식에는여러가지가있으나, 소유토지
에 대하여개발제한을 받음으로써상실한 개발가치를기준으로정했다. 여기에
서는형질변경이 이미 이루어진 인근 토지가격(A)과미개발토지가격(B)의차이
가개발가치의상실분이라고할수있으므로단지내기개발된토지가격 611,000
원/ ㎡과현재지가 253,000원/ ㎡ (1999년도서울시개별공시지가기준)와의차이
를 개발잠재력으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감소되는 총
개발잠재력은 77,430㎡×(611,000원/ ㎡–253,000원/ ㎡) = 277억 2,000만원이 된
다. 이를각필지소유자별로배분하여개발권을부여하되, 발급된개발권의총
량이 수용지역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수용지역의 개발이익산정
계획용적률은개발권을매입하지않을때주어지는기준용적률과개발권을매
입할때허용되는용적률사이로한다. 단, 용적률상한선이 100%간격으로증가
함에따른바닥면적의증가를계산한다. 이때용적률에비례하여주거면적이증
가한다고보고건축면적 1평당개발이익을 100만원으로가정할경우, 개발권수
용지역의용적률상향에따른개발이익의증가는총 355억원으로추정된다. 그
결과, 개발권송출지역에서미실현된개발잠재가치는총 277억원인반면, 개발
권수용지역의용적률상향에따른개발이익의증가는 355억원인셈이다. 이를
고려할경우사직동재개발구역의용적률 400%를기준용적률로하고, 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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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주어야만이, 추가로발생하는개발이익으로송출지역에서감소되는
개발잠재력을 흡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4> 사직동도심재개발계획
구분 연면적(㎡) 연면적증가(㎡) 개발이익증가(백만원)
사업시행면적 40,161
계획대지면적 29,401
연
건
축
면
적
용적률 400% 117,604 - -
용적률 500% 147,005 29,401 8,894
용적률 600% 176,406 58,802 17,788
용적률 700% 205,807 88,203 26,682
용적률 800% 235,208 117,604 35,576
자료: 종로구청, 사직구역 및 주변 상세구역 및 도심재개발구역지정(안), 1999
개발권배분
이단계에서는보전지역토지소유자에게총지가평가액에대한각각의소유토
지의 평가액 비율로 개발권을 배분하는 단계이다. 개발권은 보통 개발권 증서
(development credits)로교부한다. 개발권의수와기준은담당기관에서미리정
하여규제로인해실현되지못한잠재적개발가치에비례하여각필지별로규제
지역토지소유자에게배분하면된다. 본사례검토에있어서개발권의단가를 10
만원으로 한다면, 총 27만 7,200개의 개발권이 발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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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 주택지조성사업지구의미개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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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Ⅱ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보전
사례지역 선정
사례지역으로성북구 돈암동 606에 위치한성북근린공원을 선정했다. 이 공
원은대부분이녹지로이루어져있고, 서울시도시생태현황조사결과대부분이
자연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1등급지와 2등급지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2000). 그러나 주택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계속적인 개발압력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거지로 잠식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사례지역으로적정하다.
또한 성북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시설10)로서 공원내 사유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오랫동안토지이용규제에의하여적절한보상을받지못하고있기때문에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개발권양도제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대상지구현황
성북근린공원은 행정구역상 북쪽으로 정릉2동, 남서방향으로 성북동, 서쪽으
로 돈암2동과인접해있고, 성북동방향의 학교부지를제외하고대부분 주택지로
이용되고있다. 공원북쪽인근지역은일부개발이이루어지고있으며, 지금도계
속적인주택개발의압력을받고있다. 성북근린공원은성북구돈암동 606번지일
대로서 총면적 121,738㎡이고, 이중 사유지 면적이 103,246㎡으로 전체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근린공원내 사유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2000년 기준으로
504,000원/ ㎡이다. 이에비해인근지역주거용도의지가는동쪽과서쪽간에다소
의 차이는 있지만 200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균 1,069,000원/ ㎡ 수준이다.
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지정으로당해토지의사적이용권이배
제되거나토지소유자가토지를종래허용된용도대로사용할수없게된경우이에대해보상을
하도록하는개정전도시계획법제4조에대하여헌법불합치결정(97헌바26, 99.10.21)이있었다.
따라서 2000.1.28 전문개정(2000.7.1시행)된도시계획법에서는미집행시설별재정비계획과존
치되는시설의단계별집행계획을 2001. 12. 31까지수립토록되어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는 10년이경과한미집행시설내부지중지목이대지인토지소유자는시설관리청에매수청구
할수있는매수청구권부여제도와 20년이경과한미집행시설은효력을상실하게되는일몰제
규정이도입되었다. 장기미집행시설에는보상을위하여매수청구권이라는제도가있으나대지
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변병설·이병준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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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공원내 사유지는인근지역주택지 가격의약 47%정도로평가받고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5-5> 성북근린공원의토지소유현황
구분 총면적 사유지 국공유지
면적 121,738 ㎡ 103,246 ㎡ 18,492㎡
백분율 100% 85% 15%
주: 사유지에는 사찰(55,436㎡), 학교(23,340㎡), 호텔(12,625㎡)부지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원현황, 2000.
<표 5-6> 지역과인근지역의지가비교
구분 주소 평균공시지가 용도
공원내 사유지 성북구 돈암동 606번지 일대 504,000원/㎡
인근지역 성북구 돈암동 일대 1,069,000원/㎡ 일반주거지역
주: 공시지가는 2000년도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자료임.
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그림 5-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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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보전)지역 지정
성북구 돈암동 606번지일대성북근린공원내 사유지 103,246㎡를 모두 송출
지역(개발권매도지역)으로지정할필요가있으나, 사찰, 학교, 호텔등의기개발
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11,845㎡만 송출지역으로 지정한다.
수용(개발)지역 지정
송출지역의규제로억제된만큼의추가개발을허용하는지역을지정하는단계
이다. 수용지역으로는종암1동 54번지일대에서재개발을추진중에있는종암3
주택재개발사업지구를선정하였다. 이지역은성북근린공원과인접한지역으로
송출지역의 개발잠재력을 흡수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수용지역
으로선정되었다. 이지구는허용용적률을별도로정하여개발권을매입한자에
게 현재 허용된 용적률 이상의 개발을 허용한다.
<표 5-7> 종암3 주택재개발사업의내용
구분 내용
위치 종암1동 54번지일대
토지규모 44,258㎡
건축규모 5-20층, 15동, 887세대
건축면적 8,551㎡ (연면적 120,268㎡)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도시계획결정 2000.10.14
자료: 성북구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
송출지역 개발잠재력산정
개발가치의상실분을 공시지가기준으로산정했다. 즉 인근주택지의평균공
시지가와현재공원지역내사유지의평균공시지가의차이가곧개발가치의상실
분이된다. 그러므로 2000년도서울시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볼때, 송출지역의
단위면적당 개발가치 상실분은 565,000원/ ㎡(1,069,000원/ ㎡ - 504,000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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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개발행위를제한함으로써감소되는총 개발잠재력은 공원내사유
지면적×개발가치상실분이므로 66억 9천만원(11,845㎡×565,000원/ ㎡)으로추
정된다. 본사례의경우개발권단가를 10만원으로한다면총 487,029개의개발
권을발행할수있고, 이를소유토지의평가액비율로개발권을배분하면된다.
<표 5-8> 수용지역기준밀도와허용밀도(성북구종암동)
구분 연면적(㎡) 연면적증가(㎡) 개발이익증가(백만원)
사업시행면적 44,258
건축면적 8,551
연건축
면적
용적률 230% 120,268 8,551 2586.7
용적률 330% 128,819 17,102 5173.4
용적률 430% 137,370 25,653 7760.0
자료: 성북구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
수용지역의 개발이익산정
계획용적률은개발권을매입하지않을때주어지는기준용적률과개발권을매
입할때허용되는용적률사이로한다. 단, 용적률상한선이 100%간격으로증가
함에따른바닥면적의증가를계산한다. 이때용적률에따라건축연면적이차이
가나고이에비례하여주거면적이증가한다고보고건축면적 1평당개발이익을
100만원으로가정한다. 그결과개발권수용지역의용적률상향에따른개발이익
의증가는총 77억 6천만원으로추정되었다. 이를종합해보면, 개발권송출지역
에서산출된미실현개발잠재가치는총 66억 9천만원인반면, 개발권수용지역
의 용적률 상향에따른 개발이익의증가는 77억 6천만원으로추정되었다. 이를
고려할경우종암3 주택재개발사업에서허용된용적률 230%를기준용적률로하
고, 430%까지인센티브를주어야만이추가로발생하는개발이익으로송출지역
에서 감소되는 개발잠재력을 흡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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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이와같은시뮬레이션은매우도식적이며실제로도심재개발의사업성이있는
지 여부는 부동산경기에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두
가지 개략적인 가상실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첫째, 주변에추가적으로개발이가능한수용지역이존재하여하여야한다. 수
용지역은적어도송출지역의규제로인해손실이예상되는개발잠재력을충분히
수용할수있을정도의규모이어야한다. 수용지역이적으면송출지역의규모도
자연히 적을 수밖에없게된다. 평창동 주택지조성사업지구의 녹지보전사례의
경우수용지역에 비해 송출지역의규모가 상대적으로커서실현성이문제된다.
이에비해성북근린공원의경우에는송출지역의규모가적고인근에이를수용
할만한지역이있어비교적시행이용이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개발권양도
제의시행은보전의필요성이크면서규모가적은경우부터시작할필요가있다.
개발권매도지역은영구히보전해야할지역인지여부에따라일차적으로지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성시가지에 적용하기보다는 미개발지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
도시주변우량농지보전과같은경우가이에해당한다. 기성시가지는보전대상
이되는송출지역의개발잠재력이매우커이를수용할수있는수용지역을정하
기가쉽지않다. 그결과, 평창동사례는허용용적률이지나치게높아지는문제
가되고있음을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기성시가지건축물의용적률이
매우 높아 개발권 시장형성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장애요인이 된다.11)
셋째, 송출지역과수용지역의지정은가급적동일행정구역 안에서이루어지
는것이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송출지역의규모가크면동일행정구역안에서
11) 이에비해대도시주변의준농림지에속해있는우량농지를보전하고자하는경우에는개발권
양도제의적용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고할수있다. 미개발지인까닭에규제로인해상실되
는개발잠재력이적어이를수용하기가용이할뿐만아니라주변지역의용적률도 80-100% 수
준으로 강화될 예정이어서 개발권 시장 형성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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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지역을 정하기가 어렵게된다. 송출지역과 수용지역이또는수용지역이 각
기 다른 행정구역에 지정될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 이 제도
자체가시행되지못할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한도시의도시기본계획안에
서수용지역과송출지역을일괄하여지정하고사안별로개발권양도제를시행하
는 것이 이 제도의 정착에 필요하다.
4. 개발권양도제의 추진절차 및 방향
1) 추진절차
(1) 시민주도의추진위원회구성
TDR 프로그램은계획과정(planning process)을통해이루어진다. 그러므로프
로그램시행지역의이해관계집단, 전문가등으로구성되는시민주도의추진위원
회 구성이 필요하며, 이 위원회는프로그램 설계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추진위원회는공무원, 송출지역및수용지역의개발업자, 부동산
전문가, 지역시민단체의대표자등다양한계층으로구성할필요가있다. 동위
원회는관련자료수집, 지역의문제점발견, 의견수렴, 프로그램의설계, 프로그
램 시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 송출지역·수용지역 지정을 위한 시나리오개발
이단계에서는 TDR에기초한죠닝시나리오를개발하는단계로서, 대상지역
의보전및개발방안을모색하고송출지역(개발권매도지역)과수용지역(개발권
매수지역)을 선정하는 것을주 내용으로 한다. 대상지역의 개발규제정도, 대상
지역이외의개발이촉진되어야할지역과개발의유형및정도등에대한대안을
설정하고이를사전평가하여바람직한안을설정한다. 그다음에는개발권송출
지역과수용지역을선정하는데, 이때개발권수용지역의선정이TDR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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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에있어서매우중요하다. 예컨대대규모미개발토지로서향후고밀도개발
및도시기반시설공급이예정되어있어개발압력이높은지역이나도시중심부의
고밀도재개발지역또는지구중심등용도지역변경으로개발밀도의상향이예
정된 지역 등이 수용지역으로 적합하다.
송출지역은보전하고자하는지역전체를대상으로하는것이이상적이나, 수
용지역의수용능력에따라감소할수도있다. 또한송출지역의규모, 밀도, 인센
티브를정하는것과수용지역의규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을정하는것도중
요하다. 송출지역은보전을 위해 토지소유자동의하에용도지역을 개편하거나
(rezoning) 규제를 강화하기도 한다. 송출지역 소유자가 개발권을 이전할 경우
이전비(transfer ratio)의 조정을 통한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용지역은 송출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밀도보너스를 수용할 정도로 지정되
나, TDR 소지여부에따라개발허용의폭이달라진다. TDR이소지하지않은경
우에는 수용지역에서 추가적인 밀도가허용되지않으며, 전반적으로이 지역의
규제가강해야한다. TDR을소지한경우추가적인밀도보너스를허용하여수용
지역의 기준밀도 이상의개발이 가능하며, 이러한수용지역이 충분히확보되어
야 시장성이 보장된다.
(3) 개발권 시장성 확보를 위한 시나리오분석
이단계에서는개발권이전을촉진하기위해앞단계에서마련한TDR에기초
한 죠닝 시나리오를검증하는단계로서, 주로송출지역의 개발잠재력과 개발권
의양을산정하고수용지역의밀도계획수립등을내용으로한다. TDR프로그램
을검증하는것은개발권매수자와매도인의입장에서이익이되는가를조사하
는 것으로 개발권의 가치추정 및 개발권 매매이익 추정을 포함한다.
먼저, 송출(보전)지역으로부터이전되는개발권의양에따라수용지역의규모
와밀도계획을수립한다. 이때송출지역에서할당된개발권의양보다더많은개
발권을수용할수있는수용지역밀도계획이필요하다. 이는향후송출지역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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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할당된 개발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과정에서 개발권이 증가할
가능성과수용지역의토지소유자가추가개발을원하지않을경우에대비하기위
한것이다. 수용지역의밀도는개발권을매입하지않았을때의기준밀도와개발
권을매입했을때의허용밀도를정하되개발권을매입하지않았을경우의밀도
상향허용은엄격히통제하여개발권의매매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수용지역
의밀도계획을수립한경우에는지구단위계획등계획의일부로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는수용지역개발업자입장에서 TDR의가치를추정해보는것이필
요하다. 또한수용지역개발을통해서개발업자가얻는이익의추정과바람직한
투자수익 및 개발비용의 비교 형량은 필수적이다.
TDR 가격 산정식
TDR가격 = (개발사업의예상수입÷투자수익률)–개발비용(토지매입비, 건설비등)
둘째로송출지역토지소유자의입장에서토지판매, 개발권판매, 현상유지가
운데무엇이이익인지를검토한다. 이를위해서는토지대신TDR 판매시예상되
는수익(손실)을추정하고, 송출지역의토지를계속소유할경우순소득증대효과
와 송출지역의 토지매매가격을 검토한다.
토지 대신 TDR 판매시 예상되는 수익(손실) 추정식
TDR 판매시 예상되는 수익(손실) = (TDR 판매수익+송출지역 토지 보유시
순소득증대효과)–송출지역토지매매가격
(4) 공청회를 통한 대안 선정및 대안의수정·보완
이단계는분석된여러대안들의장단점을분석한보고서를작성하여계획위
원회에보고하고여론수렴과정을거친다. 그다음에는수용지역의적합성, 송출
지역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정책수단 강구, TDR 구매 및 이전에 관한 규정,
수용지역 사업의 검토, 기반시설 및 설계기준 검토 등을 수행한다. 송출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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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개발권을토지별로공부상에등록하고분리된개발권에대해서는개발을
엄격히 제한한다. 개별토지별로 개발권증명서를발급하고등록된 개발권이 매
매되는 경우 공부 및 증명서 내용을수정하여 기록한다. 개발권 매매에 대하여
거래세징수여부는시장상황에따라결정하되, 초기에는시장활성화를위해거
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환경성 검토및 모니터링
마지막으로수용지역사업에대한환경성검토를마친후에시행단계에들어
가는데, 이때 홍보·마켓팅·재원조달·행정적 지원방안 강구 등이 논의된다.
수용지역에서의추가적인개발의허용이주변지역에환경적인악영향을미치지
는않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TDR프로그램의효율적인운용을위해시행
절차및개발권의산정·매매등에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조례를제정한
다. 개발권의가치평가, 시장침체시개발권의매입, 개발권의수급조절, TDR 시
행시 비용지원 등을 위해 개발권은행의 설립을 검토한다.
2) 시행방안
(1) 지자체의개발권양도제활용을위한법적근거및제도적장치마련
먼저개발권분리에대한이론적인고찰결과, 토지소유권분화는역사적산물
이며따라서토지소유권으로부터개발권을분리하여별도로관리하려는시도는
현대사회에서그중요성이더욱크다는점이강조됐다. 계획제한으로인한손실
보상방법의하나라는의미를갖는개발권양도제는헌법제23조재산권의보장
과제한의취지에부합한다고볼수있다. 개발권양도제는그근거법률의제정
과지방정부의조례제정등을통해도입이가능하다고볼수있으므로, 이의시
행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해야할것이다. 2001년 12월에제정된국토계획법을
통해개발권양도제를개발허가제및지구단위계획과연계하여운용하는것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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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발권양도제의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개발권의
법적성질규명및공시방법, 개발권유통을위한유통기관의설립, 공무원의전
문성 제고방안 등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림 5-3> 개발권양도제의시행절차
시민위원회 구성
·자료수집 및 예비평가
시나리오 개발
·송출지역 지정 등
·수용지역 지정 등
시나리오 분석
·개발권 가치 측정
·개발권 매매이익 측정
공청회 및 대안 선정
대안의 수정·보완
·송출지역의 적합성 검토
·수용지역개발사업의 검토
·개발권 거래 규정
환경성 검토
시행
모니터링
(2) 시범지역 적용을통해 구체적인가이드라인제시
개발권양도제가성공적으로도입·시행되기위해서는, 미국의경험에서알수
있듯이, 여러조건의충족이필요하며아울러구체적인시행방안의도출을위한
심도있는검토가뒤따라야할것이다이를위해서는개발권양도제의개념적틀
(conceptual framework)을분명하게보여주고, 동시에구체적인실행을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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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노력이중앙정부차원에서필요하다. 또한사례지역적용
을통해개발에의한편익상승과규제로인한편익감소가개발권의매매를통해
상호보전될수있음을인식시켜주는일이이제도의성패를가늠하는열쇠이다.
(3) 예외적으로, 미개발지에, 규모가 작은 것부터 시행
개발권양도제가실제로적용될경우마다개발권시장에서개발권의매매가이
루어질수있는지에대한별도의심층분석이필요하며, 기타예상치못한많은
운용상의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다. 그러므로개발권양도제는기존의다른정
책수단으로해결하기곤란하고, 이제도의적용이불가피한경우에한해적용할
필요가있다. 역사적기념물보전, 문화재보호처럼보전목적이분명한경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필요가 있다. 그리고개발권양도제를 도입할때는기성시가
지보다는 미개발지에, 규모가 큰 것보다는 적은 것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지방정부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
또한 개발권양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수행능력에대한정확한이해와평가가선행되어야하며, 지방정부행
정역량제고를위한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미국의개발권양
도제의성공은전적으로성숙한시민사회와수준높은지방정부능력에기인한
다. 만일우리사회여건이이에미치지못할경우에는개발권의분리·유통을위
한 제도의 설계(institutional design)가 우리 실정과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12)에맞게수정되어야함은물론이다. 우리나라에개발권양도제를도입
할경우, 규모가적고시행이비교적용이하며성공가능성이큰사례부터시작하
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미국의경험은 TDR프로그램의성패가지방정부의도
시계획수행능력즉, 자기행정구역내토지문제해결을위한정책대안의공동생
산능력과 전문성 등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 여기에서제도적역량(institutional capital or institutional capacity or social capital)이라함은좁게
는행정관리능력을의미하고(노융희 534), 넓게는신뢰, 사회적규범, 사회적네트워크와같은
사회·문화적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Putnam 1993,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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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 H A P T E R
도시계획제도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이 상 문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 협성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최근들어행정당국과계획가가주도하는하향식의도시계획수립방식에서탈
피하여 계획수립과집행과정에 시민다중 혹은 주민대표, 다양한이익집단의 참
여를제도적으로일부보장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실제계획과정에서의시
민참여 형태는 공청회, 공고·공람, 위원회등이 주를 이루고있고, 참여과정도
형식적인관례로 치우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계획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형
태를다양화할필요가있고참여과정에서실질적인시민의견수렴을위한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자면우선국내도시계획제도에서의시민참여의형태와문제점을살펴보
고, 시민참여가활성화된사례및외국의시민참여제도를참조하여 2001년 12월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계획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할수있는제도적인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아울러민관협력적이면
서시민단체나자발적인주민조직에의해주민자치적으로운영되는새로운형태
의 시민참여방안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국토도시계획의 수립·집행·관리 과정에서 시민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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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과 3자적인입장에서계획모니터링체제를구축할
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도시(군)계획수립및변경과정에시민
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관할구역의 토지이용·환경·역사문화 등을 지속가능
하게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결과는 도시(군)계획 수립시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시민의도시계획입안제안권과관련된국토계획법의시행령·시행지침, 도시
계획수립지침 작성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시민참여의 개념·유형·과정
1) 시민참여의 개념과 효과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개념에 대해 Huntington & Nelson(1976)은
정부의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려고의도하는일반주민의행위라고정의하였다.
Sidney Verba(1967, 53-78)는공권력이없는일부시민들이공적권한을기진사
람들의행위에영향을줄의도로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는행위라고정의한다.
하성규외(1995, 79)도 이와 동일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유재원(1995, 9)은 지역의 정치·행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견을 투입하
려는행위로정의하면서시민에의한시정·의정감시활동도시민참여의일환으
로규정하고있다. Strange(1972, 460-461)는시민참여제도는직접민주주의에입
각하여 시민들에게영향을 미치는공공의사의 결정과집행에, 시민들이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이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Stenberg(1972,
195-196)는 민주주의제도하의 시민참여는간접민주제가 그 기능을제대로 수용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제도가 아니라, 다만,
간접민주제를보완내지시정함으로써그기능과역할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
있게 하려는데 그 특질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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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는풀뿌리민주주의적인형태와기능에서부터극히전문적인것에이
르기까지다의적인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공공행정에있어서의시민참여는시
민들이행정기관이나관료들의정책결정과정에주체의식을갖고참여하여투입
기능을수행하는행위를의미한다. 시민참여는대의민주주의제도를보완하여지
방자치의이른바아래로부터의민주주의의정치철학과도밀접히관련되는것으
로서일반적으로정보기능, 주민사회에의접근기능, 결정에의 관여기능, 행정책
임기능 등을 수행한다(황영우외 1997, 13).
이러한시민참여의긍정적효과(필요성)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요약된다.
첫째, 의식·행태적측면에서시민의자치의식을개발하여행정의존적사고에
서벗어나는계기를마련해주고, 정책결정자내지정책집행자에게는자주성과창
의성을함양하여특히지방공무원에게는중앙의존적사고를탈피하는장을제공
한다. 둘째, 제도적측면에서대의민주주의제도의한계를 보완하는역할을수행
하고대의민주제의성숙을촉진할수있는경쟁자로서기능한다. 아울러시민참
여는관료들의대응성과책임성을제고하여관료제의한계를보완하며지방의회
와집행부의합리적정책결정에기여한다. 셋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간의역
할및관계를재정립시켜준다. 넷째, 행정적측면에서행정의민주적통제를보완
하며시민이라는행정비전문가입장에서행정전문가들의시류적감각을시정하
는비전문가적통제를유인한다. 행정에대한이해와협력을확보하며행정의환
류기능을도모하고, 이해와갈등을조정하는과정에서소수인의보호구제기능을
수행하고동시에행정의 분파주의를 해소한다. 다섯째, 시민의입장에서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주민상호간의 합의를 형성하는 시스탬을 창출하게 된다.
한편시민참여의 부정적 효과(한계)로는 첫째, 참여주민 개인의 비전문성, 이
기성, 비합리성에기인한자질의문제, 둘째, 참여에따른시간과경비의소요에
따른비능률성에대한비판, 셋째, 시민의견의다양성과의견수렴자인행정당국
자의주관성에따른의견집약의어려움, 넷째, 참여시민의정당성내지대표성
의문제, 다섯째, 형식적인시민참여절차의한계, 여섯째, 주민상호간의이해조
정 능력의 한계, 일곱째, 행정자체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집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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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참여의 유형과 참여과정
(1) 시민참여의유형
개념적으로 시민참여는 행정과 시민의 두 역학관계에서 유형이 나누어진다.
참여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행정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시민이 주도하느냐에 따
라, 전자가강조되면제도적인틀속에서의참여혹은비자발적참여로유형화되
고, 후자가 중심이 되면 비제도적 혹은 자발적 참여형태가 된다.
Dale(1978, 25-43; 유재원 1995, 8-9 재인용)의분류법에따르면정부주도의메
카니즘과시민주도의메카니즘을두축으로놓고서그사이에미래지향적메카
니즘, 사조직에서의시민참여, 경제영역에서의시민참여등다섯가지의유형으
로 구분하고 있다. 특징적인것은경제활동에대한참여(예; 기업이사회 시민대
표, 불매동맹, 마케팅조합, 소비자조합등)와사조직(예; 병원)에대한참여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유재원(1995, 24-30)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으로
세 가지 참여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행정동원적 주민참여, ②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③자생조직적주민참여가그것이다. 신용우(1987, 60)의경우는시민
의 정치참여형태로 자발적, 비자발적이라는 축과 인습적, 비인습적이라는 축을
교차하여 4개의유형을구분하고있다. 한편김현식·이영아(1996, 33-42)는먼저
참여방식에따라①제도적참여, ②준제도적참여, ③비제도적참여(저항형참
여, 요구형참여, 주도형참여)로나누어지고, 다시참여주체에따라①피해집단
유형(재산권, 생존권), ②일반집단유형으로나뉘어지며, 마지막으로참여단계에
따라 ① 계획단계, ② 집행단계, ③ 평가단계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상선행연구에서의시민참여유형을종합해볼때, 이연구에서는행정주도
형(제도형, 준제도형) 참여, 민관협력형, 주민자치형(비제도형)의세가지로나누
어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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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도형 참여 : 제도형 참여
행정주도형시민참여는관에서시민참여과정을주도하고시민이이에따라가
는경우이다. 시민은관(官)의요구에따라관에서허락하는범위내에서참여하
고, 의견의반영여부도정책담당자에게달려있다. 법령에의하여규정된공람·
공청회·위원회 등이 대표적이고 반상회, 주민투표 등도 이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의측면에서는공청회와주민의견청취, 중앙및지방(시·도, 시·
군·구)의도시(군)계획위원회, 도시(군)계획전문위원회, 지방의회의의견청취, 공
람및공고등이해당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통한자문도여기에해당한다.
제도상규정은없지만자치단체주관하는홍보활동의일환으로계획설명회(혹은
세미나, 심포지움)와 전문가 토론(자문)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참여유형은행정동원이라는본질적한계를지니며(유재원 1995, 25), 지방자
치제시대의주민자치라는기본정신에다소미흡한참여형태라고할수있다. 행
정이주도하는데따른주민과의거리감, 불신감으로적극적인시민참여를기대하
기는어렵고, 공무원들또한소극적이고부정적인태도로인해참여를통한행정
효과의극대화는기대하기어려운점이있다. 무엇보다지금까지행정이주도하는
시민참여는관과민이자유스러운쌍방향의의사소통에기반하여특정사안에대
해합의점을형성해나가는과정이라기보다는일방적인통제의한유형으로오용
되거나 행정전시 내지 행정홍보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주도형 참여 : 준제도형참여
도시계획에서의준제도적참여는주로민원의형태로나타나는데, 도시계획과
관련된민원은지방정부및건설교통부, 국무총리직속기관인국민고충처리위원
회등으로접수되며, 사안에따라행정자치부지방행정국, 총무처정부합동민원
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등으로이첩된다. 1987∼1994년에서울시민원담당관실
에접수된집단민원의총 160건중 77.5%가도시계획과관련되어있는데, 도시계
획사업 66건(41.2%), 도시계획시설 54건(33.8%), 지역지구제 4건(2.5%), 기타 36
건(22.5%) 등이다(김·이 199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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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형 참여
민관협력형 참여는 행정과 시민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공동의 책임 하에서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풀어 가는 방식이다.
그러나민관이자금, 인력, 기술등을공동으로출자하여운영하는민관공동출자
사업과는성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민관협력형참여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
으로규정한참여방식이아닌행정관행이나행정운영과관련된제도상으로보장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들어서는도시정책에있어민과관이상호협력하는방안으로관이대략
적인접근방식만제시하거나행정과주민간의쌍방향의사소통에기반하여자연
스런시민의참여를유도하는다양한참여방법을강구하고있다. 예를들어자치
단체의 민원실운영, 고정처리형옴부스만제도, 시민자문위원회, 이익단체의활
용, 여론의활용, 정당의활용, 동사무소를이용한커뮤니티센터혹은주민교류센
터의 운영, 행정상담원제도, 정보공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형 참여
자치형시민참여는자생적 주민조직이지닌공동체 의식, 자치의식에기반하
여지역의정치·행정및계획수립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려는자발적
인노력을말한다. 자생적주민조직은특정직업집단에만한정되지않고대다수
시민에게개방되어있으며, 시민이스스로조직하고지역의문제를파악함은물
론 스스로 그 해결대안을 강구한다.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있으며, 소위관변단체로 불려지는 기존의많은 조직들이 타율
적·하향적으로 설치되어 행정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정당조직과도 구별되고 개인의 이해관심에만 초점을 맞춘 이익단체·친목단
체·사설조직(기관)과도 구별된다.
주민조직에참여함으로써개인적관점에서가아니라공동체적관점에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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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생각하게되고접근방식도공익성을우선으로하고, 합의를도출하는과정에
서는주민의지지가결집되고공통의의견을표출할수있는방안들이모색된다.
주민조직은정부와의회, 이익단체, 지역정당등지역사회의제반권력에대한감
시와비판을통하여권위주의적정치·행정체제를민주화하고행정과정을투명
화 시키려고 노력한다.
주민자치형참여는대부분비제도적인수단을통하여표출되고주민들이선택
하는극단적인방법으로서시위·점거·농성의형태로나타나기도하며, 민관협
력형또는준제도형참여와동시에진행되는경향이있다. 대체로이러한참여
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참여수단이며, 동시에 첨예한 갈등관계에
있는이해집단간실력행사방식이기도하다. 그러나이해당사자들만의비제도적
참여는갈등해소에효과적이지않으며, 이해당사자가아닌비영리시민운동단체
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이(1996)의 연구결과에의하면 비제도적 참여는저항형 참여·요구형 참
여·주도형 참여로 세분할 수 있다.
저항형참여
특정한개발계획이외부에서주어질때대상지역의주민들이개발이나계획으
로인해피해가된다는사실을인식하고이를반대하는방식으로서결정된도시
계획에 의해 즉각적으로반응하여사회문제화 시키는형태이다. 계획의 집행을
둘러싸고초기에는저항형참여가주종을이루나더나은형태의참여로전환되
지 않으면 갈등만 지속될 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구형참여
저항형참여에비해한단계발전된형태로서외부에서주어진개발계획에대
해주민들이계획자체는수용하되계획이나개발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기위
하여필요한조건을마련해줄것을요구하는것으로경제적이해에집중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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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점차 일반적 이해로 전환될 수 있는 참여형태이다.
주도형참여
가장발전된참여형태로서위두가지형태의참여에의하여문제가해결되고
난뒤참여한주민이당해지역의발전을위하여새로운사업을주도하는경우로
서문제를해결하기위한참여보다새로운지역사회의변화를이끌어갈려는능
동적인 참여방식이다. 반드시저항형·요구형 참여를거쳐야 이단계의 참여형
태로이행되는것이아니며, 처음부터주도적참여를하는경우가많다. 이익집
단의부문이익을옹호하는형태가아닌시민다중의공익성을추구하는시민운동
단체가대부분여기에해당된다. 또한운동단체가아닌주민들의순수한자발적
인기획과지역문제해결노력을위한산발적인시민조직들의노력이여기에해
당한다.
(2) 시민참여의과정
계획단계(입안, 검토, 승인)
현행우리나라제도하에서는계획초기의입안단계에서시민이참여할수있
는통로가없으며, 계획의윤곽이정해진다음에시민에게내용이공개되므로시
민과의갈등의소지가많다. 공청회, 공람등의제도도형식적인참여에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집행단계
집행단계는도시계획이확정되고난뒤, 결정된계획대로도시를개발하거나
시설을입지시키고용도를지정하는단계로, 이단계에서는토지소유자등이주
체가된도시개발사업을제외하고는이미계획이결정되고그에따라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이 적어진다.
계획단계에서제한되고형식적인시민참여만이이루어짐에따라시민들은집
행단계에이르러서야 비로소구체적인내용을 알게되는 데, 집행단계에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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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시민들의참여가어렵기때문에저항형참여와같은형태로비제도적인참
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단계
도시계획이집행되고난뒤계획내용에따라충실하게집행되었는지에대한평
가가 필요하나 현재에는 이와 관련된 제도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민참여
또한이루어질수없는상황이다. 평가단계에서시민의참여가이루어진다면계
획및개발과정에대한지속적인관심을가지게되는효과를이끌어낼수있다
(김·이 1996, 41-42). 우리나라에서도시급히도시계획에대한 평가제도가도입
되어야하고아울러시민이주체적으로참여하는평가제도가도입되어야하겠다.
3. 시민참여와 관련된 도시 (군)계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시민참여와 관련된 도시 (군)계획제도의 현황
(1) 시민참여 관련 법제 현황
이연구에서파악하려는시민참여제도는 2001년 12월에새로제정된국토기본
법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을검토대상으로한다. 국
토기본법에서 규정한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광역
도시(군)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과정을 살펴본다.
계획의 단계별로 계획의 수립·집행·평가의 세 단계 모두를 고찰해 보아야
하나, 집행단계는본법이아닌하위다른법령들에서시민참여관련내용을별
도규정하고있고, 평가단계는이와관련된규정이아직없으므로이연구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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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 개편도시(군)계획에서의시민참여관련법제
관계법
계획의
종류
시민참여에 관한 법조항 참여형태
국토
기본법
(2001)
국토종
합계획
공청회를 통한 국민 및 전문가의견 청취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주요내용의 공고
행정
주도형
도종합
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주요내용의 공고
행정
주도형
국토의계
획및이용
에관한
법률
(2001)
광역도
시(군)
계획
공청회를 통한 국민 및 전문가의견 청취(13조)
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15조)
공고 및 일반에 공람(15조)
행정
주도형
도시기
본계획
공청회 개최(19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20조)
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21조)
공고 및 일반에 공람(21조)
행정
주도형
도시관
리계획
주민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25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27조)
도시(군)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29조)
고시 및 일반공람(29조)
민관
협력형
행정
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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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과정상의 시민참여
<그림 6- 1> 국토및도시계획수립과정상의시민참여
기초조사 및 입안
(건교부장관) ←
자료제출
(중앙행정기
관, 시·도
지사)
기초조사 및 입안
(도지사)
↓ ↓
공청회 개최 ←
국민 및 관
계전문가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견청취
↓ ↓
시·도지사 의견청취 도시(군)계획위원회심의
↓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30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건교부장관)
*30일
↓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위원장 :국무총리
국토정책위원회분과위
원회 심의
↓ ↓
국무회의 심의 승 인
(건교부장관)
↓ ↓
대통령 승인 송 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도지사
↓ ↓
공 고
(건교부장관) * 관보
공 고
(도지사) *관보또는공보
↓ ↓
관계 행정기관 송부 송 부 *시장·군수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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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및입안
(건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기초조사및입안
(건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주민제안(필요시)
↓ ↓
공청회개최 ←주민 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 ↓
지방의회의견청취
*건교부장
관 입안시
생략
지방의회
의견청취(중요한사항)
* 건교부장관, 도지
사입안시생략
↓ ↓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30일 관계행정기관협의 * 30일
↓ ↓
중앙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
지방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
↓ ↓
승 인
(건교부장관)
결 정
↓ ↓
공람공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고시및공람공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
지형도면고시 * 2년이내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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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역지정
기초조사및입안
(건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주민(시행자)제안
부담구역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
↓ ↓
주민의견청취
지방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
↓ ↓
협 의
건교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
기관
시도지사 : 관
계행정기관
지 정
↓ ↓
중앙또는시도도시(군)
계획위원회심의
고 시
↓ 나. 부담구역계획수립절차
지 정
부담계획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
↓ ↓
고시및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
↓
지방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
↓
확 정
↓
공 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부담구역지정및계획수립>
진한 표시는 계획수립과정상 시민참여단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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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형태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국토기본법및국토계획법모두공청회를통한주민의견청취조항을두고있
다. 우리나라와같은행정주도형의시민참여형태에서가장기본적인시민참여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 광역국토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
관리계획을수립하고하는때에는공청회를열어주민및관계전문가등의의견
을듣고이에제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된때에는이를국토도시계획에반
영하도록하도록하고있다. 공청회개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에규정하도
록 하고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을입안한때에는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며, 그의견이타당
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주민의의견청취에관한필요
한사항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청회보다 시민참여의 적극적인 유도방법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도시(군)기본계획을수립하고할 때에는미리지방의회의 의견을청취하도록
하고있으며, 이에지방의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30일이내에수립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관하여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하고있다. 그절차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정책위원회 및 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국토정책위원회는국토계획과국토의이용과관리에관련되는중요정책을심
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국토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심의하는사항은국토계획과관련된정책의조정·국토종합계획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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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에관한사항·도종합계획에관한사항·지역발전협약에관한사항등
이 해당된다.
도시(군)계획위원회는 중앙 도시(군)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군)계획위원회가
있다. 중앙도시(군)계획위원회는 광역국토도시계획·국토도시계획·토지거래계
약허가구역등건설교통부장관의권한에속하는사항등을심의하고국토도시계
획에관한조사·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건설교통부에두도록되어있다. 지방
도시(군)계획위원회는시·도지사가결정하는도시(군)관리계획의심의등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의 제안
도시(군)관리계획의경우이해관계자를포함한주민이계획을입안할수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
(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입안을제안받은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등은그처
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및결정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제안자에게부담시킬수있다.
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 이방법은가장적극적인
시민참여형태로볼수있으며, 비용부담을제안자가같이하도록하고있어민관
협력형 시민참여형태로 볼 수 있다.
공고 및 공람
국토기본법에서는관보에결정된계획의주요내용을관보에공고를함으로써
일반시민에게알리도록되어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공고와함께일반에게공
람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공고및공람의경우특정사안과관련이있는시민
의경우에만행정기관등의방문을통하여계획의내용을알수있게되는경우
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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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군)계획제도에서 시민참여의 문제점
(1)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방식의 문제점
현행공청회방식은계획전문가집단및행정집행가에의해일방적으로운영될
수 있으며, 그 개최시기에도 문제가 있다. 계획안이 완성된 단계에서 공청회는
시민의견수렴보다는고시의성격이강하다. 또한공청회의견을제출하고자하
는사람은공청회개최일주일전까지제출하도록하는것에도문제가있다. 공
청회란일반적으로지정토론자와시간등이사전에정해진일정의순서에의해
진행되는것임으로방청객으로참석한시민들의의견을개진하는데많은노력과
기술을요하는문제점이지적될수있다. 주민의견서제출기간이너무짧고계획
초기단계에 주민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제도의 한계이다
(2) 위원회의 문제점
시민의이해관계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도시계획에서위원회의구성인
사가주로당연직공무원, 관련행정기관, 학자, 민간단체대표들로위촉되고있어
시민의이익을대표하는참여통로가넓지못한것이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그리고위원장이공무원이기때문에관의일방적의견이제시되거나행정위주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3) 공고 및 공람의 문제점
입안된도시계획에대한공람은이에특별히관심있는사람에한해서자세히
살펴볼뿐대부분의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그리고공람
된 내용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없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이다.
(4) 홍보의 문제점
현제도상공청회개최시에는 2주일전에 1회이상지역의일간신문에공청회
개최일정과 개요를게제·홍보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 구독력이 낮은 지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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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공청회개최를홍보하는것은그효과가미약하여행정상의요식절차로그
칠 가능성이 크다.
(5) 전자정보시대에 걸 맞는 시민참여방법의 부재
현제도는물론개편예정인제도에서도쌍방향의사소통이가능한전자정보
매체를 활용한시민참여방법이 강구되어 있지 못하다. 전자정보화 시대에있어
모든시민이나행정의의사소통방식, 그리고지역의여론형성을위한공동체형
성의방식이전자정보매체에의존하고있는시대적흐름에비추어볼때, 도시
계획수립과정상의 시민참여는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6) 계획 초기단계 시민참여의 제한
도시(군)계획의 방향설정 단계에서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7) 시민에 의한 계획평가제도의 부재
계획시행후평가제도는①계획집행후즉시평가와②전기(前期)계획에대
한평가가이루어져야하는데도불구하고현행제도에도입되어있지않은문제
점이있다. 이와함께시민평가제도가도입된다면지속적인도시계획에관한관
심과 지지를 불러 낼 수 있다.
(8) 민관협력형 및 주민자치형 참여방식의 미흡
행정주도형참여방식은부족하나마보장되어있지만민관협력형및주민자치
형참여방식은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지방자치제가발달
한 나라일수록주민자치형 참여방식이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동시에
자치적참여를위한다양한유형의시민단체가저변에활성화되어있는상태이
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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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민직접계획 및 설계(community design) 방식의 부재
지금까지의도시계획은행정의지원을업은계획가의전유물로인식되어왔으
나, 시민사회가성숙할수록 엘리트주의적 계획방식의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
완하려는다양한 계획방식이논의되는데 그핵심은 참여형계획으로집약된다.
참여형계획은단지계획가가수립해놓은계획내용의의견을부분적으로개진
하는정도보다더나아가주민이직접계획을작성하고이를계획행정에반영하
려는노력을의미한다. 국토계획법에서최초로도시(군)관리계획에대한주민에
의한계획입안의제안권을규정해놓고있으나, 이것은단지주민이계획입안권
자에게입안할것을제안하는정도이지직접계획과정의한부분을담당하는것
은 아니다.
(10) 주민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제도의 한계
이해관계자의이익표출의기회로악용될소지가많아어떤공익성확보의어
려움이예상된다. 또한법규정상입안제안자에게비용을부담시킬수있다라는
조항은자칫행정의독단적견해에의해제안자에게부담을전가시키는동시에
공익성을갖춘계획제안자체를제약할가능성이많다. 그리고선의의목적으로
추진하려는제안받은계획안을행정기관에서수용하는과정에서그기준이모
호하여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본 계획안에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4. 도시계획제도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도시(군)계획제도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군)계획에
서의시민참여방식이행정주도형에서이제민관협력형내지주민자치형으로전
격전환되어야한다. 둘째로, 시민참여단계의전후방확대가필요하다. 계획수립
초기 계획방향설정 단계의 시민참여와 계획집행·평가단계에서의 시민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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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모색되어야한다. 셋째로, 시민참여주도그룹선정을전환해야한다. 기존의
시민참여그룹은이해당사자혹은이해집단이주류를이루었던것에서탈피하여
시민사회의최고선인공익성을추구하는시민단체가참여주도그룹으로선정될
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넷째로, 전자정보시대에걸맞는새로운시민
참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공청회, 공고·공람과 같은 일방향인 정보소통방식
에서발전하여정보네트워크를활용한쌍방향의사소통매체를적극활용한다.
2)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 행정주도형시민참여의개선
기존의행정주도형시민참여는공청회, 공고, 위원회등을위주로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참여방식도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공청회방식의개선이다. 계획초기단계부터공청회를개최하여야하며,
계획전체에대한총체적인설명회방식에서탈피하여계획부문별혹은기능별
계획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워크샵 방식을 도입한다.
둘째, 공고방식의전환이다. 관보및지역신문에서탈피하여지역케이블 TV,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나간다.
셋째, 위원회구성및운영방식의전환이다. 행정주도형의위원회구성에서민
관협력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원회 속에 시민대표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위원장
및간사직에시민대표가할수있도록한다. 운영방식을민관협력에의해위원회
가자율적으로할수있도록하며, 위원회가단순심의및자문에서벗어나서계
획내용에대한발의가가능하도록한다. 요식적인위원회개최가아니라상시운
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영국의 도시농촌위원회와 같은 기구화를 모색한다.
넷째, 전자정보매체를 활용한 시민참여방법의 강구이다. 전자정보 매체를 이
용한시민참여가이루어지게되면, ①실시간의견개진및그반영여부의확인,
②상시시민참여체제의구축가능, ③계획전과정의참여, ④계획내용의실
시간정보공개, ⑤다중의참여유도, ⑥해당도시의비거주인으로서선의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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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의참여유도, ⑦전국적인시민참여와감시자, 전문가네트워크구축, ⑧온
라인시스템 상에서시민직접계획방식의 선진화된 도구로활용, ⑨ 시민의식조
사및기초조사의일부항목조사에서시간과비용절감등이이루어질수있다.
(2) 민관협력형시민참여의활성화
민관협력형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지역의 공무원, 계획
가, 전문가, 시민운동단체대표, 이해집단의 대표, 각종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간파트너쉽을 형성하여계획주도 그룹으로형성발전시켜야할것이다(영국
의 Ground Work제도참조). 그리고위원회구성및운영방식을민관협력방식으
로의전환해야한다. 당연직위원장을공무원으로하던것을자율선출방식으로전
환하고, 위원회의일정, 업무수행계획등을관에서주도하는것이아니라위원회
자율에맡기는방안을적극검토한다. 마지막으로계획및 집행, 관리에대한시
민모니터링방안이필요하다. 현재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전문가(계획가)
모니터링체제는더욱발전시키고, 이와함께시민(시민단체)모니터링시스템도
새로이 개발하여 도시행정에 도입·운영하도록 한다.
(3) 주민자치형시민참여제도의 적극 도입
주민에의한도시(군)계획입안제안의활성화및제도개선이필요하다. 현재
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주민자치형의마을만들기(마을단위도시계획수립과집
행)를 계획입안제안제도 속에서 적극 활용한다.
둘째로, 저항형내지요구형시민참여에서자치형시민참여로발전할수있도
록하되, 순수자발적동기에의한시민의계획참여는일회성에그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대중성, 그리고 지속성을 갖춘 도시공간환경운동단체나
도시협의체를계획의주도그룹으로인정하는인식의전환및제도적장치를마
련한다.
셋째로, 주민주체에의한계획 수립(시민참여계획) 방안 : 주민과 시민운동단
체가함께계획안을작성하고, 이에대하여행정이계획입안제안권을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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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현재도시정책의문제제기및대안개발에직·간접적으로참여
하고있는시민운동단체가전국및지역단위에서다수활동하고있으므로, 이들
의활동과정과성과를국토도시계획의제도속으로수용할수있는장치를마련
해야한다. 아래 <표 6-2>에서 보듯이시민단체들이국토·도시정책에대한전
문성을이미확보하고있고, 시민들과함께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도시
및토지문제에깊숙이간여하면서제도적인대안을마련하고있기때문에시민
사회의참여를유도한다는차원에서이를제도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
다. 시민단체의활동성과들을들여다보면, 제도권의논의보다그수준이훨씬앞
선것들이많기때문에도시정책의선진화를위해서라도이에대한제도적접근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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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 H A P T E R
결 론
이 연구는 새국토연구협의회의 2001년도 연구과제로서 국토연구원과 환경정
의시민연대가공동으로수행하였다. 국토연구원은지속가능한개발의개념을살
펴보고, 국토이용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국
토이용체계구축을위한정책과제및국토이용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통합방안
에대해연구하였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연구진은지속가능한국토이용체계확
립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운영방안과 도시(군)계획제도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연구의공통적인주제는국토의난개발을방지하기위해 2001년 12월에입
법한국토계획법과국토기본법이다. 두법은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
본이념으로내세우고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두법을중심으로국토의이용
및관리의관점에서지속가능성의준거및현안을해소하기위한정책과제, 그리
고이에대한정책방향을논의하였다. 그러나연구진과연구기간의제약으로인
해전반적인정책과제를논의하고, 이가운데에서우선적인논의가필요한세가
지주제만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나머지주제들에대해서도추후지속적인연
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제2장에서는지속가능성개념을환경적·생태적지속가능성뿐만아니라, 사
회적·경제적지속성을포괄하는개념으로폭넓게논의하였다. 그동안경제적
논리에치우쳐관리함으로써파생된국토문제는국토의지속가능성에대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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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나타내기에충분하다. 국토의난개발및농지와임야훼손, 개발이익을둘러
싼 사회적 갈등, 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토지정보체계미흡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국토기본법과국토계획법이시행되면사회문제로부각된난개발은현저
히줄어들것이다. 그러나지속가능한개발과관리차원에서고려하여야할다양
한 요소들은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와같은관점에서이연구는제3장에서지속가능한국토관리를위한기본적
정책과제로 질서있는국토이용관리체계구축, 환경친화적이용및공급기반
조성, 개발이익과개발손실의형평성확보, 토지의과학적관리를위한정보
망구축 을제시하였다. 먼저국토의질서있는이용및관리체계구축을위해서
는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으로구분된국토이용제도를일원화하고, 지역·지구
제와국토관련각종계획을정비하며, 도시(군)계획을종합계획으로전환할것을
제안하였다. 둘째로, 토지의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에 의해
분류된보전용지를우선관리하면서개발가능용지에대해환경친화적인계획과
단계적개발을제시하였다. 셋째로, 토지이용의공공성을강화하기위해개발이
익과개발손실간의불공평성을해소하기위한개발권분리및국공유지의비축
확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의과학적 관리와정보화를위해토지관련
정보의 체계적 구축 및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간의 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를구축하려면무엇보다개발과환경이별개가아닌동일선상에서
논의되도록하여야한다. 인간활동을위한토지이용및시설의설치와같은행위
는자연환경변화에직접영향을끼친다. 따라서개발계획이환경보전계획과동
일한위치에서고려되는것이환경친화적인국토공간구현의 기초이다. 그리고
이는지속가능한발전의개념을실천하는기초이다. 이를위해자연환경과토지
를바라보는시각의변화도필요하다. 토지의경제적가치와함께사회문화적가
치와 생태적 가치를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과 환경을함께 보려는 균형된
사고가필요한것이다. 개발도환경보전의하나의방편으로볼수있다. 개발을
통하여인간이필요로하는공간을구성한다. 이는또다른자연환경의변화이므
186
로개발행위가자연과동화되는정도에따라자연생태계의원활한흐름과보조
를맞출수있다. 따라서국토이용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통합은선택이아닌토
지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제5장에서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수단의하나로개발권분리에대해논의
하였다. 토지소유권으로부터개발권을분리하여관리하는제도는영국에서출발
하여미국에서구체화되었다. 두나라모두용도지역제의본질적인한계를극복
하기위해이제도를활용했다. 현대사회에서는환경및삶의질에대한관심이
증가하면서개발권분리가지속가능성개념을실천하는수단이되고있다. 현실
적으로 생태적으로중요한 지역, 문화유적지, 경승지, 오픈스페이스, 녹지, 우량
농지등이개발압력에밀려훼손되고있다. 이를보전하기위해서는막대한보상
이필요하며, 보상없는토지이용규제는토지소유자의저항을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계획적·환경친화적인국토관리를위해장래의토지이용을변경할수
있는권리인개발권을토지소유권으로부터분리하여관리하는방안을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개발권을 분리하여 국·공유화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유통시킬것인가는선택의문제이다. 중요한것은개발권분리가우리사
회에 왜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이다.
마지막 제6장은 도시계획제도에서 주민참여에 관해 논의하였다. 도시계획의
과정에대한시민참여는근대도시계획의성과이자한계인엘리트주의적계획방
식을전환하고, 시민권력을합법화하는정치사회적의미도있다. 시민참여에대
해서는그동안활발히논의되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제도적으로충
분히수용되지못했다. 최근에제정한국토계획법도과거의틀을크게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새로도입한주민의계획제안권도기존의계획방식을보완하는수
준이다. 건전한 시민과 그 대표그룹이계획의 주도적 집단으로나서 계획의 수
립·집행·평가에 있어서 민관이 협력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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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Directions to Build Sustainable Territoria l Development System
H eon- Joo Park, Y eong -K ook Choi, Ky ung -H ee M oon
This study is jointly conduct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KRIHS) and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as
a part of activities by Conference for New Territorial Development
Movement for 2001. KRIHS participates in a study on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sustainability in national land use system and to integrate land
use plan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plan.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on the other hand, conducts a study on separation
of development right to establish sustainable land use system and promotion
of participation by citizens in urban planning process.
Chapter 2, "Sustainability and National Land Management", discusses
the general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erms of national
land-use management, and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management
of national land, and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with 21 agendas.
Chapter 3, "Policy to Establish Sustainable Land-Use System ",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unplanned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e major
details of "National Land Use Planning Act" enacted on December 7,
2001 to prevent unplanned development activities. Furthermore i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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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es several policy directions to solve the problems faced with
national land management, which later mentioned specifically in chapter
4, 5 and 6.
Chapter 4, "A Plan for Integrating Land Use Plan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Plan" examines the policy directions to integrate land use plan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plan in order to establish sustainable land
use system.
Chapter 5, "Separation of Development Right to Establish Sustainable Land
Use System"suggests policy measures to fairly distribute development profits
and to enhance the efficiency in overall national land-use plan.
Chapter 6, "A Plan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Urban
Planning Process", proposes the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citizen to
participate in urban plan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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